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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문


역사가 남경대학살 가해자들을 

영원히 수치의 기둥에 못 박으리라

· 중국 침략 일본군의 남경 대학살 자행의 명백한 증거에 대해 
간략히 논함
천핑원
(陣平穩, 중국침화일군남경대도살우난동포기념관 초대 부관장)
여러 전문가, 학자,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국 침략 남경 대학살 피해 동포 기념관 주청산 연구원 및 전체 직원들을 대표하여 이번 국제 좌담회가 서울에서 순조롭게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역사가 남경대학살 가해자들을 영원히 수치의 기둥에 못 박으리라-중국 침략 일본군의 남경 대학살 자행의 명백한 증거에 대해 간략히 논함’입니다. 올해는 남경대학살 사건 발생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 전인 1937년 12월 13일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은 남경을 점령한 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남경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포로가 된 중국 군인과 무고한 사람들에게 살인, 방화, 약탈, 야만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수는 30만 명이 넘고, 강간 당한 여성이 2만 여명에 달하며, 남경의 1/3에 달하는 가옥이 일본군에 의해 불에 탔습니다. 일본군의 이 야만적 행위는 인류 문명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중국 국민들, 특히 남경 시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중국 침략 일본군의 남경 대학살 행위에 대해서는 역사, 사회, 법률적으로 일찍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남경 대학살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찍이 1946년 1월, 1948년 12월 미국, 영국, 호주, 구소련, 인도, 캐나다 등 11개국이 조직한 극동국제군사법정은 남경 대학살 사건을 2년 반에 거쳐 전문가에 의해 심리한 후, 대량의 증거에 입각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판결, 인정하였습니다.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한 후 남경대학살을 저질러 일본군이 6주 내에 보통 사람과 포로를 도살하였고, 총 수는 20만 이상에 달한다. 이 숫자는 일본군에 의해 소각, 유기된 시체 또는 양자강에 버려진 10여만 구의 시체를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시에 일본군은 주택에 방화하고, 약탈을 저질렀으며, 강간 사건은 2만 여건에 달한다.” 법정은 남경 대학살의 주범인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과 무토 아키라(武藤章)에 대해 교수형을 언도했고, 또한 1948년 12월 22일 동경에서 집행했습니다. 

둘째, 1946년 2월, 1948년 12월 전범을 심판한 중국의 군사 법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판결, 인정하였습니다. “일본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집단적 도살은 19만에 달하고, 개별적 도살은 15만에 달하여, 총수는 30만명 이상이다.” 이 법정은 남경 대학살 주범 중 하나인 다니 히사오(谷壽夫), 무카이 도시아키(向井敏明), 노다 다케시(野田毅) 및 다나카(田中軍吉)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중국 남경에서 총살하여 남경 대학살의 주범들로 하여금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1951년 9월 8일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상술한 두 법정이 남경대학살 사건 및 일본 전범에 내린 판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남경 대학살 후 당시 세계 적십자회의 남경분회, 숭선당(崇善堂), 홍만자회(紅卍字會) 등 각 자선단체가 남경에서 매장한 시체만 20여만구가 넘으며, 또한 상세한 매장 기록도 남겼습니다. 일본군 전쟁 포로는 또한 자백을 통해 일본군이 양자강에 던진 시체가 15만여구에 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모두 일본군이 남경 대학살을 저지른 것에 대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임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1937년 남경은 중국의 수도였으므로 당시 외국 국적의 많은 사람들이 남경에서 일본군이 남경 대학살을 저지른 악행의 현장을 목격하였고, 많은 양의 기록과 사진, 영상 등의 증거를 남겨 일본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대학살을 증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라베(Rabe)의 일기(2460p)’, 로젠 보고서, 미국의 윌슨 일기, 보트렝(Vautrin) 일기 등이 모두 상세히 일본군이 남경에서 자행한 방화, 살해, 강간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기자 스틸(Archibald T. Steel)은 남경에서 일본군이 도살을 한 후의 현장을 촬영, 곳곳에 시체가 나뒹구는 모습을 촬영했고, 또한 1937년 12월 15일에 그 중에서 두 장의 사진이 미국의 ‘시카고 데일리 신문’에 게재되어 서양 기자로는 처음으로 일본 남경대학살을 세계에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존 마기(John Magee)는 16밀리 촬영기로 일본군의 남경 대학살 장면을 촬영하고, 네 개의 프린트를 만들었고, 그의 아들 데이빗 마기에 의해 그 중 하나가 본 기념관에 기증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영구적으로 일본군의 진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까지 보관된 30,000여명의 남경 대학살 생존자들의 증언이 일본의 남경 대학살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여섯째, 당시 남경 대학살에 참여했던 100여명의 일본 노병의 증언 또한 특수한 증거로서 일본군이 남경에서 자행한 대학살 사건, 많은 중국 보통 사람과 포로를 살해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술한 모든 증거들이 일본군의 남경 대학살이 분명한 사실임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미 남경 대학살의 가해자들을 영원히 수치의 기둥에 못 박았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 나중 일의 스승이 됩니다. 역사적 비극의 재연을 막기 위해 우리는 남경 대학살이라는 이 비극의 역사를 잊지 않고, 널리 알려 일본 우익 세력이 남경 대학살을 부정하려는 계략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과거를 교훈 삼아, 평화를 사랑하고, 동아시아,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공헌합시다. 감사합니다.

  중국침화일군남경대도살사연구회이사
  중국침화일군남경대도살우난동포기념관 초대부관장
 천 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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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북지역 통치 당시 중국인 학살 사건

왕징룽(王敬榮,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청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중국 동북 지역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잔악한 일본군대는 일련의 중국인 학살 사건을 고의로 저질렀다. 특히 9.18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중국 동북지역에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었으며, 수많은 무고한 중국인들이 일본 침략자들의 총칼에 희생되었다. 일본 침략자들의 중국인 학살 만행은 한 권의 책으로 써내도 모자랄 정도이지만, 이 글에서는 동북 지역의 식민지화 이후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중국인 학살 사건만을 대상으로 그 만행을 분석한다.

1. 동북지역 학살의 역사적 배경

9.18 만주사변 이후 일본침략자들이 중국 동북지역을 점령하면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잔혹한 식민지 통치를 시작하였다. 나라를 잃고 노예로 전락하는 데 저항했던 동북지역 주민들은 용감하게 무기를 들고 일어나 일본침략자들에 맞서 싸웠다. 수십만의 동북의용군(東北義勇軍)과 항일연군(抗日聯軍)은 도시와 농촌에서 전투를 벌여 일본침략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동북지역 주민들은 이들의 군사적 투쟁을 적극 지원하면서, 옷과 음식을 기꺼이 제공하고 부상자들을 돌보았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민과 군대가 함께 침략자에 맞서 싸웠다. 중국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흥분한 일본관동군은 ‘치안제일’이라는 통치방침을 내세워 ‘치안숙정(治安肅正)’ 계획을 실시하면서, 관동군을 중심으로 치안유지회(治安維持會)를 조직하여 항일군을 대상으로 잔혹한 ‘토벌’과 포위작전을 벌였다. 동시에 ‘토비와의 내통’을 구실로 동북지역 주민을 무차별 학살하여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통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동북지역 점령에 이어 일본은 ‘북진’을 계속하여 소련을 침략하기 위해, 괴뢰만주국 동북부 변경 지역에 대규모 군사 기지를 건설하였다. 험준한 산속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기지 건설 공사에 수많은 중국인 노동자가 동원되었다. 이러한 기지 공사에 대한 군사기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군은 공사 진행 도중과 완공 이후 수많은 중국인 노동자를 학살하였다.

2. 동북지역에서 발생한 주민 학살 사건

14년에 걸친 점령 기간 동안 일본군은 수많은 중국인을 고의로 학살하였으며 수많은 가옥을 불태우고 심지어 마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기도 하는 등, 참혹한 학살 사건을 저질렀다.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몇몇 주요 사건만 간추려 살펴보겠다.

사건1. 평정산(平顶山) 대학살

평정산은 중국 요녕성(遼寧省) 무순시(撫順市) 동쪽으로 약 4킬로 떨어진 곳에 있다. 대학살 당시 주민은 400여 호 3000여 명이었다. 대부분 광산 노동자와 소상인들이었다.

1932년 9월 15일은 중국의 전통적 명절인 중추절이었다. 그날 밤 11시쯤, 요녕 민중 항일자위군의 한 부대가 평정산을 넘어 무순시를 공격하였다. 전투는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계속되었다. 작전 경험이 부족한데다 화력이 약했던 항일자위군은 결국 전투에 패배하고 말았지만, 이 전투로 예닐곱 명의 일본인을 사살한 데다가 무순 지역 석탄광산 전체가 정전되는 등 괴뢰만주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군은 항일자위군을 추격하여 포위하는 동시에, 평정산의 무고한 백성들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학살 음모를 꾸몄다. 일벌백계를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과 항일군의 연락을 끊어 항일 역량을 말살하기 위한 것이었다.

9월 16일 새벽 6시, 무순 주둔 일본군 사령관은 무순 일본헌병대 오가와 이치로(小川一郎) 대장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일본군 무순 수비대 대장 가와카미 세이이치(川上精一)는 평정산과 주변 마을 백성들이 항일군대와 내통하고 있어 사전에 항일자위군의 무순시 야습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짓고 평정산 일대를 도륙하기로 결정하였다. 오전 8시쯤 일본군 사령관은 무순 탄광회의실에서 무순탄광, 무순현 등지의 괴뢰만주군 관리들과 회의를 갖고 평정산 일대를 피로 씻는다는 최후 결정을 내리고는, 대학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내용은 오가와와 가와카미가 수비대와 헌병대를 지휘하여 학살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고, 학살 지점은 평정산 동쪽 기슭으로 정하고 마을 전체를 불태우는 것이었다.

정오 12시쯤 차를 타고 평정산에 도착한 일본 수비대와 헌병대 200여 명은 동쪽 기슭을 에워싸고 기관총을 설치한 후에 붉은 천으로 덮어 가렸다. 동시에 사전에 계획한 대로 수비대와 헌병대의 사복 요원이 평정산으로 가서 단체 사진을 찍는다는 구실로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사람들을 동쪽 기슭으로 몰았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미심쩍어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군은 총으로 때리고 군화발로 짓밟으면서 강제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30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을 전부 학살 지점으로 압송하였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옹기 종기 모여 앉았다. 마을이 불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자, 일본군은 붉은 천을 젖히고 사람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였다. 총에 맞은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피와 살점이 튀었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울부짖었으며, 도망치려던 사람들도 모조리 총살되었다. 숱한 마을 사람들을 남김없이 죽이기 위해, 기관총 난사를 끝낸 일본군은 시체더미로 몰려들어 총검으로 시체를 하나 하나 찔러 신음하는 부상자까지 살해하였다. 학살에는 3시간이 넘게 걸렸다. 무고한 백성들의 선혈로 풀밭이 붉게 물들었다. 이어 일본군은 평정산 부근의 다른 두 마을(栗子沟와 千金寨)을 습격하여 180여 명을 학살하고 천여 채가 넘는 가옥을 불태웠다.

학살을 은폐하기 위해 일본군은 다음날 갈고리로 시체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쌓은 후에 30여 통의 휘발유를 붓고 태운 다음 화약으로 절벽을 반쯤 무너뜨려 범죄의 흔적을 덮어 버렸다. 나중에 노동자들을 잡아다가 철도를 놓고 기차로 모래를 싣고 와서 불탄 마을 자리에 남아 있던 기와 조각까지 덮어 버렸다. 또한 폐허 위에 가짜 집을 지어 사진을 찍게 하여 평정산, 율자구(栗子沟), 천금채(千金寨)에 대학살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선전하였다. 

몇 년 간의 조사 결과 평정산 대학살 사망자수는 3271명으로 밝혀졌다.

사건2.  토룡산(土龍山) 민간 학살

흑룡강성(黑龍江省) 화남현(樺南縣)에 있는 토룡산은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이 풍성한 곳이다. 하지만 1934년 3월 10일에서 12일, 일본군은 토룡산 지역에서 대규모 살육을 자행하여, １1000여 명의 무고한 민중이 죽고 100여 채의 민가가 잿더미가 되고, 70여 만 근의 식량이 불타버렸다.

괴뢰만주국이 세워진 후, 일본침략자는 동북 지역으로 일본인을 집단 이주시켜 동북지역의 비옥한 땅을 마음대로 빼앗았다. 1934년 초, 일본은 토룡산 지역의 토지를 빼앗고 이민을 진행하였다. 땅을 빼앗긴 토룡산 민중들은 이에 항거하여 진압하러 출동한 일본군을 때려 죽였다. 분노한 일본 침략자들은 군대를 출동시켜 토룡산 주민을 학살하는 보복을 하였다. 바로 북반절하(北半截河)와 구리육(九里六) 학살 사건이다.

3월 12일 새벽, 일본 기병대와 개척단(開拓團) 수비대가 기관총과 박격포를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북반절하로 들어왔다. 그들은 보이는 족족 백성들을 죽이고 민가가 나타나면 불을 질러 후거원둔(后居園屯)이 피로 물들었으며, 마청산(馬青山), 최화(崔和), 진규무(秦奎武), 한국문(韓國文), 왕덕화(王德花), 난사(蘭四) 등을 살해하였다. 방화와 살인은 10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무고한 백성 440여 명이 죽고, 크고 작은 가옥 200여 채가 불탔으며, 20여 만 근의 곡식이 잿더미가 되고, 170여 마리의 가축이 도살되었다.

구리육은 비교적 큰 마을로 상구리육과 하구리육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상구리육은 동서 1.5키로, 남북 1키로 남짓으로 200여 가구가 살았다. 중심가는 번화한 편으로 기름가게, 제분소, 잡화점, 옷가게, 음식점, 마차점 등이 있었다. ３월 1９일 오후 ２시경, 일본군을 가득 실은 오십여 대의 차량이 구리육에 들어오자, 항일구국군은 그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결국 중과부적이었던 항일구국군은 일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철수하였다. 마을에 들어온 일본군은 손에 휘발유 횃불을 들고 모든 가옥을 불태웠으며, 마을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밤새 진행된 살육 결과 700여 채의 가옥이 불타고 600여 명이 죽었으며, 100여 마리의 가축이 도살되었다. 전 가족이 몰살당한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

사건3. 노흑구(老黑沟) 학살 사건

길림성(吉林省) 서란현(舒蘭縣)에 있는 노흑구는 40킬로 길이에 가장 넓은 곳은 4키로가 되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양쪽으로 높은 산이 이어져 숲이 무성하고 산세가 험준하였다. 일본군이 동북 지역을 점령하자 이 곳은 항일무장 근거지가 되었다. 일본군은 이 지역을 눈엣가시로 여겨 소탕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1935년 5월 중순, 치밀한 계획을 마친 일본 만주파견군 제16사단 38연대는 춘계 토벌을 개시하여 노흑구를 피로 물들였다.

일본군의 노흑구 학살은 음력 4월 27일부터 5월 6일(５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모두 열흘 간 계속되면서, 노삼구(老杉沟)의 화곡유정자(樺曲柳頂子)에서 八台(팔대) 일대까지 살육이 이어졌다. 주요 학살 지역은 두 곳으로, 화곡유정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삼구(老杉沟） 일대와 청정자(青頂子)와 유수하자(柳樹河子)를 중심으로 하는 유수구(榆樹沟) 일대였다. 학살 과정에서 일본군은 공군과 육군이 합동 작전을 펼쳤다. 공군이 비행기로 노흑구 일대를 폭격하고, 육군이 뒤이어 총검과 기관총으로 살육을 자행하였다.
1200여 일본군(종군 노역자 600여 명 포함)은 세 갈래 길로 나누어 노흑구로 들어가 도처에서 가옥을 불태우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니 일대가 흐르는 피로 강물을 이루었다. 노흑구, 화수정자(樺樹顶子), 삼차구(三岔口)에서 200여 명의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호가점(胡家店)에서 72명, 청정자(青頂子) 월아포(月牙泡)에서 300여 명을 죽였으며, 나머지 마을의 희생자도 400여 명에 달했다. 사후 조사 결과 노흑구 희생자수는 10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4. 호두요새(虎頭要塞) 노동자 학살

흑룡강성 호림현(虎林縣)의 일본군 호두군사요새는 소련과 괴뢰만주국의 접경 지대로 일본군의 소련 침략 교두보였다. 이 요새는 일본 기술자가 설계하였고, 중국 노동자가 노역에 동원되었는데, 군사 기밀을 위해 일본군은 노동자를 잔혹하게 학살하였다.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수많은 전쟁 포로가 화북 및 기타 지역에서 호두로 압송되어 노역에 종사하였다. “구체적인 숫자는 불분명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 대의 차량에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 와서는, 요새가 완공된 이후에 한 명도 살아서 돌아간 자가 없었다.”

“쇼와(昭和) 18년(1943년) 어느 날, 요새가 완공되자 일본군은 준공 축하연을 열고, 포로 노동자들을 맹호산(猛虎山) 서쪽 골짜기(猛虎谷)의 웅덩이로 술과 고기로 노고를 치하한다고 속여 불러 모았다. 포로 가운데 군관 한 명이 꾀를 써서 몰래 공사장으로 몸을 숨기자 거칠게 끌려 나오기도 하였다. 축하연의 분위기가 한껏 오르자, 숨었다 끌려 나온 그 군관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골짜기에서 도망칠 궁리를 하였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떠들썩한 가운데 갑자기 기관총에서 불이 뿜었다. 연회장은 갑자기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으로 변하고 시체로 가득 찼다. 일본군 수비부대는 즉시 웅덩이를 메웠다.”

사건 5. 토성자(土城子) 남고산둔(南靠山屯) 민간 학살

토성자 남고산둔은 흑룡강성 의란현(依蘭縣)에 있다. 괴뢰만주국 당시 일본인들은 이 곳에 대일칠(大一七), 이일칠(二一七), 삼일칠(三一七)의 일본 개척단을 두었다.  1945년 8월, 일본 패전 이후 1000여 명의 일본군은 의란현에서 토성자를 지나 지정된 집합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토성자 부근에서 숙영을 하는데, 대일칠 개척단의 여자 아이 하나가 일본군에게 중국인이 일본인의 물건을 빼앗았다고 하소연하였다. 다음날 새벽, 일본군은 50여 명의 군인을 보내 이일칠 지역으로 들어갔다. 중국인이면 보이는 대로 죽이니 순식간에 22명을 살해하였다. 이어 일본군은 대일칠 지역으로 들어갔지만, 다행히 중국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은 분에 못 이겨 삼일칠 지역까지 들어가 32명을 살해하였다. 이 지역에서 일본군은 모두 54명의 무고한 중국인을 학살하였으며, 부상한 중국인도 8명이었다.

3. 학살 사건에 대한 분석

일본의 동북 지역 점령 이후 진행된 일련의 학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는 일본의 침략 정책 및 식민 통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잔혹한 수법으로 자행되었다.

1. 학살은 동북지역에서 일본이 식민 통치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인들의 저항을 탄압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동북 지역 점령 이후 일본이 저지른 일련의 학살 사건은 기본적으로 1938년 이전에 일어났다. 이 당시 일본 침략자들의 일차적 목표는 동북 지역의 항일 역량을 철저하게 뿌리뽑는 것이었다. 소위 ‘토비 소탕’ 작전으로, 일본에 저항하는 유격대와 민중들을 토벌하여 ‘집단부락’을 강제 추진하고 ‘치안숙정’을 실시하였다. 학살은 이러한 잔혹한 통치 정책의 산물이었다. 학살 지역은 대부분 항일 근거지거나 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었다. 민중들은 항일의식이 강한 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항일 세력을 지원하여 침략자들에게 저항하였다. 학살은 군사적 보복의 성격이 강했으며, 규모도 크고 수단도 잔혹하여, 사상자가 천 명이 넘고 가옥도 전부 소실되었다.

2. 학살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동북 지역의 일본군 학살은 우연적인 돌발 사건이 아니었으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진행되었다. 학살을 자행한 주체인 일본군은 완벽한 조직을 갖춘 침략 군대였다. 일본군의 군사 행동은 맹목적이라기 보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지휘에 따라 이루어졌다. 대학살은 계획부터 실시까지 일련의 전략 회의와 군사 배치를 통해 진행되었다. 평정산 대학살 이전에, 일본군은 두 차례 작전 회의를 열어 학살 지점을 정하고 각자 임무를 배정하였으며, 군대를 이동시키고 학살 현장을 처리하였다. 일본군 38연대 3대대 역시 노흑구 학살 이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였다. 모든 일본군 병사에게 노역자를 배정하여 수송을 돕도록 하였으며, 17명의 통역을 모집하여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에게 배정하였다. 또한 지도를 제작하고 주요 항일 부락을 표기하였으며, 소대장 이상의 군관에게 한 부씩 나누어 주었다. 또한 일본군은 사전에 노흑구에 가서 사람들을 안심시켜 철저한 살육을 감행하였다. 1935년 음력 정월 하순, 일부 일본군이 먼저 노흑구에 가서 지형을 익혔다. 그들은 민가에 숙식하면서 전혀 폐를 끼치지 않고 마을 유지들에게 단오절에 회의를 열 예정이니 외출하지 말라고 일렀다. 음력 5월 5일이 중국의 전통 명절인 단오절인데, 음력 4월 27일이 되자 일본군은 노흑구로 들어가 1000여 명의 무고한 백성을 살육하였다.

3. 학살 수단이 잔혹하기 그지 없었다. 평정산 학살 당시 일본군은 먼저 총을 난사한 후에 시체 더미로 뛰어들어가 총검으로 확인사살하는 잔혹함을 보였다. 그들은 총검으로 시신의 머리를 베어 부상자까지 남김없이 도륙하였다. 심지어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까지 용서하지 않았다. 시체더미 속에서 엄마를 부르는 아이들을 본 일본군은 칼로 아이의 몸을 찔러 높이 쳐들고 뛰어다녔다. 노흑구 학살 당시 일본군의 잔혹한 본성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민중들에게 직접 구덩이를 파도록 시키고는 그들을 밀어 넣고 산 채로 파묻었다. 또한 잡아온 100여 명을 나무에 묶고 옷을 벗긴 후에 칼로 죽을 때까지 찌르기도 하였다. 또한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기도 하였으며, 칼로 몸을 여러 동강을 내어 죽이고 산 채로 불태워 죽이기도 하였다.

4. 장기간 학살이 진행되었다. 일본의 동북 통치 기간 동안 내내 학살이 이어졌으며, 심지어 일본 항복 이후에도 학살이 자행되었다. 동북 지역은 비교적 장기간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1931년부터 1945년의 14년간, 일본군의 학살은 끊이지 않았다. 항일 유격대, 무고한 백성, 전쟁 포로, 노역자 등에 대한 학살로 동북 지역은 거의 전역이 피로 물들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일본군의 총칼 아래 죽어 갔는지는 아직도 통계를 내기 어렵다.

5. 학살은 민족 차별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들은 동북 지역 백성들의 생명을 초개와 같이 여겼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봉건주의의 속박을 벗고 자본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다. ‘탈아입구(脫亞入歐)’를 내세우면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친 일본은 아시아의 강국으로 자처하면서 뿌리깊은 우월감을 가지고 주변 각국을 멸시하였다. 그들의 눈에 중국인은 개돼지 또는 개미떼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짓밟고 죽여도 상관없는 하찮은 존재였다. 일본 관동군 참모였던 다나카 류키치(田中隆吉)는 기자와의 대담에서 “솔직히 말해, 중국인에 대한 관점이 나와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중국인을 사람으로 보는 것 같은데, 나는 중국인을 개돼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거지요.”
라고 말했다. 일본의 노병 오오마에(大前嘉)는 중국 침략 전쟁 당시의 범죄 행위를 반성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중국인은 개미떼였다. 우리가 받은 교육이 그랬다. 개미떼를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 따위가 있었을 리 있겠는가?”
 일본 사회 전체에 중국인들에 대한 차별 의식과 여론이 만연했기에, 일본군은 같은 인류의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거리낌 없이 학살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1937년 12월, 일본군은 중국의 고도 남경에서 대학살을 저질러 3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의 생명을 빼앗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하지만 사실상 이전에 일본군은 이미 동북 지역에서 무수한 중국인을 학살하였다. 남경대학살은 이러한 잔혹한 범죄 행위의 연장선 상에 있다. 노흑구를 피로 물들인 일본군 제16사단 38연대는 남경 공격 당시에도 참가하여, 다시 한번 총칼을 치켜 들고 중국인 학살을 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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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사건에 의한 민간인 학살
　　　　　　　　　　
    　　　　　　　　　　 가사하라 토쿠시(일본 쓰루문과대학)
１. 남경대학살 사건(남경사건)의 정의와 범위
남경 대학살 사건(남경사건이라고 약칭)은 중일 전면전쟁(1937~45년) 초기 1937년 12월 중국의 당시 수도인 남경을 공격, 점령한 일본군이 중국군 병사와 군부 및 일반 시민과 난민을 학살하고 중국인 여성에게 행한 능욕, 식량·물자·재산 약탈, 인가·건물·시설에 대한 방화·파괴 등 전쟁 시 국제법이나 국제인도법에 반한 불법 잔학행위의 총체를 말한다.
남경사건에서 중국군인과 민간인의 희생자수는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 재판)의 판결서에 따르면 ‘일본군이 점령한 최초 6주 사이에 남경과 그 주변에서 살해된 일반인과 포로의 총 수가 2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하며1, 중화민국 국민 정부 국방부 전범 군사법정(남경 군사법정)의 판결서에는 ‘붙잡힌 중국 군인과 민간인 중 일본군에 의해 기관총으로 집단 살해당하고 사체는 소각, 증거를 인멸 당한 사람은 19만 여명에 이른다’고 한다2.

　일본의 남경 사건 연구원인 하타 이쿠히코씨는 약 4만 명으로 추정했는데3, 호라 토미오, 후지와라 아키라, 요시다 유타카 외 여러 연구원들과 필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4. 이는 투항병, 포로, 패잔병으로서 학살된 방대한 중국군 병사의 사망자를 포함한 수이다.
남경사건에서 전투 행위와 상관없이 학살된 중국 병사의 총 수는 남경 방위군 관계자료와 남경 공략전에 참가한 중지나방면군 관계자료를 통한 검토 및 분석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남경 방위군의 총 수를 약 15만 명(병사, 군부, 잡역에 종사한 구분의 명확하지 않은 잡병을 포함)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남경을 탈출해 재결집한 사람이 약 4만 명, 방위전의 전투에 의한 사망자가 약 2만 명, 철퇴 중에 도망친 병사와 행방불명된 사람이 1만 명에 조금 못 미치며, 나머지 8만여 명의 총을 버린 병사, 군부, 잡병이 패잔병, 투항병, 포로로 학살되었다5.
남경 대학살이 유독 중국에 있어서 일본군의 침략·잔학사건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이유중 하나는 남경이라는 대도시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인데다, 무엇보다 당시 중국 국민정부의 수도에서 많은 중국시민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남경사건은 일본군이 중국 도시에서 일으킨 최대 규모의 학살 사건이며, 특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 폭력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경사건의 시기·기간 및 지역의 범위는 이하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 발생 시기는 1937년 8월 15일부터 12월 13일 남경 함락까지 계속된 해군기의 남경 공습이 남경 공략전의 전초전에 해당되며, 시민에 대한 무차별 폭격은 남경사건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다. 본격적인 남경사건은 일본 대본영이 남경 공략을 명령하고, 중지나방면군이 남경 전쟁 구역에 돌입한 1937년 12월 4일 전후부터 시작된다. 대본영이 중지나방면군의 전투 서열을 해체한 1938년 2월 14일을 남경 공략전 종료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남경에서의 잔학사건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남경사건의 최후는 일본군의 잔학행위가 전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근교 농촌에서는 계속 되고 있었다) 훨씬 줄어든 3월 28일 중화민국 유신정부(중지나파견군이 공작한 괴뢰 정권)의 성립 시기라고 볼 수 있다6.
사건 발생구역은, 남경성구(城區)와 그 근교의 6현이 접한 행정구로서의 남경특별시 전역이며(중국의 특별시는 성(省)과 동(同) 단위로 중앙정부에 직속된다) 남경 공략전(중국측에서 볼 때는 남경 방위전)의 전쟁 구역이며, 남경 함락 후 일본군의 점령지역이기도 했다.
또한 남경성의 경우 일본의 성과는 달리 남경 도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도시나 거리의 주위 방위를 위해 성벽을 세워두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를 성시(城市), 한마디로 성이라고 칭했으며, 현(県)정부가 있는 시가지가 현성(県城)이었다. 남경성구는 성벽(도쿄의 야마노테선과 거의 같은 길이)에 둘러싸인 시가와 성벽의 주위를 포함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일본의 연구에서는 중국군 투항병, 포로, 패잔병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중심으로 논의해 왔는데, 본 논문은 남경의 농민과 시민에 대한 학살피해체험을 듣고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본군이 민간인(시민 및 농민)에게 행한 군사적 폭력 행위에 주목해 전체적 실상을 정리했다. 일본군은 왜 군사적 폭력을 사용했는지 직접적인 요인을 일본군의 남경 공략전의 전략·작전과 전투행동과 관련시켜 고찰해 보고자 한다.
２. 남경 폭격
　1937년 7월 7일 북경 교외의 노구교(蘆溝橋) 부근에서 야간 연습중인 일본군과 중국군이 충돌한 노구교사건이 발생하면서 해군은 이미 계획하고 있던 전면전쟁작전(중국 연안 해상 봉쇄, 중국 해군 함선 공격, 도시공습 등)의 발동을 준비했다. 그리고 8월 9일 해군 오오야마 이사오(大山勇夫) 중위가 상하이 교외의 중국 공군비행장을 정찰하던 중에 중국 보안대에 의해 사살된 사건(오오야마 사건)이 발생한 것을 구실로, 8월 13일 중국군과의 전투를 개시했다(제２차 상하이 사변). 8월 15일 오전 나가사키(長崎)의 오오무라 기지를 나선 해군 키사라즈(木更津) 항공대의 육상 공격기 20기는, 동지나(東支那)해를 횡단해 오후 2시 50분에 남경 상공에 도달, 약 500미터의 낮은 고도에서 남경시 내각소에 폭탄을 투하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미디어가 ‘세계 전쟁사에 유례없는 도양 폭격’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이른바 「남경 도양 폭격」이다.
　일본 군사기에서 남경 성내의 군사시설과 그 주변의 인구 밀집지역에 차례차례로 폭탄이 투하되어 곳곳에서 불기둥과 초연이 올랐으며, 시 중심의 관청가에 있던 사법원 건물에는 기관총 소사까지 더해졌다. 약 40분에 걸친 남경공습으로 수십 명의 군인과 시민 희생자가 발생했다.
　 일본은 중국에 선전포고조차 하지 않은 채 수도인 남경을 급습해 폭격한 것이다. 일본 해군기에 의한 ‘남경 도양 폭격’은 선전포고나 최후 통첩 없이 전쟁을 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개전에 관한 조약’(1907년) 및 비무장 지역에의 폭탄 투하와 비전투원의 살상을 금지한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조약’(1907년에 헤이그에서 체결, 헤이그 육전 조약으로 기술한다), 이 2가지 국제법에 위반된 행위였다.
　남경시민에게는 이 날이 남경대학살사건이라는 일본군의 폭력에 노출되는 수난의 의 개막이었다. 1937년 8월 15일에 개시된 일본 해군기의 남경 폭격은 같은해 12월 13일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할 때까지 4개월에 걸쳐 일어났다7.
　 남경시 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8월 15일부터 10월 15일에 걸친 총 2개월간 65회의 공습이 있었으며, 피해는 남경성구의 전구역 및 시민(군인은 포함되지 않음) 392명이 사망, 438명이 부상을 입었고 약 7, 800호의 가옥이 파괴되었다고 한다8. 일본해군의 기록에 의하면 8월 15일 도양폭격을 시작으로 12월 13일 중지나방면군이 남경을 점령하기까지 해군 항공대의 남경 폭격이 50여 차례, 참가 항공기 수는 900여대, 투하 폭탄은 수백 톤에 달했다고 한다9. 남경시민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공습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이은 공습으로 100여 만의 인구가 생활하던 국민 정부 수도의 정치·경제·생활기능은 마비되었으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민정부는 11월 20일 수도 남경을 포기하고 중칭(重慶)으로 천도함을 선포했으며 정부·군사기관 등이 남경시 정부를 포함해 이전해버려 피해를 조사, 기록하는 기관 및 관계자가 전혀 없어져 실제 피해 실수는 명확하지 않다.

　일본의 해군이 남경 폭격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로 폭격을 확대해 중일 전쟁을 전면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완수한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는 졸작인 『중일전면전쟁과 해군』(青木書店, 1997년)에 상세히 기술했으므로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３　남경 근교 농촌의 피해
　 남경대학살 발생 구역에 대해 지금까지는 중국에서도 남경 성내와 성벽 주변 구역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중국에서 남경 근교 농촌의 피해실태에 대한 연구가 늦었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남경대학살 부정론자 사이에서 남경 사건의 규모와 희생자수를 가능한 한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존재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남경사건은 남경시를 무대로 발생한 사건이기에 행정구로서의 남경 특별시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생각해야만 한다. 남경 방위군은 남경 특별시 전역에 방위 진지를 만들어 일본군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싸웠기 때문에 중국군에게 있어서 남경 방위전의 전쟁구역, 일본군에 있어서는 남경 공략전의 전쟁구역이 동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경성 근교 6현의 현성·농촌부에서 발생한 일본군의 잔학·학살 행위 역시 남경사건에 포함해 생각해야만 한다. 중국군의 방위 진지 역시 행정구로서의 남경특별시가 근교 농촌구역(6현의 현성과 농촌)과 남경성구(남경성내와 그 주변)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전자에 설치된 방위선을 남경외위진지 라고 하며 후자를 남경복곽진지라고 했다.
남경지역과 근교농업지역의 인구를 비교해보면 현재나 당시나 비율은 비슷하며 인구는 현재가 많다. 남경 공략전이 시작되기 전 남경 지구의 인구는 약 100만 명이었던 데 비해 근교 농촌지역은 150만 명을 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근교 농촌지역의 인구가 이렇게 많았던 것은 양쯔강(長江) 연안 지역이 예전부터 비옥한 벼농사지대로 정평이 나있었기 때문이다10. 아래에 남경 근교 농촌의 농민이 일본군의 폭력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별도 서술해보고자 한다.
１）농민 살해
　 남경 전쟁구역에 대해 성구를 필두로 볼 경우 성구에서부터 방사형으로 간선도로가 펼쳐져 있는데, 일본군은 이 도로를 거슬러 올라가 남경성에 진격했다. 때문에 도로변의 마을과 진지 부근의 촌락, 주변 촌락의 시장으로 번창한 진(일본의 마을에 해당하는 단위, 행정 단위로는 시와 현의 중간 정도)이나 현성(현 행정의 중심이 되는 마을, 행정 단위인 현은 시의 하부에 속한다)에서는 일본군의 공격 및 파괴·약탈, 방화의 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국민정부의 수도를 점령하면 중국이 굴복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내린 중지나방면 군사령부는 상하이전에서 철퇴한 중국군의 추격 섬멸전과, 남경 방위군에 대한 포위 섬멸 전법을 취했다. 투항병·패잔병·포로를 가리지 않고 중국 병사인 사람은(투항병·패잔병·포로로 간주된 사람도 포함) 섬멸, 즉 몰살하는 것이다.
　헤이그 육전 조약의 규칙에서는 ‘제23조［해적수단, 공격 및 포격 금지 사항］ 나, 적국 또는 적군에 속하는 사람을 배신 행위로 살상하는 것 다, 병기를 버리거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버리고 항복한 적을 살상하는 것 라, 구명해야만 한다고 선언’하며 금지했지만11 일본군은 이들까지 섬멸의 대상으로 삼고 살해했다. 일본군의 잔적소탕, 즉 패잔병으로 남아 있던 사람들을 몰살한 전법은 패잔병이 일반 민중 사이에 숨어있을 경우 민간인까지 연루해 살해하게 한 전법이었다. 중국병사는 민간인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려 했기 때문에 많은 민간인 남자들이 옷을 갈아입은 군인(변의병이라 칭함)으로 의심을 받아 살해되었다.
　 일본 정부·군부가 중일 전면전쟁이라는 구실로 일으킨 ‘지나응징’은 사상 자체가 천황의 군대=황군에 굴복하고 부하에게 지시한 것은 무력으로 정벌·토벌함으로써 벌을 준다는 것이었다. 이에 중국 민중이 생활하는 터전에 침입해 그들의 식량을 약탈하고 생활을 파괴하면서 일본군에 적대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민중을 항일 세력으로 간주하고, 항일 세력으로 의심되는 자들까지 응징해버리게 했다.
　 일본군에게 있어서 남경 근교 농촌지역은 남경 방위군의 진지선이 둘러져 각지에 산재하는 거점으로부터 중국군이 공격해 오는 ‘적’의 진지 안, 즉 남경전장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진격 도상에 있는 진이나 현성, 마을까지 공격과 소탕의 목표물로 보고 시민이나 농민 또한 ‘적지’의 민중으로서 통보 및 방해 등과 같은 군사활동에 관계된 것으로 의심이 되면 쉽게 살육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 것이다.

또한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만에서 전투와 살육을 반복해 온 일본의 장병은 동료의 희생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이 더욱 강해진 것도 잔학행위에 익숙해지고 민중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한 원인이 되었다.

남경 근교의 6현을 합해 150만 명 이상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은 남경전쟁이 시작되고 일대가 전장이 되었어도 기차나 배, 자동차를 이용해 멀리 피난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각각의 진이나 현성, 촌락이 고립되면서 갇혀 있던 근교에는 라디오나 신문 등의 통신 수단도 없고 일본군의 내습에 관한 정확한 정보조차 전해지지 않았으며, 가재도구나 재산을 가지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근대적인 교통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민의 대부분이 농민이었던 탓에 그들은 지켜야 할 밭과 논과 집이 있었다. 또한 말, 소, 노새, 당나귀와 같은 동물, 식량원이기도 했던 돼지, 산양, 양, 닭, 오리 등의 가축을 키우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며칠씩 비우고 멀리 피난을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농민의 피난 방법은 지금까지의 중국국내 전쟁 경험에서 볼 때 피난 또는 납치, 연행되는 위험 또는 성년 남자가 먼저 멀리 피난을 간 후 여성들과 아이들이 부근에 피난하고, 살해될 우려가 없는 노인, 특히 할머니들이 집과 가축, 작물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식이 일반적이었다(중국에서는 군인이라도 노인 특히 할머니에게는 위해를 가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남경 근교 현에서 발생한 일본군의 민중 살해에 관한 구체적 사례는, 졸작인 『남경사건』을 참조하면 될 것이며, 여기에서는 유형만을 기술해 두겠다.

　
① 남경 공략전에서의 공동작전에 참가한 해군 항공대의 전투기·폭격기에 의한 현성의 폭격으로 살해되었다.

② 현성이나 촌락에서의 추격전 중 중국병사 또는 중국군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 사살되었다.

③ 현성이나 촌락에서 잔적 소탕전 당시 중국군 패잔병으로 간주되어 살해되었다. 포박되어 집단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④ 친사군(공산당군)이나 국민당군의 게릴라 또는 홍창회 등의 농민무장 자위조직 등과 관련된 마을로 의심을 받아 일본군에게 습격 당하고 살해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촌락까지 다 태워버렸다.

⑤ 일본군에 짐, 식량을 운반하기 위해 인부로 납치, 연행되어 사역되던 도중 탈주를 시도하거나 반항하는 자, 또는 그 외의 이유로 살해되었다.

⑥ 일본군의 강간 행위에 따르는 살해로 강간한 후에 증거인멸을 위해 살해된 여성이 많았으며, 강간을 거절하거나 도망치다 사살된 여성도 적지 않았다.

⑦ 남경 방위군사령부는 최후 일본군 정면돌파로 인해 철퇴명령을 내리면서 일부 부대가 유격대를 조직해 일본군의 포위망을 돌파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일본군이 근교 농촌구에 잔적 소탕전을 펼치며 철저히 촌락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패잔병, 철퇴병이라는 혐의로 많은 농민 남자가 살해되었으며, 여성도 발견될 경우 강간하였다.

⑧ 일본군은 1938년 3월까지 남경 군사점령을 계속하며 패잔병 사냥과 식량 징발을 위해 농촌을 순회했는데, 건수는 감소했지만 이 때에도 농민의 피해는 끊이지 않았다. 일본병사가 강간을 목적으로 젊은 여성을 찾기(여성사냥)위해 농촌을 내습하는 일은 오히려 증대했다.
아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근교 농촌부에서의 민간인 피해가 컸던 것은 일본군 부대가 일회성이 아닌 해일에 따른 여파와 같이 파상적으로 침공해 갔기 때문이다. 남경에 제일 먼저 도착한 전선 부대가 각 사단의 전투부대와 주력 부대, 후속·예비 부대 등으로 나뉘어 파상 진격했음은 물론 보충원 부대의 파상 진군도 있었다. 상하이전(戰)에서 일본군의 손해가 심각했던 탓에 각 사단에 보충 인원이 증파된 것인데, 이러한 보충원 부대가 남경에 진격한 본대를 쫓아 농촌 지대를 통과해 간 것이다.

이 부대는 본대의 지휘하에 들어갈 때까지 임시 편성된 부대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휘계통도 없었으며 규율도 엄격하지 않았다. 각각의 부대가 보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식량 징발=쟁탈을 반복하고 제멋대로 중국인을 연행해 하역이나 취사 등의 잡역을 시키며 주민들이 도망친 민가에 숙박하면서 임의집단의 형태로 남경성으로 향했다. 이들은 가끔 만나게 되는 중국 패잔병들과 전투를 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행군 도중에 있는 마을에 침공해 잔적을 소탕하고 패잔병을 사냥하는 것이 주요 군사행동이었다.

전선 부대보다 군대의 규율이 느슨했던 보충원 부대의 부락 소탕 중의 침탈, 방화, 강간, 살해 등의 잔학행위는 앞선 부대들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또한 농민 역시 멀리 피난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파상적으로 행군해오는 일본 군부대와 마주쳐 희생될 가능성이 더 많았다.
２）강간 및 살해
　 농촌부(部)에서는, 강간이 다수 발생했다. 중국전장에서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남경사건과 ‘산코(三光)작전’을 사례로 든 졸작 「일본병사는 왜 성폭력을 저질렀는가 - 일본군의 구조적 특징」(동일 『남경사건과 일본인』 오츠키 서점, 2002년)를 통해 분석했다. 또한 「산코작전과 일본군의 성범죄」, 「왜 일본군은 성범죄에는 일으켰는가 - 가해자의 증언」(『남경사건과 산코작전』, 오츠키 서점, 1999년)에서는 ‘산코작전’을 사례로 가해병사의 심리도 함께 분석했다.
　 농촌 지대에서는 촌락이 고립되고 인가도 분산된 데다 흙벽이나 돌담에 둘러싸인 농가의 구조가 밀실상태로 되어있는 경우, 또는 부녀자가 산이나 밭으로 도망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거리와는 달리 심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기가 쉬웠다는 점도 있다. 농촌에서 능욕을 당한 뒤 살해당하는 강간살해가 많았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강간은 일본군 육군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데, 범죄수사 및 적발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필요한 ‘친고죄’였기 때문에 일본인 군부대 사이에서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처럼 강간 후 살해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는 풍조가 강했다. 각 부대의 상관 역시 ‘강간을 하려면 제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많았다.
　 일본병사에 의한 강간은 식량징발=약탈을 위한 출타 시, 민가에 머무르던 와중에 숨어있던 여성을 발견했을 때나 주둔하던 중에 강간을 목적으로 젊은 여성을 찾기에 나섰을 시에 주로 일어났다.
　 남경 공략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제16사단의 상황보고에서 ‘이번 작전 중 병마의 급양은 현지 물자로 조달한다는 주의여서 신속한 기동력이 따르지 않을 경우 풍족한 자원으로 대체해 양호한 급양을 실시했다’고 쓰여 있듯이12 사단을 시작으로 중지나방면의 대부분의 부대가 군사 식량과 말의 사료를 현지에서 조달, 징발이라는 이름으로 약탈했다. 이것은, 중지나방면군을 통솔하는 마쓰이 이와네 사령관과 무토 아키라 참모부장 등이 중앙군의 통제를 무시하고 원래 작전계획에는 없었던 남경공략전을 강행하면서 식량 및 군사 물자의 운송·보급을 무시한 작전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일본 ‘육군 형법’(1908년 제정) 중 ‘ 제9장 약탈 죄’에 ‘ 제86조 전지 또는 제국군의 점령지에서 주민의 재물을 쟁탈하는 자는 일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명기되어 있다13. 식량이나 가축도 중국 주민의 재물이므로 중지나방면군이 각 부대에 식량 징발=쟁탈한 것 자체가 육군형법에 위반되는 행위의 강요였다. 이는 일본군의 규율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이 법은 쟁탈행위가 강간 범행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간 등의 성범죄 행위를 유발한 현지 징발을 “작전 행동”으로 실시한 일본군의 특질은 심각한 것이다. 
1937년 12월 13일 남경이 함락된 후에도 중지나방면군은 근교 농촌에서 계속해서 잔적 소탕작전을 펼치며 소부대로 나뉘어 마을들을 수색하거나 식량을 징발하며 장기간에 걸쳐 강간범죄를 일으켰다. 12월 말에서 다음해 1938년 1 월 초에 걸쳐 실시한 ‘패잔병 사냥’이 근교 농촌에도 실시되면서 수천 명의 성년 남자가 병사였다는 혐의를 받아 연행되어 양쯔강이 접하는 지역인 하관(下關)에서 집단 살해되었다14. 이 때의 ‘패잔병 사냥’이라는 작전행동은 ‘여성 사냥’으로 이어지면서 농촌에서의 강간·윤간 뒤 살해된 경우도 많았다.
1938년 1월 이후 상황이 안정되어도 강간을 목적으로 농촌에 내습하는 일본병사가좀처럼 줄지 않아, 강간 살해는 감소했지만 성폭력 피해는 그 후에도 계속 되었다.

４. 남경지구의 피해
　 중국군은 남경 성벽의 주위를 둘러싸듯 우룽산(烏龍山) - 무푸산(幕府山) - 자금산(紫金山) - 우화대(雨花台)를 잇는 복관진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방위 진지선으로부터 안쪽에 위치한 남경 성벽주변과 성내를 행정적으로 남경성구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남경시라는 곳의 남경성구, 즉 시가지만을 가리켜 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경대학살 사건 발생 구역 역시 이 남경성구만을 대상으로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남경 근교 농촌구 역시 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위의 기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남경 사건 전 1937년 3월 말 남경 지구의 인구는 101만 9667명(수도 경찰조사)에 달했다15. 금능대학(金陵大學, 현재 남경 대학) 교수인 사회학자 루이스.S.C. 스미스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 남경성구의 전쟁 전 인구는 정확히 100만 명이었다고 한다16. 일본군이 남경성 공격을 개시한 12월 초의 인구는 통계 자료가 없어 확실한 수를 알 수 없지만, 남경시장의 11월 23 일자 서간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시(남경성구)의 현재의 인구는 약 50여 만 명이라 기술되어 있다17.
그 후 일본군의 남경성 공격이 닥쳐오면서 안전하다고 생각된 근교 농촌으로 피난을 간 시민도 많았지만, 남경방위군이 강행한 ‘세이노(清野) 작전’(남경성벽 주위 1~2km의 주거지 전체와 반경 16km 이내에 있는 도로 주변의 촌락과 민가를 불태움)에 의해 수많은 농민이 난민이 되어 성안으로 피난해 왔다. 또한 일본군의 남경 진격전으로 쫓기게 된 광대한 강남 지역의 도시와 현성으로부터 많은 난민들이 이동해 왔다. 남경성구의 민간인의 피해자는 남경주민과 남경성 주변 또는 근교 농촌구로부터의 피난민, 그리고 강남 지역으로부터의 전쟁 난민 등이 포함되게 되었다.
　 남경성구에서의 민간인 피해 상황은 일본군의 작전 행동 전개에 의거해 아래의 세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18.
１）남경성 함락시의 희생
1937년 12월 9일까지 남경 외 진지는 일본군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고 양쯔강을 뒤로 한 남경성은 삼면이 일본군에게 포위당했다. 같은 날 여명(黎明)에서 중지나방면군의 남경성 공격이 개시되며 성복곽 진지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장개석의 명을 받은 남경방위군 사령장관 탕성즈(唐生智)는 성내에 방대한 수의 시민, 피난민, 난민을 잔류시킨 채 특별한 보호책도 없이 남경성 사수 작전을 펼치려 했다. 이 때문에 양쯔강의 선박 운수는 금지되고 남경시 거리를 둘러싼 성벽 문도 폐쇄되었기 때문에 민간인은 이미 성밖으로 탈출하거나 피난할 수 없게 되어 성내에 갇힌 상태에서 전쟁의 불 속으로 휩쓸리게 되었다.
12월 9일에는 일본군기 60~70대가 남경성 내외를 반복 폭격했으며, 수백 개의 폭탄을 투하해 시내 각 곳에서 불길이 솟아 올랐다. 광화문이나 중산문 부근의 성벽에 일본군 파편이 집중적으로 공격당하면서 남경 시민의 다수가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 성 내 서북부에 설치된 국제안전구역(난민구)으로 피난했다. 그래도 아직 10수만 명의 시민이 노인이나 아이를 중심으로 자택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12월 10일에도 일본군기 30~40대에 의한 무차별 폭격으로 대화재가 발생했고, 민가의 대부분이 소실되고 사상자가 대거 배출되었다. 다음날 11일에는 일본군의 중포격에 따른 포탄이 성내의 시가구, 주택 밀집지에도 공격을 가하면서 시민의 사상이 잇따랐다.

12일 오후 5시, 남경방위군 사령장관 탕성즈가 정식으로 철퇴 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성 남쪽과 서쪽의 중국군의 붕괴와 패주가 시작되고 있었다. 철퇴 명령은 중국군의 붕괴와 혼란에 박차를 가해 저녁부터 심야에 걸쳐 방대한 수의 부대가 양쯔강을 건너 탈출하기 위해 하관(下關)를 향해 퇴각, 패주하는 대혼란에 빠졌다. 당시 시민에게는 전투상황이나 피난방법에 관한 정보나 지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국군이 패주하는 것을 본 시민들 사이에 중국군이 사라지면서 일본군의 습격에 직접 노출되게 되었다는 공포가 극에 달했다. 이러한 공포의 물결이 시민 사이에 퍼지면서 그곳에 잔류하고 있던 가족들의 대부분이 얼마 남지 않은 식량과 침구류를 짊어지고 퇴각, 패주하는 중국군 부대의 뒤를 쫓아 남경을 탈출하려 했다.
12일의 밤에는 남경방위군의 조직적인 저항이 끝나고 남경성 복곽진지와 성내에서 사령부와 상급 지휘관이 사라지면서 지휘 계통이 붕괴되어 이미 군대로서 형체가 사라진 10수 만의 장병, 잡병, 군인이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상태로 남겨졌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본군의 포위섬멸작전과 잔적소탕작전으로 희생되었다 19.
12일 밤부터 13일 아침에 걸쳐 홍수와 같이 퇴각·패주하는 중국군에 섞여 방대한 시민과 난민, 피난민이 남경성을 탈출하려 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희생되고 말았다.
① 강을 건너기 위한 선박이 당생지(唐生智) 사령장관의 명령에 의해 철수해버려 군인과 민간인이 하나가 된 군중이 양쯔강을 건너 남경을 탈출하기 위해 뗏목과 통나무와 같은 떠다니는 물체를 사용해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다. 이렇게 양쯔강의 흐름에 떠다니는 군중들은 강가의 일본 군부대가 발사한 기관총을 맞아 양쯔강을 피로 물들이며 살해되었다.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온 일본해군 함대 역시 기관총을 발사해 이들을 살해했다.
② 양쯔강을 건널 수 없었기 때문에 남쪽 연안을 따라 하류로 향해 도망친 패잔병과 시민, 피난민의 무리가 하류에서부터 뒤늦게 남경으로 진격해 온 일본군 야마다 부대와 마주치게 되면서 간단히 투항, 포로가 되어 이후 집단 학살당했다.
③ 퇴각 부대, 패잔병 집단이나 난민 집단으로 남경에서 탈출하려 했지만 일본군과 만나 투항하게 되었는데, ‘포로로는 삼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일부 정리하기로 한다’(제16 사단장 ‘나카지마 케사고(中島今朝吾) 일기’로부터)20는 일본군의 방침에 따라 살해되었다.

２) 성내 소탕전, 잔적 소탕전에 의한 희생
　12월 12일 밤 남경성을 함락시킨 중지나방면군은 13일 아침부터 남경 성 내외 소탕 작전을 개시했다. 소탕방법으로는 제 10 군사령관인 야나가와 헤이스케(柳川平助) 중장이 아래와 같이 명령했다21.
둘, 집단(제10군)은 남경성 내의 적을 섬멸할 것. 
넷, 각 군단은 성내를 포격하고 모든 수단을 통해 적을 섬멸할 것. 필요할 경우 성내를 소각하고, 특히 패적의 기만행위에 주의할 것.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지난방면군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수도 남경을 점령해 중국군을 철저히 전멸시켜 일본군의 강한 면을 보여주면 국민정부가 쉽게 굴복하리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항일 지나의 응징’이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남경 방위군의 포위 섬멸 작전을 강행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명령은 모든 수단을 이용해 중국군을 섬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명령 가운데 ‘패적의 기만행위에 주의할 것’이라는 부분은 중국군 패잔병이 일본군에게 살해되는 것이 무서워 무기를 버리고 변의병으로 민간인 속에 잠복 하고 있으니 속지 말고 살해하라는 명령이다.
남경 방위군의 철퇴작전이 실패한 후 당생지 사령장관등 사령부 간부만이 12일 밤, 확보하고 있던 전용 소기선으로 양쯔강을 건너 남경성 탈출에 성공했는데, 군대의 지휘 계통이 붕괴되면서 오합지졸이 된 방대한 중국군 병사와 잡병, 군부는 남경성 안팎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변의병, 폐전병으로 잠복 또는 도주했다. 이로 인해 남경성 안팎에 남아있던 수많은 시민과 난민 중에 중국병사가 다수 변의병으로 잠복, 혼재한다고 믿고 살해하기에 이르는 민간인의 안전, 보호를 무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군은 중국병사가 무장을 해제하고 저항하지 않은 투항병, 패잔병인 경우에도 포로로 보호하지 않고 살해하는 전시 국제법을 무시한 소탕작전, 섬멸(몰살) 작전을 실행했다. 또한 상하이 파견군 제9 사단 보병 제여단장의 ‘남경성내 소탕요령’, ‘소탕 실시에 관한 주의’의 다음과 같은 지시와 같이 성년 남자를 포박, 검속, 연행할 것을 명령했다22.
　하나, 도주하는 적은 대부분 변의병이라 판단하고 혐의가 있는 사람은 모두 검거해 적당한 위치에 감금한다

　하나, 청소년은 모두 패잔병 또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군인으로 간주하고 모두 체포 감금할 것

‘병의병’, 즉 ‘사복병사’, ‘게릴라병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식 재판을 통해서라도 무기 탄약을 휴대한 전투 행위자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일본군은 이와 같은 수속은 취하지 않고 ‘포로는 만들지 않는 방침’으로 ‘체포 감금’ 후 집단 살해했던 것이다.
일본군이 남경성 안으로 돌입했을 때에는 난민구를 제외한 5만 명 이상의 시민이 주택지역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남경시 거리에 진주한 중지나방면군의 사단과 부대는 분담 구역 정해 대규모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했다. 일본병은 그룹을 만들어 집집마다 조사하며 집안에 잔류하고 있던 민간인을‘변의병’(사복병사, 게릴라병사)로 간주하고 살해했으며, 여성이 숨어있던 경우 강간을 저질렀다 이 때 그룹 윤간이 대거 발생했다. 또한 가도나 골목, 밭으로 쓰이던 땅으로 도망치거나 숨으려는 사람들은 사살되었다.
　 중국의 수도 남경을 점령한 군공을 과시하기 위해 마쓰이 이와네 사령장관과 중지나방면 군사령부는 12월 17일 대대적인 입성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보도진에 의해 일본국민에게 보도된 입성식, 그것도 황족이며 ‘노미야 전하(殿下)’라 불리는 상하이 파견 군사령관인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 왕중장이 참례하는 입성식 일대 의식이 거행되고 있을 때에는 식장은 물론 성 안팎에서 중국의 패잔부대와 변의병에 의한 게릴라 활동과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었다. 때문에 12월 14일부터 17일에 걸쳐 중국군 병사로 의심되는 사람, 변의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모두 살해하는 가혹한 잔적 소탕작전이 전 군대에서 실시되었다.
　 일본군은 집들을 이 잡듯 샅샅이 수사해 다수의 변의병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대부분은 민간인)를 연행해 집단 학살했다. 난민구역도 예외 없이 6000명의 중국병사가 변의병으로 난민구역에 도망쳐 있는 것으로 추정, 수색을 실시하여 수천여 명을 연행해 살해했다. 당시 최소 1000명 이상의 민간인 남자가 살해당했다.
　 입성식을 위한 대규모 잔적 소탕작전으로 일본군 장병은 이미 전사할 우려없이 승리자, 정복자, 점령자로서 패잔병을 사냥했으므로 여성에 대한 강간이나 윤간이 대거 발생했다. 낮의 작전 행동시간에 여성을 발견해 두었다가 밤이 된 후 여러 차례 강간한 사례도 많았다. 농촌과는 달리 도망쳐 숨거나 피할만한 장소가 없고 여성이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했던 탓에 집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어 능욕을 당했다.
　단 농촌과는 달리 밀실 상태인 경우가 적고 어떤 형태로든 주위의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에 강간 후 살해한 사례는 적었다. 윗 계급의 일본군이 강행군을 강요한 남경 점령의 보상으로 병사들이 부녀자를 능욕하는 행위를 너그럽게 봐주고 묵인한 것도 강간행위의 격발에 비해 강간 후 살해되는 수는 적었던 요인이다. 
　 금능여자문리학원(金陵女子文理學院, 현 남경사범대학)을 여성전용 난민 수용 시설로 개방하고, 경비와 유지에 관해 기록한 당시 교수였던 미니 보트린의 일기에는, 일본 군부대가 트럭에 소녀 수십 명을 강간 목적으로 연행했던 일과 자택에 머물다 일본군사에게 납치∙폭행되는 여성의 피해가 대거 발생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난민 수용소에 보호를 요청한 일, 안전구 국제위원인 외국인이 없는 난민 피난 건물에 일본군이 침입해 여성을 연행하고 폭행을 자행해 여성이 가족과 떨어져 난민 수용소에 입소하기를 요구하며 찾아온 일 등 난민구역 안팎에서 격발한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의 비참한 실상이 기록되어 있다23.
　 일본군의 남경 점령 후인 12월 16일부터 강간 사건이 격발하면서 남경안전구 국제위원회의 계산으로는 하루 1000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능대학의 역사학 교수로 안전구 국제위원인 마이너S. 베이츠 박사는 점령 초기단계에 8000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기록하고 있다24.

３）남경 군사점령하에서의 희생
　 남경 입성식을 마치고 12월 22일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중지나방면 군사령관이 남경을 떠나 상하이로 떠난 것을 필두로 남경을 점령하고 있던 중지나방면군의 주력 부대도 차례차례 새로운 작전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나카지마 케사고가 사단장을 맡고 있던 제16사단이 남경 점령 유지를 위한 일본군으로 장기 주둔하게 되었다. 제16사단은 나카지마 사단장의 거리낌 없는 성격과도 맞물려 군대로서의 규율이 허술하기 그지없는 부대였다. 때문에 남경에서의 일본군 잔학 사건은 그 수만 감소했을 뿐 학살과 강간, 쟁탈과 방화 등의 만행이 계속되었다. 양쯔강 북쪽의 리우허현(六合県)은 제13 사단의 군사 점령이 계속되었다.
　 남경 경비사령관, 성내 숙청위원장, 선무 공작위원장 등에 임명된 제16사단의 사사키 도이치소장(보병 제 30여단장)은 ‘성내의 숙청은 토착주민에 섞여 있는 패병을 골라내 불순분자의 음모를 봉인∙말살하는데 있다’며 한층 더 철저히 패잔병 사냥을 실시했으며, 다음해 1938년 1월 5일 패잔병을 추출해 ‘하관(下關)에서 처분한 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고 기록했다25.
이와 같은 ‘패잔병 사냥’은 ‘사문 공작’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헌병대가 남자 시민과 난민 전원을 등록해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민간인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거주증명서’(‘양민(백성)증’이라 칭함)를 교부하고, 병사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포박해 살해했다. 살해된 성년 남자의 상당수는 일반시민으로 모자를 쓴 흔적이 있거나 눈빛이 날카로운 자, 햇볕에 그을린 자, 손바닥에 티눈이 있는 자, 자세가 좋은 자 등의 신체적 특징만으로 병사로 의심받아 ‘숙청’되었다. 일본 장교가 병사였던 사실을 자수하면 쌀과 일을 준다고 설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남자 2, 300명(대부분이 일반 시민)이 자수를 했는데 즉시 연행해 집단 살해한 경우도 있었다.
　1937년 1월 22일 남경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제16사단이 화베이(華北)로 이주해 가고 제11 사단인 아마야 지대(天谷支隊, 보병 제 10 여단)가 남경에 진주하게 되었다. 남경 경비사령관에는 여단장인 아마야 나오지로(天谷直次郎) 소장이 취임하게 되었는데, 부대만 바뀌었을 뿐 시민에 대한 폭력 행위는 계속 되었다. 이때 성내의 건물을 숙소로 점거한 부대가 여성을 납치해 숙소에 연금하고 낮에는 취사와 세탁을 시키고 밤에는 강간을 한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아마야 사령관은 남경의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2 월초 난민구역을 폐쇄하도록 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택으로 돌아온 여성이 일본병사에게 강간되는 사건이 하루에 100건도 넘게 격발했다.
　 　일본군의 점령아래에 있던 남경은 ‘육지의 외로운 섬’이 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남경에서 탈출할 수도 없이 일본병사의 숙소에 연금된 채 장기간에 걸쳐 강간, 윤간을 당했으며, 일본병사로부터 성병이 옮은 여성도 적지 않았다. 또한 일본병사에게 몇 번씩 강간을 당한 결과 임신을 하게 된 여성도 많았다.
여성에게 있어서 강간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은 살해됨을 의미했다. 스마이스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남경에서 수만 명의 여성이 강간으로 희생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나중에 관측된 바로는 강간을 당한 여성 중 10명에 1명 비율로 임신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안 미혼 여성이 쇼크로 인해 자살한 경우도 있었다. 무리한 낙태를 시도하며 자해한 사람도 있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서야 밝혀진 스마이스의 조사에 의하면 이 때 임신하여 태어난 아이는 예외 없이 처리되었으며 혼혈아로 키워진 경우는 없었다. 일본군의 부녀자 능욕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잔혹한 피해를 남겼다.
1 洞富雄편 ‘중일 전쟁 남경 대잔학 사건 자료집’ 제1권, 青木書店, 1985년, 396페이지. 
2 남경사건 조사연구회 편역 ‘남경사건 자료집 ②중국관계자료편’ 青木書店, 1992년 298페이지.

3 秦郁彦 ‘남경사건’, 中公新書, 1986년 244페이지
4 洞富雄 ‘결정판 남경 대학살’ 徳間書店 1982년 145페이지. 藤原彰 ‘남경의 일본군’ 大月書店, 1997년, 73페이지. 吉田裕 ‘천황의 군대와 남경 사건’, 1986년, 160페이지. 笠原十九司 ‘남징 사건’ 岩波新書, 1997년, 228페이지.
5 전게논문 ‘남경 방위전과 중국군’, 314페이지, 논문 ‘남경 사건’, 223페이지.
6笠原十九司 ‘남경사건’ 岩波新書, 214페이지
7 동전 18~19페이지. 방위청 방위 연수소 전사실 ‘전사 총서 중국방면 해군작전〈1〉’ 朝雲新聞社, 343페이지. 이하 ‘중국방면 해군작전’으로 약칭
8 중국 제2역사당안관외편 ‘침화일군 남경 대도살당안’ 江蘇古籍出版社, 1987년, 6페이지.
9 해군성 해군군사보급부 ‘지난사변에서의 제국해군의 행동’(1938년 1월 31일 발행) 봉화출판(鵬和出版)<복각사>, 1985년 51페이지.

10 카사하라 ‘남경사건’ 83페이지. 또한 본 보고의 ‘남경 근교농촌의 피해’는 동서의 ‘Ⅲ 근교 농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의한 것임.

11大沼保昭편 ‘국제 조약집　2006년판’ 有斐閣, 2006년, 628페이지.
12 남경전사편집위원회 ‘남경전사 자료집’ 偕行社, 1989년 577페이지.

13 大濱徹也他편 ‘제국 육해군사전’ 同成社. 1987년 363페이지
14 ‘사사키도이치(佐々木到一) 소장 개인 기록’ 전술 ‘남경 전사 자료집’ 382페이지.

15 남경 특무기관 ‘남경시정개황’ 1942년, 14페이지.

16루이즈 S. C. 스마이스편 ‘남경지도에 따른 전쟁피해- 1937년 12월- 1938년 3월 도시 및 농촌 조사’ (洞富雄편 ‘중일전쟁 남경대학살사건 자료집’ 제2권, 青木書店, 1985년) 219페이지.

17 중국항일전쟁사학회편 ‘남경 대도살’ 北京出版社, 512페이지
18 본 보고서의 ‘남경성구의 피해’에 대해서는 笠原 ‘남경사건’ 및 ‘남경 난민구의 백일’ (岩波現代文庫, 2005년)에 따름.

19 笠原十九司 ‘남경방위전과 중국군’ (洞富雄ほか편 ‘남경 대학살 연구’ 晩聲社, 1992년) 315페이지.

20 전술’ 남경전사자료집’ 326페이지.

21 동전 554페이지
22동전 550페이지
23 笠原十九司해설, 岡田良之助・伊原陽子역 ‘남경사건의 하루하루- 미니 보트린의 일기’ 大月書店, 1999년
24 ‘미국의 그리스도교인에게 보낸 독일의 답장’ 남경사건 조사연구회 편역 ‘남경사건 자료집 ①미국관계자료편’ 青木書店, 1992년 338페이지
25 ‘사사키도이치(佐々木到一)소장 개인 기록’ 전술 ‘남경전사자료집’ 38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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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전에서의 주민학살의 실상

야마구치 타케시
(오키나와에서 평화교육을 추진하는 모임, 일본 류큐대학)
머리말
오키나와전은 일본 국내에서 일반주민을 끌어들인 3개월이 넘는 격렬한 지상전이었다. 여기서 일본군(황군=천황의 군대)은 자국민인 오키나와 주민에게 수많은 잔학행위를 벌였다. 이는 ‘군대는 주민을 지키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리고 현재 이번 주제인 ‘남경대학살’, ‘종군 위안부의 강제연행’과 함께 일본의 보수세력, 야스쿠니(靖国)파에 의해 오키나와전의 실상이 왜곡되고 있다. 2007년에 일어난 고등학교 일본역사교과서 검정문제는 이러한 왜곡이 최고조에 이른 사건이었다. 그들은 일본군의 가해성을 삭제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오키나와현민은 9월 29일 11만 6000명이 모인 대집회를 성공시켰다. 현재 전국의 시민그룹과 함께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을 포위하고,‘오키나와전의 진실을 차세대에’라는 목소리는 전국적인 모토가 되고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의 양심적인 시민들에게 커다람 힘을 주고 있다. 또한 교과서 검정제도를 흔들 수 있는 움직임으로써 지금도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황군에 의한 주민할살’의 사례와 그 배경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1. 오키나와・오키나와전의 특징
우선 오키나와전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오키나와가 미국과 일본의 전장이 된 이유 중 하나로 오키나와의 지리적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오키나와 본도(本島)의 나하(那覇)를 중심으로 2000km반경에 도쿄, 평양, 서울, 북경, 홍콩, 마닐라가 위치한다. 도쿄, 마닐라, 한반도는 B29 폭격기의 공격권 범위 내에 속하며, 미국에게 있어 일본 본토 공략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된 지역이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은 대소∙대중(對中)정책에 중요한 곳이 되고, ‘태평양의 요석(Keystone of pacific)’이라 불리며,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 언제나 발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냉전 체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이 당시의 천황·정부·군부에 있어 하루라도 본토 공략을 늦추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희생양으로 이용했다. 때문에 군부는 3개월이 넘게 주민을 방패로 삼아 미군을 묶어 두었다. 이를 본토결전을 위한 ‘버림돌 작전(捨て石作戦)’이라 표현하고 있다. 오키나와 전쟁은 ‘국체수호’ 즉 천황제 존속을 위한 전투였다. 오키나와는 지배층에게 있어 지켜야 할 ‘본토=황토’가 아니었다.

또한 오키나와 전쟁은 많은 주민을 동원한 총력전이었다. 1944년 3월 오키나와 수비군 제32군이 설치되어 처음 오키나와에 본격적인 군대배치, 진지구축이 개시되었다. 천황의 군대는 병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일반 주민을 임시 소집해 방위대로 동원했는데 그 수는 2만 5000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또한 철혈근황대로 사범학교의 남학생을, 보조 간호사로 여학생을 동원했는데, 이를 ‘전원 동원’이라 부르고 있다. 또한 1만 명의 조선인이 군부로써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오키나와로 끌려왔다. 조선인 여성 500명 정도가 위안부로 끌려와 성노예로 삼았으며, 군대 안에 위안소도 120개소 이상 확인되었다. 또한 진지 구축 등을 위해 많은 민간인을 징용하고 식량·물자를 강제로 공출했다.

２. 주민학살 실상

오키나와 전쟁 당시 주민 희생자가 군인 희생자보다 많았다. 정확한 희생자 수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았는데, 미국과 일본을 합해 20만 명 이상이 희생이 된 가운데 일반주민이 9만 4000명 이상 사망했으며, 오키나와현 출신 군인군속 희생자수 28,228명을 합하면 희생자의 절반 이상이 오키나와현 출신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황군에 의해서 ‘학살’된 주민이 많았다. ‘황군에 의한 주민 학살’이란, 말 그대로 오키나와 주민을 다양한 이유로 학살한 경우를 말한다. 그 내용은 스파이 혐의, 고문, 식량 강탈, 피난소에서의 추방, 유아 처분, 수용소 습격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사실을 몇 개 소개하자면, 전황이 불리해지면 지면 황군은 오키나와 주민에게 그 책임을 돌리게 되었다. 청각장애자가 포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밖을 걷고 있었던 것이 포격을 유도했다고 하여 살해한 사례도 있다. 장애자가 포탄의 난무하는 전장에 유기된 예도 적지 않다. 오키나와 본도 남부에서는 일반 주민이 피난해 있던 자연동굴에 패잔병이 된 황군 병사가 들어와 주민들을 포탄이 떨어지는 지상으로 내쫓았다. 이에 주민들이 미군에 투항하려고 하자 병사들은 주민들의 뒤에서 총을 쏘아 참살시켰다. 또한 수용소에 있던 주민들을 찾아와 전원을 모이게 한 후 수류탄 던져 30여명에 가까운 주민을 살해했다. 이때 수용소에 있던 식량이 없어진 것을 보아 식량을 얻기 위해 주민을 학살한 것으로 보여진다. 구메지마(久米島)라는 외딴섬에서는 군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죄 없는 다니가와 노보루씨 일가족 7명이 조선인(남편인 노보루씨는 부산 출신으로 구중회라고 함)이라는 이유로 1살도 되지 않은 갓난아기까지 학살되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전쟁이 끝난 8월 20일이었다.
또한 오키나와 전쟁 시 ‘집단자결’(강제집단사)이라 불리는 사건이 오키나와 각지에서 발생했다. ‘집단자결’이란 주민이 강제적으로 죽음으로 몰린 것으로, 가족간, 주민간에 서로를 죽인 비참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적에 대한 공포와 막다른 지경에까지 몰린 이들의 절망감, 철저한 황민화 교육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이 죽음에 이르는 데에는 ‘황군의 존재’와 ‘황군에 의한 명령·강제·강요·유도’가 중요했다. 오키나와에 배치된 제32군은 ‘군관민 공생공사의 일체화’를 방침으로 내걸며 상륙 전부터 ‘포로가 되면 남자는 전차에 깔려죽고, 여자는 강간당한 후 살해된다’는 이야기를 퍼뜨려, 군인과 같이 ‘포로가 될 것 같으면 자결하라’고 지도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부대에서 마을사무소 직원(병사주임, 병사계라는 징병을 맡는 직무)에게 군대 무기인 수류탄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러한 복잡한 요인이 겹쳐 가족간에 서로를 죽이는 비극이 각지에서 일어난 것이다. 부모나 아내를 면도칼이나 검 등으로 베고, 줄로 집단으로 목을 매달고, 수류탄으로 자살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죽지 못한 유족들이 어렵게 입을 열어 밝혀졌다. 오키나와 주민은 결코 ‘나라를 위해야 한다는 생각의 희생적 발로’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다. 이는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황군에 의한 주민 학살’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３. 주민학살의 원인

그렇다면 이러한 학살은 왜 일어난 것일까. 이러한 학살의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오키나와 현민을 ‘스파이’로 취급했다는 점이다. 제32군의 사령관이었던 우시지마 미쓰루는 제36여단장으로 1937년 난경 공략에 관계했던 인물이다. 그는 취임 후의 훈시 중에 ‘방첩에 주의 할 것’이라고 진지·병력 등의 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했다. 그러나 많은 주민을 동원해 진지 등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 있는 진지 장소, 병력 정보, 군사 기밀에 관한 정보가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군민잡거의 전장 속에서 투항한 주민에 의해 군의 기밀이 새어나가게 될까 극도로 두려워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키나와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주민들이 투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죽음을 강요했으며, 투항하려고 하는 사람을 학살한 것이다. 실제로 군의 명령 문서에 ‘오키나와 방언을 사용하는 자는 스파이로 간주해 처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황군은 일반 주민을 모두 ‘스파이’로 취급한 것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일본군의 조직적 체질이다. 황군 병사는 각지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우선으로 한 행동을 취했다. 많은 오키나와 주민들이 피난해 있던 자연동굴에서 내쫓기고 포탄과 연기가 가득한 지상으로 내던져졌다. 패잔병이 된 병사들은 ‘우리들은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되니 너희들은 나가’라며 피난동굴에서 내쫓고 식량을 빼앗았다. 이와 같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당연한 듯 약탈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 않게 현민을 희생시킨 행위는 그들이 중국 대륙에서 해온 행위와 똑같았다. 지상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황군 병사에 의한 강간, 약탈, 장교에 의한 현지처 확보 등의 일이 일어났다.
오키나와 출신의 군인 역시 똑같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토 출신 군인이 오키나와 주민을 억압했을 뿐 아니라 오키나와 출신병이 오키나와 주민을 억압하고 참살했다. 그들은 모두 황군이었으며 천황의 군대로서 교육받아 학살을 수행했다. 이는 오키나와현의 행정, 지역의 리더 또한 적극 관련된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오키나와 전쟁에 관한 연구에서 명확하게 지적되고, 오키나와 현민의 가해적 책임을 추궁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주민 희생을 통해 오키나와 현민은 ‘군대는 결코 주민을 지키지 않는다’는 교훈에 도달했다. 이것이 오키나와의 평화 운동, 반기지 운동의 하나의 이념이 되었다. 군대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존재하는 ‘살인 집단 조직이다. 군대는 구조적으로 인권을 억압하는 조직이며, 국민 한 명 한 명의 생명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오키나와 전쟁의 구체적인 전투 상황을 통해 증명한 것이다.
４. 현재 상황

오키나와의 전후 보상 및 역사 총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전후 보상을 사실과 왜곡되게 했다는 점이다. 오키나와 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군인 은급법(恩給法)’을 대신해 제정된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 법률은 군인, 군속, ‘준군속(準軍属)’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키나와 주민에게도 적응되도록 확대되어 있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투에 협력한 ‘전투 참가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는 위에서 기술한 ‘참호 추방’→’참호 제공’, ‘식량 강탈’→’식량 제공’ 등과 같이 주민 희생이 변질된다. ‘원호법’ 적용을 둘러싸고 황군에 의한 학살, 죽음을 강제한 사실이 군과 함께 싸운 명예 있는 죽음으로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오키나와 전쟁의 실상을 왜곡되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희생자에게 국가에서 동일하게 배상이 이루어졌고 보상되었다고 하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전시 조난선박 희생자 등, 아직도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일들도 있으며, 일부 책임을 인정한 ‘전쟁 말라리아’(황군이 말라리아 감염지대로 강제 이주시킨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외 희생자 및 피해자의 개인 배상과 함께 천황의 이름으로 수행된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개인에게 동등하게 배상하고 보상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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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과 민간인 학살 
양조훈(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냉전 희생의 섬 제주도 

 
 1948년 한반도의 남쪽 섬 제주도에는 광란의 바람이 휘몰아쳤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됐다. 제주도 주민들은 미군정이 실시한 남한 단독선거를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영구히 분단시키는 선거’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다가 참혹한 희생을 치른 것이다. 희생자는 3만 명에 가까웠다. 당시 섬 주민을 27만 명으로 봤을 때 전체 인구 9명 중 1명이 희생된 것이다. 

  미군정 시절인 1948년의 제주도는 전쟁 지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공권력에 의해 전쟁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학살극이 자행됐다. 사망자 가운데 90% 가까이가 군인과 경찰 등 토벌대의 총칼에 희생됐다. 

  전쟁 중에도 군법이 있다. 적군과의 교전 중이더라도 상대방이 전투를 계속할 능력이 없을 때는 함부로 살해해서는 안 되며, 포로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국제 규약이 있다. 그러나 1948년 제주도에서는 이런 기본 철칙이 철저히 무시됐다. 법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무수히 법을 어겼다. 재판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의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고, 심지어 갓난아기부터 허리가 꼬부라진 노인들까지 처참하게 학살됐다. 

  미군이 베트남전쟁 때 한 마을을 덮쳐 주민을 학살했던 ‘미라이 학살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세계의 여론이 들끓었다. 이런 유형의 양민 집단학살은 제주도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바깥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과거 군사정권은 4∙3사건을 ‘공산폭동’으로 매도하고 통제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까지 고등학교 교과서는 “북한공산당의 사주아래 발생한 제주도 폭동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실상을 말해선 안되는 사건으로 억압되었다. 

  그러나 세계인의 눈에는 4∙3의 모습이 그렇게 비추지 않았다. 1975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4∙3사건을 연구, 석사학위를 받은 미국학자 존 메릴(John Merrill)은 그의 논문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점령군에 대하여 (제주도)와 같이 격렬한 민중들의 저항이 분출된 적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1992년 20세기에 일어났던 세계 중요사건의 하나로 4∙3사건을 선정하고 특집기사를 다루었다.
 요미우리신문 측은 선정 이유에 대해, 제주도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점, 이런 중대한 사건이 한국 안에서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금기시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요미우리는 특집기사에서“제주4∙3사건에 대한 재평가는 한국 중앙정부의 민주화와 정보 공개의 수준에 비례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이후 제주도민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0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고, 2년여 조사를 거쳐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됐다. 진상조사보고서는 4∙3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새로이 규정했다. 

  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냉전시대의 대표적인 국가폭력사건인 제주4∙3은 50여년 만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된 것이다. 

2. 4·3은 왜 일어났는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해방공간으로 들어가야 한다. 해방 직전 제주도는 일본군 요새로 변해 있었고, 제주도민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일본제국주의가 미군과의 최후 결전을 하기 위해 일본군 7만 대군을 제주도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제주도에서의 격전은 피할 수 있었다. 제주도민들은 오키나와처럼 불바다로 변할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이다. 

  해방이 되자 제주도에는 귀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일제는 그 이전에 조선 전체에서 값싼 노동 인력을 뽑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노동력시장’으로 제주도를 선택했었다. 그리고 1920년대부터 제주～오사카(大阪)간 직항로를 개설했다. 태평양전쟁 기간에도 제주의 젊은이들이 공장 노동자나 전쟁 노무자 등으로 일본과 전쟁터로 보내졌다. 그들이 45년～46년 사이에 귀환한 것인데, 그 숫자는 자그마치 6만 명에 이르렀다. 인구변동률 25%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다. 

  그들이 고향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장 먼저 한 일은 건국 준비를 위한 자치활동과 마을마다 학교를 세우는 교육 활동이었다. 그러나 해방으로 부풀었던 기대감은 얼마 없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6만 명에 이르는 귀환 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부족, 콜레라에 의한 300여 명의 사망, 대흉년과 미곡 정책의 실패 등 악재가 겹쳤다. 특히 일제 경찰의 군정 경찰로의 변신, 밀수품 단속을 빙자한 군정 관리들의 모리행위 등이 민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47년 ‘3∙1 발포사건’이 터졌다. 제주읍내에서 3∙1절 시위 군중에게 응원경찰이 발포, 6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된 것이다. 당시 군정당국은 좌익계의 선동에 의해 시위 군중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려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6명의 사망자 신원이 초등학생, 젖먹이를 안은 아낙네, 장년의 농부 등 대부분 관람 군중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주도민들은 격분했다. 

  사건 발생 열흘 뒤인 3월 10일부터 제주에서는 세계사에서도 드문 민관(民官)합동 대규모 총파업이 전개됐다. 이 파업은 발포 경관의 처벌, 경찰 수뇌부의 인책 사임, 희생자 유족 보상 등을 요구했다. 파업에는 도청을 비롯한 도내 156개 관공서 국영기업 단체들이 참여했다. 도내 전체 초∙중등학교가 항의 휴교를 했고 상점들도 이에 동참해 문을 닫았다. 제주출신 경찰관 66명도 파업에 참여했다. 

  미군정은 이때부터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보고 외부 물리력을 끌어들여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다. 3월에만 본토에서 응원경찰 421명과 극우단체인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대거 들어왔다. 도지사가 극우파인 외지 사람으로 교체됐다. 본토에서 파견된 응원경찰과 서청 단원들은 “빨갱이를 소탕한다”는 미명 아래 조금이라도 불평하는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연행, 투옥, 고문했다. 

  검속 한달 만에 500여 명이 체포됐다. 4∙3발발 직전까지 1년간 2,500명이 구금되었다. 특히 1948년 3월에 들어서면서 경찰에서 잇따라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 사회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뭔가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 터질 것 같은 위기 사회로 변하고 말았다. 

  1948년에 이르러 한반도는 통일국가로 가느냐, 분단국가로 가느냐는 문제를 놓고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제주도 분위기는 분단을 반대하는 민족적 염원에 부응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군정당국에 등 돌린 민심을 이용, 1948년 4월 3일 새벽, 탄압에 항거하고 통일국가 건립을 가로막는 5∙10 단선을 반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그해 5월 10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제헌의원 총선거에서 제주도에서는 과반수 미달의 보이콧으로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다. 제주도는 남한지역 내의 유일한 5∙10 단선 거부 지역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독선거를 추진해온 미군정에게는 그들의 정책을 거부한 제주도가 눈엣 가시 같은 지역이 되고 말았다. 유혈의 사태는 여기서부터 태동되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초토화작전’이 있었다. 

3. 초토화작전과 민간인 집단학살 

  
미국 뉴욕타임스는 4∙3특별법 제정 이후 4∙3사건에 대한 한국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된 직후인 2001년 10월 24일자에 「남한 국민들 1948년 학살의 진실을 찾다(South Koreans Seek Truth About '48 Massacre)」란 제목 아래 대서특필했다. 뉴욕타임스는 1948년 남한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보이콧되자 “남한에 있던 미국 사령관들이 분개해 했고, 그 이후 미군정에 참여했던 남한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자 선동가로 여겨지는 섬 주민들을 ‘청소하는 작전’(a campaign to cleanse)을 전개하였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표현된 ‘청소작전’은 4∙3 당시 제주도를 쓸어버린 ‘초토화작전’을 뜻하는 것 같다. 초토화작전은 1948년 10월 17일 선포된 송요찬 연대장의 포고에서 시작된다. 송요찬은 이날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인정,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제주도의 지형상 ‘해안선에서 5Km 이외의 지점’은 특정한 산악지역이 아니다. 해안 마을을 제외한 1백여 개의 중산간마을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토벌 대상’이 됐던 무장대(게릴라)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대체로 ‘500명 안팎’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도 4∙3의 진행과정에서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됐다.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이후부터 진압군이 초토화작전을 감행하기 이전인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인명피해는 1,000명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10월 이후 진압군에 의해 초토화작전이 전개되면서 제주섬은 그야말로 ‘피로 물든 섬’이 되고 말았다. 인명피해를 다소 축소한 인상을 주고 있는 미군 정보보고서에도 “1949년 3월 현재 사망자 숫자는 15,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1948년 10월 이후 인명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토벌대는 해안선에서 5km 이외의 중산간 지대를 ‘적지(敵地)’로 간주하라는 작전명령에 따라 100여 곳의 중산간 마을을 불태웠다. 불타 없어진 집이 3만9천동으로 추산된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민을 학살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해안마을에서도 가족 한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낙인찍어 그 부모 형제를 대신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된 것이다. 

  이 학살극의 1차 책임은 직접 초토화작전을 실행한 연대장 송요찬과 후임 연대장인 함병선에게 있다. 이 둘은 모두 일본 제국주의시절 일본군 지원병 출신으로 만주에서 근무했던 특별한 경력이 있다. 

  그러나 이들도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라 할 수 없다. 그러면 최종 책임자는 누구일까?. 그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계엄법 제정 전에 발효된 것이어서 불법이란 논란 있음)을 선포, 초토화작전을 독려했고, 국무회의에서 직접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고 지시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군은 무관한가?. 필자는 이런 문제 등을 놓고 미국의 4∙3학자 존 메릴 박사(미 국무성 정보조사국 근무)와 세차례 대담을 한바 있다. 존 메릴 박사는 “미군정이 제주도 유혈사태의 원인 제공자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잔인한 진압으로 빚어진 유혈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승만 정권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는 초토화작전이 미군 CIC 장교에 의해 구상됐던 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 사이에 체결된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에 따라 1949년 6월말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이 미군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미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후 우리는 결정적인 미군 문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제주도에서 초토화작전이 한창 진행되던 1948년 12월 18일 이승만 대통령, 이범석 국무총리, 채병덕 참모총장에게 보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Roberts) 준장의 서신이다. 로버츠는 제주도에서 학살극을 벌이고 있던 연대장을 구체적으로 지칭, “송요찬이 대단한 지휘력을 발휘했다. 이 사실을 대통령 성명을 통해 알리라”고 요구했다. 3일 뒤 채병덕 참모총장은 “송요찬에게 훈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로버츠에게 친절하게 답신을 보내 화답했다.   

이와 관련, 한국 현대사 연구에 저명한 미국 진보학자 브루스 커밍스 박사는 “한∙미 간의 비밀협약에 따라 미군은 1949년 6월까지 한국의 군대와 경찰을 지휘∙통제했다”면서 “따라서 49년 6월 말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제주섬에서 발생한 모든 학살극과 잔혹행위에 대해 미국은 단지 윤리적 책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4. 진상규명과 과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엄청난 사건이 한국정부의 통제로 50년 가까이 금기시돼왔다. ‘4∙3은 공산폭동이니 말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말문을 막아 온 것이다. 4∙3에 대한 역사의 왜곡은 군과 경찰 측이 앞장서서 주도해 왔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4∙3논의를 통제해 오면서 자신들이 작성한 자료만 이 세상에 남기를 원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실찾기 운동이 결실을 맺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게 되었다. 필자도 보고서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4∙3사건의 희생자 수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 4∙3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들(14,373명)을 분석,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86%에 이르고 있고, 특히 피해자 가운데는 어린이와 노인, 여성 등 노약자가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집단 학살의 1차 책임을 연대장 등 지휘관에게, 최종 책임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분석하고, 미군도 4∙3 발발과 진압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결론적으로 1948년 제주 섬에서 이뤄졌던 일들은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제주도는 세계 냉전체제의 최대 피해지역이었으며, 바로 이런 이데올로기 문제가 4∙3사건의 진상규명을 50년 동안 억제해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는 그동안 사적 기억 속에 밀봉되었거나 억압적 상황으로 인해 금기시되었던 4·3에 대한 기억들을 공식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의 사과라는 성과까지 이끌어냄으로써 과거사 청산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몇가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첫 번째는 4∙3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문제이다. 미군정 시절에 4∙3이 발생된 점, 한국군 작전 지휘권이 미군에 있을 때 초토화작전이 감행된 점, 그리고 미군 수뇌부가 배후에서 이를 부추긴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부정하고 은폐하고 있는 남경 대학살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료 조사와 피해지역 간의 국제연대를 통한 국제적인 여론 확산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총론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명되었지만, 각론 부분에 들어가면 아직도 규명해야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들의 경우 자기 가족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서 희생당하였는지” 속 시원하게 밝혀주기를 원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군∙경측 자료 확보와 철저한 증언 확보 등이 중요한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마지막 세 번째의 문제는 4·3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이나 역사적 평가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즉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진압 과정의 잔혹성과 대량학살이라는 인권유린의 역사를 밝히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제주4·3사건을 ‘항쟁의 역사’로 복원하는 데는 모자랐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특별법이 규정한 사건의 정의와 목적의 범위 안에서 서술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공식보고서의 한계이기는 하나, 앞으로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보완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제주도는 2005년 1월 27일 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받는 꿈을 이루어냈다. 제주도민들은 4∙3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기에 더욱 평화를 갈망하였고, 드디어 ‘평화의 섬’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4∙3사건이라는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도 제주도는 충분히 ‘평화의 섬’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미국CNN 기자의 표현도 음미해볼 만 하다. 엄청난 희생을 치룬 제주4∙3사건은 이제 평화와 인권, 통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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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초기 형무소재소자 학살 
: 대전형무소 재소자학살을 중심으로 

강 성 현(제노사이드연구회, 숙명여대 강사) 
1. 들어가며 

한국전쟁 중에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민간인 인명 피해는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은 그 중 많은 수가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군경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국민보도연맹원(이하 보련원) 학살과 전국의 형무소재소자 학살은 개전 초기에 이승만정권에 의해 전국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잠재적인 내부의 적’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예방학살이었다. 

그런데 보련원과 형무소 재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정부 인식에서처럼 전쟁 상황에서 후방에 위협적인 적이었을까? 이들은 정치범, 경제범, 각종 질서범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해방 직후 2년 동안에는 경제난으로 인한 경제범과 질서범이 대부분이었지만, 48년 이후부터 정치범이 급증해 형무소의 과밀 수용의 원인이 되었다. 정치범은 세간의 인식에 곧 사상범 혹은 좌익수를 의미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 포고령 2호,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위반을 이유로 형무소에 수감되었거나 형무소 수용능력의 한계로 인해 반공국민이 되겠다는 ‘전향’을 약속하고 형무소 밖에서 일종의 보도구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사상적∙실천적으로 투철한 좌익이었고, 이런 이유로 수감되거나 보도구금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일까? 물론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최근의 증언과 연구들을 보면, 많은 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 법 적용을 받고 ‘빨갱이’ 딱지가 붙은 경우가 많았다.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제대로 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역을 이유로, 또는 가족을 대신해서 끌려와 죄목과 형기를 형무소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 

1951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당시 이런 사람들(정치범, 경제범, 질서범)이 21개 형무소 및 지소(소록도지소 포함)에 37,355명이 수감되어 있었다(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위, 1951, D 93-4).
 그리고 그 중 한국전쟁 초기에 대전, 대구, 부산, 전주, 청주, 공주형무소에서만 약 1만 4천여명이 한국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 2002, 293).
 이는 북한의 인민군과 정치보위부에 의한 재소자 학살 및 보복학살을 제외했으며, 또한 1951년 전후에 있었던 형무소에 수감된 부역자학살도 제외한 수치이다.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 규모의 전국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조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전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접수 584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전쟁 직후에 조직적∙체계적으로 대량학살이 시작된 대전형무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즉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이유에서 대전형무소의 재소자들을 학살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6.25’직후 대전형무소 상황 개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전형무소에는 약 4,000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었다(법무부한국교정사편찬위, 1987, 515).
 이 가운데 이 가운데 이른바 ‘정치범∙사상범’이 전체의 절반인 2,000명 가까이 되었다.
 그런데 당시 대전형무소의 정원은 1,200명 정도였다. 형무소의 수감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재소자수는 전국적인 현상이었지만, 대전형무소는 그 중 심각한 편에 속했다. 당시 많은 신문보도에 따르면, 재소자들은 未決舍, 旣決舍 가릴 것 없이 앉기도 힘든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잠을 자야 했으며, 급수와 식량, 생필품 부족이 상당히 심각했다. 거기에 40˚를 웃도는 감방 안의 열기와 장마철 습도가 더해지면서 수형생활의 실태는 말 그대로 기아, 궁핍, 질식 상태였다. 

당시 대전형무소 소장은 金澤一(2대 소장, 계급 典獄, 1949.5.30-1950.7)이었다. 6월 25일 형무소 경비를 강화하라는 치안국장 명의의 전화통신문
이 내려온 후 형무소에는 간수장, 간수부장, 간수를 비롯하여 240명의 직원들이 비상경계 상태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7월 1일 새벽에 갑자기 김택일 형무소장은 特警隊
를 중심으로 한 경비직원 22명을 남기고 직원들에게 임시 소개령을 내렸다.
 이 명령으로 많은 직원들이 대피를 서두르고 형무소 안에 혼란이 일어났다. 이를 눈치 챈 재소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잔류한 경비직원들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법무부한국교정사편찬위, 1987, 516-7).
 결국 형무소의 경비 공백 상태는 재소자들의 탈옥 시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같은 날 아침 대전형무소의 경비 공백 상황을 전해들은 李瑄根 정훈국장이, 옹진반도에서 철수해 대전에서 병력을 정비하고 있었던 17연대(연대장 白仁燁대령)에 경비병력 요청해 탈옥을 저지했다(중앙일보사, 282-6). 이 사건으로 김택일 형무소장은 職位解除되었고, 이순일(1950.7.1-12.31)이 소장대리를 거쳐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3. 대전형무소 재소자학살의 진상 

(1) 학살기간과 피학살자수 

대전형무소 재소자학살은 7월 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날 새벽에 발생했던 대전형무소 탈옥 시도가 진압되고 이에 가담한 재소자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당시 헌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이익흥 역시 대전형무소로 헌병을 보내 주동자들을 ‘즉결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발굴된 미군 25사단CIC분견대가 11월 2일에 올린 보고에 따르면, “1950년 7월 1일 한국정부의 명령으로 대전과 그 근방에서 과거 공산당 가입과 활동 때문에 체포되었던 1400명의 민간인들이 한국경찰에 의해 학살당했다. 시체는 대전에서 약 4km 떨어진 산 아래에 묻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1> 미군 25사단CIC분견대가 올린 전쟁일지 및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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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2』(1990, 700)에서 육군정보보고서와 CIA보고서, 앨런 위닝턴이 작성한 <Daily Worker> 8월 9일 기사를 참고해 7월 2-6일 동안 학살이 있었다고 정리하고 있다. 

앨런 위닝턴은 <Daily Worker>의 기사와는 별도로 1950년 9월 북경에서 “I saw the truth in Korea”라는 팜플릿을 출간했는데, 당시 산내면 낭월동 골령골에서 찍은 참혹한 사진 4장을 함께 실었고, 7월 4-6일 뿐만 아니라 7월 17일에도 100명씩 37대 트럭분 3,700명이 추가로 학살되었다고 주장했다. 

미육군무관 Bob. E. Edwards중령의 보고서
에는 7월 첫째 주 3일간 1,800명이 처형되었다고 나와 있으며, 당시에 찍은 18장의 학살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문서에는 정보의 가치(Evaluation)가 ‘A-1’
 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신뢰도가 높은 고급 정보라는 의미이다. 

<그림 2> Bob. E. Edwards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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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무소 재소자학살과 관련해 국내에 유족 및 목격자의 여러 증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당시 형무소 특경대장이었던 이준영과 경찰쪽 학살책임자였던 변홍명(가명, 충남도경 사찰주임)의 증언은 매우 유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영과 ‘7∙1동지회 회원들’(당시 대전형무소를 지켰던 직원들)은 7월 8-10일 동안 600여명이 학살되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이준영 등이 당시 감방 수의 규모를 감안해 산출한 것이었다(심규상, 2000). 

그리고 변홍명은 학살이 약 10일간 진행되었다고 증언했다. 정확한 날짜는 말하지 않았지만, “대전학살이 끝난 뒤 대전의 보도연맹원과 좌익불순분자라는 죄목으로 연행해온 5백여명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처형했다”고 증언했다(노가원, 1992; 심규상, 2000) 

그 밖에도 당시 북한의 종군기자였던 김남천과 김사량은 7월 2일부터 학살이 시작되어 대전형무소 재소자 4천여명과 대전 근방의 예비검속자 2천여명을 포함한 7천여명이 학살되었다고 쓰고 있다.(<해방일보> 50.9.6; <로동신문> 50.8.22,23) 

대전형무소 재소자학살은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그리고 학살은 7월 16일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단서가 『한국헌병사』(1952, 368)에 기록되어 있다.  

7월 5일 22시 平澤을 出發 公州에서 一泊하다. 

7월 6일 午前 九時頃 大田에 到着함. 
7월 7일 大田刑務所에 陸軍刑務所 및 捕虜收容所를 設置. 全員 野戰任務로부터 移動하여 業務를 開始하다. 

7월 14일 … 그 후 戰況은 遲延作戰으로 말미아마 漸漸 緊迫하여 重犯者, 保聯關係 赤色分子들을 처벌하고 7월 15일에는 憲兵司令部에 集結하니 副司令官(이익흥, 필자) 指揮下에 當所要員 및 司令部 一部兵力으로서 大田市의 治安確保를 爲하여 殘留하고 一般戰鬪部隊마자 移動하였는데 憲兵과 一部警察만이 殘留하여 無意味한 하로밤을 지냇다. 夜間의 銃擊은 자저 人民軍 便衣隊가 侵入한 듯 하여 當所에는 收容者 拘禁確保와 捕虜監視에 鐵桶같은 警備를 하였으며 全員은 戰鬪態勢로 出動을 待期하였다. 

7월 17일에 이르러 드디어 大田出發 大邱捕虜收容所로 集結 卽時 業務를 開始하다(강조는 필자). 

이 기술을 조금만 뒤집어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추론해보면, 16일까지 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학살을 위해 변의대가 대전시내에 이미 들어오고 인민군 정규군이 들어오기 직전인 긴박한 상황에까지 남아서 (학살)임무를 완수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학살의 대상은 대전형무소 재소자를 포함해 인근 청주형무소와 공주형무소에서 이감된 사상범 및 예비검속된 대전시보도연맹, 인근의 대덕군, 논산군보도연맹원들이었다. 피학살자수는 최대 7,000여명이 유력해 보인다. 이 수치에는 대전형무소 재소자 중 사상범 추정 수치인 최소 2,000명을 비롯해 『한국전란1년지』에 기록되어 있는 청주형무소 이감자
 최소 111명과 공주형무소 이감자 83명, 그리고 수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예비검속되어 학살된 보도연맹원들(북한 자료는 2,000여명)이 포함된다. 

(2) 학살수행 주체와 명령계통, 학살의 동기 

그렇다면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이유에서 최대 7,000명에 이르는 형무소 재소자 및 인근 지역에서 예비검속되어 들어온 보련원들을 학살했는가? 

이와 관련해 심규상(2000)은 이준영(특경대장)과 김형식(특경대원)씨를 비롯해 사건 목격자들을 인터뷰하고 변홍명(경찰쪽 학살책임자)과 이순일(대전형무소장 직무대리) 등의 기존 언론과의 인터뷰를 재활용해 사건의 진상을 일부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7월 5일과 6일경 헌병대의 심중위가 대전형무소에 와서 군이 맡긴 예치수들
과 정치범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백소령이 ‘명적계’
 의 서류를 보고 재소자들의 총살과 석방을 분류했다고 한다. 그러나 심규상 기자는 헌병대의 심중위와 백소령이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하지를 못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단서가 『한국헌병사』(1952)에 있다. 당시 헌병대는 육군형무소 소속 헌병대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육군형무소 소속 헌병대가 대전형무소에 와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그 업무라는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자신들이 대전형무소 및 인근 형무소에 맡긴 예치수를 요구, 신병을 인도받아 처형하는 것이었다. 앞서 발문한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육군형무소 소속 헌병대의 병력은 약 130여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지휘관은 2대 형무소장인 白源敎소령(1949.7.3-1950.10.30)
이었다. 그리고 산내면 낭월계곡에서 학살을 진두지휘했던 심중위는 沈倫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1950년 11월 15일을 기준으로 중위는 2명, 대위는 3명인데,
 그 중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심씨는 심윤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군형무소 소속 헌병대는 어떤 권한으로 대량 ‘처형’을 집행할 수 있었는가? 명령계통과 관련해 기존의 연구는 최고위층을 지적하고 있다. 그 근거로 육군무관 Bob. E. Edwards가 “Execution of Political Prisoners in Korea”에서 보고한 “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고위층(top level)에서 왔다”는 문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변 증거로 헌병대가 예치수와 정치범의 신병 인도를 강압적으로 요구했을 때 이우익 법무부장관이 암묵적으로 묵인했다
는 특경대부대장 이준영의 증언을 들고 있다. 아울러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비사에 대한 이선근의 증언도 참고하고 있다. 

정병준(2004)은 안두희의 증언을 통해 개전 직후 헌병사령관이었던 송요찬이 15년형 이상 수감자를 처형하라는 헌병사령부작전명령 제2호를 하달했고, 백원교 육군형무소장이 이를 집행했다고 밝히고 있다(106). 이러한 사실은 송요찬이 광주헌병대장에게 보냈던 지시문을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광주 전주 목포형무소에 재감중인 죄수 및 보도련맹관계자 기타 피검자는 전국관계장 경찰국장 형무소장 검사장과 타협 직결처분하고 절도 기타 잡범은 가출옥 등 적당한 방법을 취할사 각 경찰에 류치중인 피검자도 전기에 의거하여 처치하라.”(“광주주변 다섯 고개에서 애국자 삼천여명을 학살”, <조선인민보> 1950.9.5) 

이렇게 볼 때 명령계통은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군 계통에서는 신성모 국무총리서리 겸 국방부장관→송요찬 헌병사령관과 이익흥 부사령관→백원교 육군형무소 소장→심윤 중위로 이어지는 명령계통이, 경찰 계통에서는 백성욱 내무부장관
→이순구 충남도경 경찰국장 겸 충남경찰비상경비사령관-서광순 사찰과장-변홍명(가명) 사찰주임으로 이어지는 명령계통이 학살을 기획, 예비검속, 수행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선군 정훈국장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유에서 형무소 재소자들을 대량 처형했을까?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적 혹은 잠재적인 적에 대한 ‘예방학살’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개전 직후 당시 김태선 서울시경국장이 이승만을 찾아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좌익수들의 위험을 이유로 조기 피난을 권유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뒷받침한다(중앙일보사, 1983, 103-4). 1948년 이후 소위 ‘좌익수’가 비약적으로 급증한 이래 전국의 형무소에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재소자들이 수감되어 있었고, 몇몇 형무소에서는 좌익수들이 주동한 탈옥사건이 빈번했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였다. 1949년 9월에 발생했던 목포형무소 집단 탈옥은 이러한 인식을 확인했던 경험으로 작동했을 것이다(정병준, 2004, 105-6). 

이러한 인식과 경험이 극단적인 재소자 대량학살로 발전하게 했던 사건이 6월 28일에 발생했던 인천형무소의 탈옥사건과 7월 1일에 발생했던 대전형무소 탈옥미수사건이었다. 헌병사령부와 경찰수뇌부는 개전 직후 전국형무소 경비를 강화하고, 좌익 거물들의 처형, 보련 및 요시찰인을 예비검속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그럼에도 28일 인천소년형무소 부두작업장에 수용되었던 재소자들이 탈옥했고, 29일에는 경찰서의 수감자들이 유치장을 깨뜨리고 나와 인민군 만세 시위를 전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조선인민군전선사령부문화훈련국, 1950, 36-7). 이들은 인민군이 아직 인천에 진주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이내 진압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헌병사령부와 경찰수뇌부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정부기관들이 피난해 있던 대전형무소 탈옥 미수는 형무소 재소자학살을 가속화하고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 『한국전쟁사 1권(개정판)』(1977)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경인지구의 형무소에 수감 중인 국가보안사범과 기타 죄인들에 대한 조치가 전혀 강구되지 못한 사실이다. 그 결과는 … 인천형무소에서 경비의 미흡을 틈타서 탈옥사건이 일어나 폭동의 효시가 되고 뒤이어 … 대전형무소에서 탈옥 일보 전에 진압되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곳은 차치하고라도 여순사건의 주동자들을 비롯한 2,000명의 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던 대전형무소에서 탈옥하여 폭동을 일으켰더라면 사태는 심상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공주, 청주형무소를 비롯한 각 지구의 형무소에서는 중범자에 대한 소개가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국방부전사편찬위, 1977, 631). 

4. 나오며 - 인민군에 의한 학살, 보복학살의 전개 

7월 20일 인민군은 대전을 점령했다. 그리고 여름 내내 내무서를 앞장세워 국가공무원, 군경가족, 기타 한국정부에 의해 고용된 자, 반공우익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체포, 대전형무소에 감금했다. 한국전쟁범죄단(Korea War Crime Division)의 보고에 따르면, 대전형무소의 150개나 되는 모든 감방에 40-70명씩 수감시키고도 감방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과밀 수용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수감자들은 수감 내내 갖가지 고문들에 시달리고도 했다. 전황이 역전되어 9월 말 유엔군에 의한 대전 탈환이 임박하자 내무서의 보안경찰(security police)은 후퇴에 앞서 모든 수감자들을 학살했다. 9월 23일부터 수감자들은 등 뒤로 포박당한 채 매일 밤 한 번에 100-200명씩 학살당했다. 그리고 미리 물색한 장소에 땅을 파 묻었다. 9월 26일 보안경찰은 떠나기 전에 학살을 완료하기 위해 학살의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했고 추가로 경찰서 마당에 시신을 묻을 땅을 파면서 인민군에 지원을 요청했다.
 

인민군과 내무서에 의한 소위 ‘대전학살(Taejon Massacre)’에서 민간인은 5,000-7,500명이 학살되었고, 미국인도 42명, 한국군 17명도 살해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 3명, 미국인 2명, 한국군 1명 총 6명만이 살아남았다. 시신들은 형무소 취사장 앞 우물 안, 형무소 원예장, 경찰서 마당, 인근 산 구렁 등에 묻혀 있었다. 지금도 대전시 용두동에 가면 당시 가매장되었던 시신들을 수습해 1,547구의 유골을 안치한 ‘死難人士合葬之墓’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전형무소 앞 6∙25反共愛國犧牲者顯彰碑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적혀 있다 한다. 

붉은 오랑캐의 최후의 발악으로 이 고장이 짓밟혔을 때 대전교도소 안에서 그들의 손에 무참히 희생되어 숭고한 생명을 반공구국의 제단에 바친 471인의 열렬한 반공정신과 그 이름을 길이 전하고자 여기 비를 세워 천추에 거울을 삼고자 하노라.(단기 4294년 9월) 

유심히 주의해 둘러보면 지방 곳곳에는 이러한 추모비나 현창비가 많다. 반공의 시대에 반공국가에서 반공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임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들이다. 그 세월 동안 어떤 죽음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고, 또 어떤 죽음은 침묵해야 했다. 

그러나 전쟁은 모두에게 불행한 것이었다. 특히 한반도에 사는 모든 민간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결과적으로 따져 파국적인 이 전쟁이 득이 되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이승만과 김일성이었다. 그들은 남과 북에서 각자의 정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래도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약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만, 그것도 대전형무소에서만, 최대 1만 4,500명의 민간인들이 남과 북의 양 정권에 의해 학살되었다. 당시에 학살된 사람들 중에는 “영문도 모르고 죽은 사람이 무척 많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억울한 죽음이 많았다. 그리고 설령 ‘수형인’이고 죄가 되는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쟁 상황을 핑계로 사람이, 그것도 비무장 민간인이 이렇게 죽어야할 이유는 없었다.
 그럼에도 양 정권은 일부 재소자들의 ‘이적행위’(의 가능성)을 이유로 조직적∙체계적으로 학살했던 것이다. 

민간인학살을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드물기는 하지만 일부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명령계통을 무시하고 예비검속과 학살 대상인 민간인들을 풀어주는 경우를 접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런 곳은 보복학살의 피해가 크지 않거나 전무하다는 사실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을 쓰면서도 “개전 초기에 대전형무소 학살이 불가능했거나 최소화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더라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주류의 戰史의 서술처럼 후방의 교란으로 한국이 정말 공산화의 위험에 처했었을까? 아니면 학살과 보복학살의 악순환이 최소화된 채 많은 목숨들이 부지될 수 있었을까? … ” 하는 어쩌면 부질없는 생각들이 드는 것은 괜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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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용(진실화해위원회, 조사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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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과 과거청산운동의 제도화 

  역사적으로 과거청산은 각국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맥락, 사건의 특성이나 주도세력의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과거청산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를 위한 국가수준의 과거청산작업도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한국에서 민간인학살과 관련된 과거청산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을 계기로 2000년대 들어 ‘제주 4.3사건’∙‘거창사건’∙‘노근리사건’ 등
을 주제로 본격화되었다. 한국에서 과거청산은 대개 식민지배와 전쟁, 독재정권∙권위주의 정권시기에 자행된 인권유린과 학살로 대표되는 국가폭력을 제도적∙구조적으로 해체하는 방향이었다. 특히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은 우발적이거나 상황적∙방어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개입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지역적 수준을 뛰어넘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한국에서 과거청산운동은 2005년 12월 국가기구로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기구는 수많은 관련 유족∙시민∙사회단체의 노력과 운동이 토대가 되어 성립하였다. 유족들의 과거청산운동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였고, 동시에 과거청산을 사회적 의제와 담론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 2000년대 들어 과거청산운동은 유족 개인의 신원과 명예회복, 보상을 중심으로 하는 피해자 운동을 벗어나 사회 모순을 개혁하고 시대적 과제를 전망하는 보편적 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운동은 결국 국가에 대해 과거청산의 제도화를 강제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 12월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있었던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 과거청산 기구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지니

고 있다. 

첫째로 해방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과거사 문제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과거청산기구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 
인 학살과 관련된 진실규명의 범위를 1945년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그리고 해방이
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로 설정하였
다.
 위원회는 이러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았다. 특히 국가 과거사 청산을 총괄하는 종합기구로서의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과 협의∙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조사 중인 사건의 중복∙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기존 국가기관 과거사위원회가 지닌 한계를 일정하게 수용하여 조직과 직제, 사건조사 등에서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였다. 직제구성에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은 정무직, 사무처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임하여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건조사에서 사건 발생장소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 관련 기관∙시설∙단체에 대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특히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나 정보를 보유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삽입하였다.
 나아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 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셋째로 활동범위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진실규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과거청산 정책기구로서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진실규명 이후에 국가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본법에서는 진실규명에 따라 피해 및 명예회복,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화해조치, 가해자와 피해자∙유족의 화해, 위령사업 및 사료관 운영을 위한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 등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권한의 상대적 우위성, 활동의 독립성, 조사의 종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 과거사 총괄기구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물론 출범 과정의 정치적 환경을 반영하여 한계를 안고 있지만
, 기존 국가 과거청산 기구에 비해 권한이나 기능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청산운동은 정치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유족∙시민 사회단체의 과거청산운동과 국가의 ‘과거협상’ 전략이 상호 결합하여 조직되었다.
 국가와 정부는 민간인 집단희생을 비롯한 과거청산문제를 구 정권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에 따른 정치적 정당성과 도덕성을 확보하는 의제로 선택했다. 국가입장

에서 과거청산의 정치 의제화에는 다른 과거사 문제와의 정책적 형평
성, 중요하게는 역사적∙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려

는 정치적 의지도 반영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은 과거사 진상규명운동이 기존 피해자 중심의 운동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괄하는 국가의 작업으로 공식화∙제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청산운동은 국가와 대립하는 저항운동의 수준을 벗어나 국가정치의 영역으로 제도화되는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청산이 국가 제도정치로 이행하면, 청산의 과제나 내용이 조절∙통제되고 타협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는 과거청산운동이 국가체제 내에서 수렴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피할 수 없는 대가이다. 

이러한 제도화는 한편으로 과거청산의 담론이 대중적 수준의 저항담론을 벗어나 정치화∙권력화되는 과정을 수반한다. 따라서 과거청산의 제도화는 과거청산운동에 대한 급진주의∙근본주의 사고나 행동을 중립화시키거나 차단∙예방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진실화해위

원회는 과거청산운동의 제도화 된 결과물이다. 위원회의 과거청산 프로그램은 제도나 절차, 규정에 근거한 제도주의나 기능주의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건조사 방향, 과거사 청산방향은 피해자 입장을 중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접근과 상호 충돌할 가능성을 갖고 있으나, 한펴으로

는 양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먼저 사건조사가 엄격한 공식적∙제
도적 절차에 규격화됨으로써 과거사 청산의 수준을 제한하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제도적 절차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내용의 객관성을 획득하고 그 의미를 공식화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도 존재한

다. 

2.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현황과 제도적 청산론의 현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사건은 집단희생조사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집단희생조사국은 조사총괄과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0명이다. 조사총괄과는 총괄업무 및 행정, 그리고 유해발굴을 비롯한 용역사업, 1팀은 전체 자료조사 및 전국 대형사건(제주예비검속사건, 여순사건, 전국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2팀은 중부지역 군경관련 사건 및 부역혐의 사건, 3팀은 국민보도연맹사건, 4팀은 호남지역 군경관련 사건, 5팀은 미군관련 사건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집단희생 관련 신청사건은 전체 7,878건이다. 신청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민보도연맹사건, 군경토벌
작전 관련사건,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여순사건, 전국형무소재소자희

희생사건, 미군관련사건, 부역혐의사건, 제주예비검속사건, 민방위군사
건, 대구10월사건 등이다. 위원회는 현재 이들 사건 전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신청현황   

	사건명
	국민
보도연맹
	예비검속
	형무소
	부역
혐의
	미군
관련
	여순
사건
	군경토벌
작전

	건수
	2,417
(32.1)
	293(3.9)
	589(7.8)
	429(5.6)
	506(6.7)
	831
(11)
	1,297
(17.3)

	사건명
	군경에의한
희생사건
	국민
방위군사건
	대구10월
사건
	기타
(미결정)
	각하
	배정
분리
	계

	건수
	1,155
(15.3)
	17(0.2)
	5(0.1)
	 
	339
	 
	7,878


            * 신청사건 7,878건 / 조사개시 7,539 / 각하339건 

집단희생조사국은 첫째로 신청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곧 전체 신청사건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06년 4월 25일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유형별 분류 및 접근은 가해혐의자 또는 피해이유와 대상의 공통성, 그리고 사건 자체의 단일성을 고려한 것이다. 사건규모별로 보면, 전국 대형사건, 중간규모의 사건, 개별 신청사건으로 구분된다. 이는 조사대상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유형화하여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방안이다. 

  둘째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직권조사는 조사대상을 신청∙접수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사건 자체를 광범위하
게 조사할 수 있다. 현재 위원회는 국민보도연맹사건∙전국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여순사건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 사건은 사건 자체가 지니는 역사적 중대성, 사건발생의 전국성과 동시성, 피해규모의 방대함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사건조사는 전체적으로 위원회 기본법∙시행령∙조사규칙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처리는 다른 신청사건과 마찬가지로 크게 ① 진실규명 신청(희생자∙피해자∙유족이나 친족)
, ② 위원회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③ 담당 조사관이 신청서에 기초하여 검토보고서 작성, ④ 집단희생규명위원회(소위)에 상정, ⑤ 소위에서 심의∙의결하여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 ⑥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조사계획서 수립, ⑦ 조사 착수 및 조사활동, ⑧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소위 상정), ⑨ 진실규명(또는 불능) 결정(위원회), ⑩ 결정사항 통지의 순으로 진행된다.
 직권조사의 경우는 소위의 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의결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사건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은 조사 진행상황을 중간보고서 형태로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사건의 조사는 국가의 제도적 절차와 규정에 따른 조사로 규격화되어 있다.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사건 조사, 넓은 의미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청산은 법령과 제도, 절차에 근거하여 공식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연히 공식적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제도주의 또는 기능주의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과거청산 전략은 제도적 청산론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곧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국가기구가 법과 시행령∙조사규칙에 근거하여 과거 국가폭력과 학살을 조사하고 동시에 명예회복과 화해사업 등을 권고하고 시행하는 방안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제도적 과거청산론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일종의 ‘운동적 과거청산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청산 부정론’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운동적 과거청산론은 기존 과거청산을 주도한 일부 유족∙시민∙사회단
체의 입장으로 과거청산을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입장이다. 이는 ‘전면적 과거 청산론’ 또는 ‘과거청산 전면론’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가폭력을 비판하는 인권 근본주의 시각이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들은 과거청산이 국가정치의 틀로 수렴되고 청산과제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청산의 방법과 내용, 목표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령 개정 제안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청산, 곧 제도적 과거청산론은 운동적 과거 청산론만이 아니라 국민 일부의 과거청산 회의론∙부정론도 상대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청산에서 진실과 정의는 모두가 꿈꾸는 이상이지만, 현실과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운동적 과거 청산론을 국가의 제도적 영역 내에서 전면적으로 수렴하여 현실화∙구체화시키기에는 청산의 환경과 구조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집단희생사건 중에서 나주동박굴재

사건, 나주동창교사건, 고양금정굴사건, 문경석달사건, 함평11사단사

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규명 결정사건에 대해, 안팎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사건관련 유족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중 제기되었다.
  

이들 의견에서 주요한 의의로서 비교적 높이 평가한 부분은 국가의 공식적인 책임인정(나주동박굴재사건), 사건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 제기(나주동창교사건), 유족과 시민

사회의 요구에 대한 국가의 화답(고양금정굴사건), 기존 국가기관의 잘못된 주장, 불가피론의 정정(문경석달사건) 등이었다. 

이와 함께 주요 비판으로는 집단학살의 이유 및 동기를 산간마을이라
는 지리적 조건이나 특성에서 찾은 점(나주동창교사건), 유족의 피해

부분이 소략히 취급된 점(나주동창교사건), 희생규모에 대한 조사부족
(고양금정굴사건), 가해과정 및 가해관련 지휘∙명령계통의 파악 미흡(고양금정굴사건, 문경석달사건) 등이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평가와 문제제기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특히 사건의 피해규모나 지휘∙명령계통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비판은 적극 수용해야 지점이다. 문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현재 조건에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 모든 사건조사에 적용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 조사인력의 문제 만이 아니라 조사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나아가 사건규명에 결정적인 공식문서의 확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건조사에 인력과 시간을 장기간 투여하고도 유족이나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수준 만큼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확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존속기간(4+2년) 안에 신청사건을 조사하여 결과보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매년 2차례(5월∙11월) 국회와 대통령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관료적∙제도적 특성 때문에, 일정한 시기마다 성과를 내야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민간인 피해지역과 규모의 방대함에 비해, 조사인력이 부족한 현재의 여건에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전면적인 조사, 예를 들면, 피해자 전수(全數)조사 등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반세기가 지난 세월 속에서 시간과 기억 사이의 상관관계에 따른 거리가 진실규명의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피해와 가해여부를 입증하는 공식적인 자료의 한계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국가범죄에 해당하는 공식문서는 성격상 제대로 생산∙보존되지도 않았고, 비록 존재한다 해도 기관협조의 틀에 묶여있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국가폭력을 입증하는 공식문서도 상당 부분이 학살에 대한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가공과 해석, 분석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 진실위원회가 겪었던 공통의 문제는 법적 기소권의 제약, 제한된 재원, 과거 정권에 봉사했던 관리들의 협력에 의존하는 상황, 권한과 선택을 제한하는 정치환경, 자료나 증거의 분실 및 체계적인 파괴, 조사기간의 제약,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기관과 개인을 상대로 조사해야 하는 상황 등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도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서 운동적 과거청산론과 부정론에 따른 최대주의와 최소주의의 양극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민간인 학살문제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은 현실적으로 최대주의와 최소주의 사이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안은 국민적 수준에서 과거청산의 방향이나 목표에 대한 인정이나 동의,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대안은 ‘완성형’ 보다는 ‘진행형’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곧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피해사실을 확증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피해사실의 발굴과 조사를 극대화하여 우리 사회에서 국가폭력의 폐해를 반성∙논의하고 다시 제기하는 공간을 확장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3. 진실규명의 수준 : 개인적 진실과 공식적 진실의 거리 

과거청산에서 진실, 그리고 진실규명이란 무엇인가? 진실화해위원회

는 기본법 제1조(목적)에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본법의 목적으로서 그 내용은 진실규명-민족 정통성 확립-화해-국민통합으로 요약된다. 또한 기본법 제 2조(진실

규명의 범위)에서는 진실규명의 대상과 내용, 시기를 규정
하고 있다. 

진실규명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고, 사실에 따른 인과관계를 확인하며,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학살의 최종 책임자를 밝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진실규명은 과거청산의 출발점이다. 진실규명의 과정과 내용, 수준에 따라 전반적인 방향과 목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진실은 범위와 수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피해자 개인의 증언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적 진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른 포괄적 진실로 분류하기도 한다.
 과거사실을 규명하는 역사적∙실용적 수준에 근거하면, 대개 진실은 개별적 진실과 총체적 진실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적 진실은 피해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개별사건의 확인, 곧 가해자 및 피해자 확인, 육하원칙에 따른 피해사실 규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개념이다. 진실규명이 개별적 진실에 머무를 경우, 사건의 총체적인 구조와 과정, 결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총체적 진실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곧 국가폭력이나 학살의 역사적 상황, 정치적∙사회적∙이념적 배경과 구조, 학살의 명령과 지휘계통 등에 대한 전면적 파악과 접근이 이루어져야 진실의 온전한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총체적 진실을 목표로 하지 않는 개별적 진실은, 진실의 범위를 피해자 개인에 국한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진실의 개별화∙개인화는, 과거청산에서 진실의 사회화, 곧 진실을 사회적∙국민적 진실로 인정받고 전화시키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개별적 진실과 총체적 진실이 결합되어야만 과거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고, 진실의 의미를 사회화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폭력이나 학살의 전체상∙총체상을 사실 그대로 복원하여 그 의미를 극대화∙보편화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개별적이던 총체적이던, 첫째, 진실을 어떠한 방법으로 규명하는가, 둘째, 진실의 기준∙근거를 어디에서 찾으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첫째 문제에서, 위원회의 진실규명 내용과 방향은 기본법 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조사보고서 내용), 시행령 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특히 동 규칙 제46조의 2, 결정서 작성) 등에서 추출∙해석할 수 있다. 이들 조항에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피해자∙가해혐의자∙참
고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건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방식은 ① 조사대상자∙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② 조사대상자∙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③ 조사대상자∙참고인∙관계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④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해 조사와 관련된 사실∙정보의 조회, ⑤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본법 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8항에서,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은 명령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가 과거사위원회에
비해 진실규명 기능, 곧 조사권한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사권한이 강제성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기관협조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둘째 문제에서 진실의 내용과 수준, 의미나 가치는 진술∙증언∙자료에 비례하여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곧 증거의 분량이나 정확성이 높을수록 진실의 수준이 상승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그 기준이 낮은 경우에도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과거청산에서 진실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며, 관점에 따라 선택의 폭과 수준이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진실은 관점, 곧 희생자 중심의 입장과 가해자 입장, 그리고 양자를 포괄하는 국가적∙통합적 관점에 따라서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 과거사 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진실규명은 대개 인과관계에 따른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피해∙가해관계를 밝히고, 명령 지휘계통이나 국가의 개입여부를 규명하는 방법이다.
 진실규명의 완전한 형태는 ① 피해자 진실(증언), ②가해자 진실(고백), ③ 양자의 진실을 입증하는 공식자료, 이 3가지 구성요소가 상호 일치해야 한다. 진실규명에서 이러한 구성요소를 갖추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대개 피해자 진실(증언)은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사정을 반영하여 단순한데 비해, 가해자 진실은 계획이나 의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다. 피해자 진실의 단순성과 가해자 진실의 복합성이 지니는 비대칭적 관계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을 비롯한 대규모 학살사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피해자의 진실은 가해자의 의도, 행위 속에서 온전하게 복원된다. 자연히 집단학살 사건의 경우, 가해자 조사는 전국적인 지휘∙명령계통 및 집행과정, 법적∙절차적 정당성 여부, 전체적인 피해규모의 산출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를 모든 사건에 적용하여 진실을 규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서 사건 대상에 따라 진실구성 요소의 비율이나 규명 수준을 상대화하고 조절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과거청산에서 국가의 공식문서나 증거자료를 통해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자연히 사건조사에서 국가의 공식자료를 일차적 요소로 인정하여 그 수준이나 비율을 고정화 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자체가 진실임에도 공식증거로 자신의 진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곧 진실규명 방식에서 공식문서의 증거능력을 절대화하거나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피해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진실을 진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른바,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증명할 수 없는 역설이 현실화된다.  

따라서 진실규명에서 피해자 증언, 곧 사적∙개인적 진실과 피해∙가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공식적 진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식증거 자체의 절대성과 상대성 사이에서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 진실규명에서 공식문서 못지않게, 피해자 증언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다른 나라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희생자의 증언에 의존하였다.
 일부에서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 추구하는 진실의 형태를 육하원칙에 따른 법정진실(엄연한 사실), 심리적∙신체적 영향에 따른 감정적 진실, 명령계통이나 제도적 구조에 대한 전반적 진실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국가폭력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진실의 수준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시도로 이해된다. 

  피해자의 진실은 사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걸쳐 있다. 진실규명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피해자 진실의 다양성을 사실 유무나 진위여부로 획일화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진실의 복합성을 인정하고 진실규명 전략을 다양화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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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论坛概要


■ 日    期 : 2007年11月2日~4日
■ 地    址 : 韓國 首尔 高麗大學校
■ 主    办：亚洲和平与历史教育连带, 東北亜歴史財団 

■ 主    管 : 亚洲和平与历史硏究所
■ 主    題 : 「战争与平民的屠杀」 纪念南京大屠杀70周年国际论坛
■ 使用言語 : 韓國語, 中國語, 日本語
■ 论坛全体日程
	 日 期
	內 容
	地 址

	11/2
	
	海外參加者入國
	

	
	15:00~16:30
	“南京大屠杀” 讲演会
(笠原十九司)
	良才高等學校

	
	19:30~21:00
	专家研讨会
	仁寺洞

	11/3
	10:00~18:00
	「战争与平民的屠杀」

纪念南京大屠杀70周年

国际座谈会”
	高麗大學校

	11/4
	
	踏査, 海外參加者出國
	


	 
	论坛详细日程


	時間
	主題
	發表者
	討論者

	开幕式

10:00-10:10
	开幕辞：徐仲錫 (亞細亞平和与歷史敎育連帶常任共同代表)

祝　辞 : 姜昌一 (大統合民主新堂國會議員)

	1部
10:10-12:10
	司會: 李信澈 (成均館大學校)

	
	日本的中國侵略与
南京大虐殺
	陣平穩
(侵华日军南京
大屠杀遇难同胞纪念馆原副馆长)
	金志勳
(成均館大學校)

	
	日本占领东北时期
屠杀中国人民个案剖析
	王敬榮 (黑龍江省社會科學院歷史硏究所)
	尹輝鐸
(東北亜歴史財団)

	
	南京事件的平民虐殺
	笠原十九司
(都留文科大学)
	朴尙洙

(高麗大學校)

	昼食(12:10-13:30)

	2部
13:30-16:30
	司會 : 安秉佑(韓神大學校)

	
	沖縄戰的平民虐殺的實相
	山口剛史
(琉球大学)
	任城摸
(延世大學校)

	
	濟州4․3事件与平民虐殺
	梁祚勳 (濟州4․3事件
眞相糾明委員會 首席專門委員)
	鄭秉峻
(梨花女子大學校)

	
	休憩(14:50-15:10)

	
	韓國戰爭時期

刑務所在所者者虐殺
	康誠賢
(韓國种族灭绝
学会)
	洪淳權
(東亞大學校) 

	
	韓國戰爭時期
平民虐殺的眞相糾明与
名譽回復的現況与課題
	金武勇
(为眞實和解過去事整理委員會)
	李信澈
(成均館大學校)

	休憩(16:30-16:50)

	綜合討論
16:50-

18:00
	司會: 尹海東 (成均館大學校)

	
	發表․討論者 全員


	 
	出席者名簿


	NO
	姓名
	所属
	其他

	1
	서중석
	徐仲錫
	Seo 
Joong Suk
	亞細亞平和与歷史敎育連帶常任共同代表
成均館大學校
	开幕辞

	2
	강창일
	姜昌一
	Kang 
Chang Il
	大統合民主新堂

國會議員
	祝　辞

	3
	천핑원
	陣平穩
	Chen
 Ping wen
	侵华日军南京大屠杀遇难同胞纪念馆原副馆长
	1部

發表

	4
	왕징롱
	王敬榮
	Wang
 Jing rong
	黑龍江省社會科學院歷史硏究所
	

	5
	가사하라
도쿠시
	笠原

十九司
	Kasahara Tokushi
	都留文科大学教授
	

	6
	야마구치
다케시
	山口

剛史
	Yamaguchi Takeshi
	琉球大学准教授
	2部

發表

	7
	양조훈
	梁祚勳
	Yang
 Jo Hoon
	濟州4․3事件眞相糾明委員會首席專門委員
	

	8
	강성현
	康誠賢
	Kang 
Sung Hyun
	韓國种族灭绝学会
	

	9
	김무용
	金武勇
	Kim 
Moo Yong
	为眞實和解過去事整理委員會
	

	10
	김지훈
	金志勳
	Kim
 Ji Hoon
	成均館大學校
	1部

討論

	11
	윤휘탁
	尹輝鐸
	Yoon
 hwy Tak
	東北亜歴史財団
	

	12
	박상수
	朴尙洙
	Park
 Sang Soo
	高麗大學校
	

	13
	임성모
	任城摸
	Yim
 Sung Mo
	延世大學校
	2部

討論

	14
	정병준
	鄭秉峻
	Jung
 Byung Joon
	梨花女子大學校
	

	15
	홍순권
	洪淳權
	Hong
 Soon Kwon
	東亞大學校
	

	16
	이신철
	李信澈
	Lee
 Sin Cheol
	成均館大學校
	1部司會

2部討論

	17
	안병우
	安秉佑
	Ahn
 Byung Woo
	韓神大學校
	2部司會

	18
	윤해동
	尹海東
	Yun 
Hae Dong
	成均館大學校
	綜合討論
司會


	1
	発表文


历史将南京大屠杀制造者永远钉在耻辱柱上
                    ——简论侵华日军南京大屠杀暴行的铁证
陈平稳(侵华日军南京大屠杀遇难同胞纪念馆原副馆长)
各位专家、学者、各位女士、先生们，大家好！

首先我谨以侵华日军南京大屠杀遇难同胞纪念馆馆长朱成山研究员及全馆员工名义，对此次国际座谈会在韩国首尔的顺利召开，表示热烈祝贺！

我发言的题目是“历史将南京大屠杀制造者永远钉在耻辱柱上”——“简论侵华日军南京大屠杀暴行的铁证”。今年是南京大屠杀事件70周年。70年前1937年12月13日侵华日军侵占南京后，制造了惨绝人寰的南京大屠杀。对中国被俘军人和无辜平民实行了长达六个星期的烧杀淫掠暴行。被害总人数达30万人以上，强奸妇女达2万余起。南京城1/3房屋被日军烧毁。日军这一暴行实为自人类文明以来所罕见，至今给中国人民特别是南京人民留下了刻苦铭心的伤痛。

侵华日军南京大屠杀暴行，历史社会和法律早有定论。大量证据证明南京大屠杀是铁的事实。首先，早在1946.1-1948.12由美、英、中、澳、前苏联、印度、加拿大等11个国家组成的远东国际军事法庭就将南京大屠杀事件，列为专案审理了2年半时间，法庭根据大量罪证判决认定：“日军占领南京后制造了南京大屠杀，日军在六个星期内，屠杀平民和俘虏，总数达20万以上。这个数字还没有将日军所烧弃的尸体或投入长江的10余万具尸体计算在内。同时，日军还放火烧毁房屋、抢劫、强奸妇女达2万余起”。法庭对南京大屠杀主犯松井石根和武藤章判处了绞刑，并于1948年12月22日在东京执行。其次，有1946.2 -1948.12中国审判战犯军事法庭判决认定：“日军在南京制造集体屠杀有19万，分散屠杀15万，总数在30万人以上”。该法庭判处制造南京大屠杀主犯之一谷寿夫和杀人竟赛刽子手向井敏明、野田毅及田中军吉死刑，并在中国南京执行了枪决，使南京大屠杀刽子手们得到应有惩罚。

1951年9月8日日本政府在旧金山和约上签约，正式承认、接受了上述“两个法庭”对南京大屠杀事件及日本战犯的判决；第三，日军南京大屠杀后，当时世界红十字会南京分会、崇善堂、红卍字会等各慈善团体在南京共掩埋尸体达20多万余具，并留下了详细的埋尸记录。日军战俘亦供词承认：日军抛尸长江毁尸达15万余具。这些证据都充分证明了日军制造了南京大屠杀是铁的事实；第四，1937年南京是中国的首都，当时有一大批外籍人士在南京目睹了日军南京大屠杀暴行现场，而留下了数百万字的日记及照片、影像等证据，也都证明日军在南京制造了大屠杀；如德国的《拉贝日记》（2460页）、罗森报告，美国的魏尔逊日记，魏特琳日记等，都详细记载了日军在南京烧杀淫掠的暴行；美国记者司迪尔在南京城外日军屠杀后的现场，拍下了多张尸横遍地的照片，并于1937年12月15日将其中2张照片刊登在美国《芝加哥每日新闻》报上，成为最早将日军南京大屠杀暴行向世界报道出来的西方记者。还有美国的约翰·马吉用16毫米摄像机拍摄了大量的日军在南京屠杀中国人的现场影像，并于当时就制作了四部拷贝，现已有一部拷贝由其子大卫·马吉赠送给本馆收藏，为世人留下了日军暴行的永久历史真相。第五，有至今仍保留着的30000余名南京大屠杀幸存者的证言证据证明日军南京大屠杀暴行是铁的事实；第六，还有一批特殊的证据，这就是当年曾参与南京大屠杀的100多名日本老兵的现在证言证据，也证明了日军在南京制造了大屠杀事件，屠杀了大量的中国平民和俘虏。

上述种种证据，都充分论证了日军南京大屠杀暴行是铁的事实，历史已将南京大屠杀制造者永远钉在了耻辱柱上。

前事不忘，后事之师，为防止历史悲剧重演，我们要不忘和宣传南京大屠杀这一悲惨的历史，要时刻警惕日本右翼势力妄图否定南京大屠杀的图谋。让我们共同以史为鉴，珍爱和平，为东亚、亚洲和世界的和平事业作出我们应有贡献。谢谢！

 侵华日军南京大屠杀史研究会理事
侵华日军南京大屠杀遇难同胞纪念馆原副馆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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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统治东北时期屠杀中国人民个案剖析
 王敬荣(黑龙江省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
甲午战争以来，伴随着日本帝国主义对中国东北的侵略，穷凶极恶的日军不断地蓄意制造屠杀中国人民的暴行， 特别是九一八事变后，中国东北沦为日本的殖民地，在血染白山黑水的大屠杀更是愈演愈烈，无数东北民众无辜地丧生于日本侵略者的屠刀之下。日本侵略者屠杀中国人民的罪行罄竹难书。本文仅以东北沦陷以后，日军屠杀中国民众的个案来剖析其残暴的行径。
一   屠杀东北人民的历史背景
九一八事变后，日本侵略者占领了中国东北，对中国人民进行残酷地殖民统治。不甘沦为亡国奴的东北人民揭竿而起，拿起武器与日本侵略者进行英勇的斗争。数十万东北义勇军、抗日联军等战斗在城市和乡村，给日本侵略者以沉重地打击。广大东北人民积极支持抗日队伍的军事斗争，热情地为他们送衣送粮补充给养，护理伤员，传送情报等，军民协力共同抗击侵略者。面对中国人民的顽强抵抗，丧心病狂的日本关东军确立了“治安第一”的统治方针，实施“治安肃正”计划，建立起以日本关东军为首的治安维持会，对抗日军队进行残酷地“讨伐”和武装围剿，并且以“通匪”为名大肆屠杀东北人民，以达到震慑之目的，维护其殖民统治秩序。
日本占领东北以后，为了继续“北进”侵略苏联，在伪满东部和北部边境地区修筑了庞大的军事工事。这些隐藏在丛山峻岭之中的军事工事是在极端保密的情况下役使大量中国劳工构筑的。为了防止劳工泄露军事秘密，日军在军事工事修筑过程中或完成后屠杀了大量的中国劳工劳工。
二、屠杀东北民众的重大惨案
在日本侵占中国东北的十四年间，蓄意屠杀了无数中国民众，烧毁了大量的房屋，甚至将整个村庄化为灰烬，制造了骇人听闻的屠杀惨案。这里只撷取几桩重大的屠杀惨案。
之一，平顶山大屠杀
平顶山位于中国辽宁省抚顺市区南郊西露天矿大坑的东部，距离市区约有4公里。屠杀发生时村中有居民400余户，3000多人。村里人大多是矿工和小商贩。
1932年9月15日是中国的传统节日—中秋节。是日夜11时许，辽宁民众抗日自卫军某部经过平顶山攻打抚顺，战斗一直进行到翌日晨3时，由于抗日自卫军组织不周密、武器装备差和缺乏作战经验，攻打抚顺的战斗失败。但是此次战斗打死了七八个日本人，导致抚顺煤矿全部停电，在日伪各方面引起了强烈地震动。日军在派兵追剿自卫军的同时，密谋策划对平顶山的无辜百姓进行血腥的屠杀，杀一儆百，断绝抚顺附近的村屯与抗日队伍联系，消灭抗日力量。
9月16日清晨6时，驻扎在抚顺的日军头目在抚顺日本宪兵队分遣队长小川一郎的办公室开会。在会上日军驻抚顺守备队长川上精一气急败坏地认为平顶山及周围村屯的百姓与抗日军队有联系，事先知道自卫军夜袭抚顺，决定屠戮平顶山。上午8时左右，日军头目又在抚顺炭矿会议室与抚顺炭矿、伪抚顺县等方面的日“满”官员开会，最后确定血洗平顶山，并且对大屠杀进行“具体部署”，即由川上和小川指挥守备队和宪兵队执行屠杀任务，屠杀场地布置在平顶山东山坡，烧毁整个村庄。
中午12时左右，日本守备队和宪兵队200多人乘车来到平顶山，严密部署在东山坡，并且把机关枪架好，蒙上了红布。与此同时，按照事先安排，守备队和宪兵队的便衣人员来到了平顶山，以全体照相为名挨家逐户地往东山坡驱赶着人们。许多人感到事情来得突然，有些蹊跷，不想去照相。日本兵就用枪托打、皮鞋踢，强拉硬拽地将把全村男女老少3000名多人押到了屠杀场地。人们胆怯地聚在一起，席地而坐。突然有人看到村庄窜出了烟火，人群有些骚动。日本兵立即掀开了红布，多挺机关枪一齐向人群扫射。霎时间，人们纷纷倒下，血肉横飞，大人孩子的哭叫声混成一片，四处逃散的人也被击毙。为了杀绝所有的村民，日军在机枪疯狂扫射结束后，又冲进尸体堆中，用刺刀狠狠地捅刺尸体，将一些呻吟的受伤者捅死。整个屠杀持续了 3个多小时。无辜百姓的鲜血染红了草地。随后日军又血洗了平顶山附近的两个村子——栗子沟和东西千金寨，枪杀了一百八九十人，烧光了一千多栋房屋。
为了掩盖屠杀罪行，日军第二天就用钩子把尸体钩到山崖下堆积起来，浇上30多桶汽油点火焚烧，并用山炮崩下半壁山崖掩埋罪证痕迹。以后又抓来许多劳工在这里铺设铁道，用电车拉来沙子，把村庄废墟上的残砖瓦砾掩盖起来。还命令伪县长在废墟上建造假房子，拍成照片，向世人显示平顶山、栗子沟及千金寨未发生血腥大屠杀。
根据多年来的调查核实，平定山大屠杀死难者为3271人。

之二、屠戮土龙山民众
   土龙山坐落在黑龙江省桦南县境内，土地肥沃，五谷丰登。可是1934年3月10—12日日军在土龙山地区大开杀戒，屠杀了１1000多名无辜民众，烧毁民房１００多间，毁掉粮食７０余万斤。

伪满洲国建立以后，日本侵略者有计划、有步骤地向东北移民，大肆侵占东北农民的肥沃土地。1934年初，日本侵掠土龙山地区的土地，并向这里武装移民。丧失土地的土龙山百姓群起反抗，打死了前来镇压的日军官兵。恼羞成怒的日本侵略者出动军队报复性地在土龙山地区进行烧杀，酿成了北半截河子、九里六血案。
3月12日清晨，日本骑兵队和开拓团的守备队携带着机关枪和迫击炮等气势汹汹地向北半截河开来，他们遇到百姓就砍杀，见到屋舍就烧毁，先后血洗了后居园屯、马青山、崔和、秦奎武、韩国文、王德花、兰四先生等村屯。这次烧杀持续了10个小时，杀害无辜百姓440多人，烧毁大小房屋200余间，烧毁粮食20多万斤，杀死牲畜一百七八十头。

九里六是一个比较大的村子，分为上下九里六。下九里六东西长３华里，南北宽２华里，有２００多户人家。正街上比较繁华，开设着油坊、粉坊、杂货铺、成衣铺、饭店、大车店等。３月1９日下午２时许，四五十辆满载着日军的汽车开进了九里六屯，抗日救国军与之展开了激烈的战斗，后来终因寡不敌众抗日救国军带领部分村民撤退村子。日军杀进村子以后，手持汽油火把点燃了所有的房屋，对村民进行了惨无人寰的屠杀。经过大半夜的杀戮，九里六屯７００多间房屋被毁，６００多人丧生，全家灭绝尽一半，死伤牲畜１００多头。

之三、杀大沟——老黑沟惨案
老黑沟位于吉林省舒兰县境内，沟谷全长４０公里，最宽处４公里。沟谷两侧是连绵起伏的山岭，山高林密，沟壑纵横。日本占领东北后，这里成为抗日武装的根据地。日军将其视为眼中钉，伺机将它除掉。１９３５年５月中旬，经过严密的部署，日本满洲派遣军第16师团38联队开始春季讨伐，血洗老黑沟。
日军屠杀老黑沟无辜百姓的时间是从农历四月二十七日开始直至五月六日（５月２５日至６月３日），共持续十天。从老杉沟、桦曲柳顶子一直杀到八台。重点屠杀区域有两个，一是老杉沟（桦曲柳顶子），二是青顶子、柳树河子、榆树沟，以青顶子、柳树河子为中心。在屠杀过程中，日军是空军和陆军配合，空军经常飞到老黑沟撒传单，陆军都配上战刀、长短枪、轻重机枪等。
日军１２００多人（其中有随军苦力６００多人）分三路杀进了老黑沟，所到之处尽焚房屋，见人就杀，无论男女老幼，全部杀害，老黑沟顿时血流成河。在老杉沟、桦树顶子、三岔口杀害２００无辜百姓，在胡家店枪杀了７２人，在青顶子月牙泡屠杀了３００多人，在其余的村屯戕害民众近４００人。据事后调查核实，老黑沟屠杀死难者达到１０１７人。

之四　屠杀虎头要塞劳工
日军虎头军事要塞坐落于黑龙江省虎林县虎林镇境内，紧邻“满”苏边境，是日军北进侵略苏联的重要军事堡垒。要塞是由日本工程师设计，中国劳工修筑的。为了严守军事秘密，日军残忍地屠杀劳工。
从１９３９年至1942年期间，大量的战俘劳工从华北和其他地方被押送到虎头修筑，“具体人数虽不清楚，但确实塞满了几十辆闷罐车，持续好几列，要塞修建完工以后，并未见一人返回。”

“昭和18年（1943年）某日，因要塞设施大致完工，日军举行庆祝竣工的宴会，将俘虏劳工人员集中在猛虎山西麓（猛虎谷）的洼地里，用酒肴欺骗劳工说犒劳他们。被诱骗出席宴会的俘虏中有一军官设法逃避而躲进工棚，最后被粗暴地拉出去。宴会正进行到高潮时，那个军官似乎察觉不妙，惊恐地跳起来想逃离洼地。在一片怒吼和杯   盘狼籍声中，突然重机枪喷出火舌，宴会场顿时化作血腥的屠场和尸体的堆积场。日军守备部队立刻将洼地填平了。”

之五、 戕害土城子南靠山屯百姓

土城子南靠山屯位于黑龙江省依兰县境内。伪满时期，日本人在这里建立了“大一七”、“二一七”、“三一七”三个日本移民点。 1945年八月，日本战败投降以后，一千多名日军官兵从依兰路过土城子向指定地点集合。一天晚上，他们在土城子附近宿营，“大一七”开拓团的一个小女孩向日军报告说，中国人抢了日本人的东西。第二天凌晨，日军派出50多名官兵杀进了“二一七”，他们看见中国人就砍杀，顷刻之间枪杀了22人。紧接着日军又冲进了“大一七”，所幸没有找到中国人。他们又气急败坏地杀进了“三一七”，枪杀了32人。从“大“二一七”到“三一七”，日军杀害了中国无辜百姓54人，枪伤8人。

三、对屠杀个案的进一步分析
日本占领东北以后，在这里进行的惨无人寰的血腥屠杀不是偶然的，孤立的事件，它与日本的侵略政策，殖民统治息息相关的，其持续的时间长、手段残忍。 

1、屠杀是日本维护其在东北的殖民统治秩序，镇压、威慑中国人民反抗的重要手段。日本占领东北以后，制造的一些重大的屠杀惨案基本上是发生在1938年以前。在这个阶段，日本侵略者首要任务就是彻底铲除东北的抗日力量，即所谓的“剿匪”，对抗日军民进行“大讨伐”，强制推行“集团部落”和实施“治安肃正”。屠杀是这些残暴的统治政策的产物。屠杀的区域大多是抗日武装的根据地或与其联系密切的地区，民众具有较强的抗日意识，以不同的方式支持抗日武装力量打击侵略者。屠杀具有强烈的军事报复性，规模比较大，手段残忍，动辄死难者达到上千人，房屋尽毁。
2、屠杀是蓄意的，有组织的。日军对东北人民的屠杀不是偶然的突发事件，在大屠杀以前都作了充分的准备。从实施屠杀的主体来看，日军是一支组织完备的侵略军队。它的军事行动不是盲目的，是有明确目的，有指挥的。大屠杀从酝酿到实施也是经过了一系列的谋划和部署。平顶山大屠杀前，日军两次开会谋划，确定屠杀地点、日伪各方面分工协调、调集军队、处理屠杀现场等。日军38联队第3大队在屠戮老黑沟以前，也做了充分的准备。为每名日兵配备了苦力，帮助背送给养；招募了17名翻译，为大队长、中队长、小队长都配备了翻译，便于行动；绘制地图，标注上重点的抗日村落，小队长以上军官人手一份；提前到老黑沟“安抚”，彻底杀绝老百姓。1935年农历正月末，一部分日军先来到了老黑沟熟悉地形，住在老百姓家里，分毫不取，并告诉十家长、百家长，五月节开会，老百姓都不要外出。农历五月初五是中国的传统节日——端午节，农历四月二十七日，日军杀进了老黑沟，屠戮了1000多无辜的百姓。

3、屠杀的手段残忍，灭绝人性，丧尽天良。在对平顶山民众进行屠杀时，采取斩尽杀绝的手段，在疯狂的枪击后，日本官兵冲进血泊中，进行第二轮屠杀，用刺刀凶猛地捅刺尸首，使一些受伤者彻底毙命。甚至连不懂事的小孩子也不放过，看到他们在死尸中哭喊亲人，日军一刀刺进小孩子的身体，高高地举起，甩到远处。在血洗老黑沟时，日军嗜血成性的凶残本性更加赤裸裸地暴露出来。他们让民众自己挖坑，然后将其推进去，活埋老百姓；把抓来的100多名老百姓捆在树上，扒去他们的衣裳，用刺刀猛刺，直到刺死；将孕妇的肚皮剖开，把未出生的婴儿挑出来；用刀将无辜的百姓成数段折磨死，用火把抓来的人烤死。
4、屠杀暴行持续的时间长，贯穿日本统治东北的整个阶段，甚至在日本宣布投降后，还穷凶极恶地杀害东北的老百姓。东北是遭受日本侵略时间比较长的地区之一，从1931年直至1945年的十四年间，日军对东北人民的杀伐就从未间断过，有对抗日军民的屠杀，对无辜平民百姓的屠杀，对战俘的屠杀，对劳工的屠杀，鲜血染红了白山黑水，到底有多少无辜的生命葬身于日军的屠刀下，这是无法精确统计的。 

5、屠杀充满了民族歧视，视东北人民的生命为草芥。明治维新以后，日本摆脱了封建主义羁绊，走上了资本主义道路，极力鼓吹“脱亚入欧＂，特别是甲午战争、日俄战争后，更是以亚洲强国自居，对大和民族抱有根深蒂固的优越感，鄙视周边各国。在他们眼中，中国人是猪猡、蝼蚁之辈，怎么蹂躏杀戮都可以。在日本关东军负责谋略工作的参谋田中隆吉有一次在与记者谈话时说：“坦率地讲，对中国人的看法，你和我不同。你似乎把中国人当作人看，我认为中国人是猪猡，对他们干什么都行。”
日本老兵大前嘉曾在反省侵华战争罪行时说：“那时，中国人是蝼蚁之辈。我们接受的教育就是这样。杀死蝼蚁之辈，还会受到什么良心责备吗？”
可以说，整个日本社会意识和舆论对中国人的歧视使日军在屠杀中毫无顾忌，为所欲为，对残害同类的生命没有负罪感。
１９３７年１２月，日军在中国古都南京进行的大屠杀，夺去了30 万中国人民的生命，震惊了全世界。其实，在此之前日军就已经在东北地区屠杀了无数中国人。南京大屠杀是这种残暴行径的继续。血洗老黑沟的日军第１６师团３８联队参加了攻陷南京的战斗，并且再次举起屠刀大肆地杀戮中国人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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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京事件平民屠杀
　　　　　　　　　　　　　　　　　　　　　　　
                                 　 笠原十九司(都留文科大学教授)
１　南京大屠杀事件（南京事件）的定义与范围

南京大屠杀事件（简称南京事件）指的是对中日全面战争（1937~45年）初期的1937年12月占领了中国当时首都南京的日军屠杀中国军队的兵士和干部以及一般平民和难民，对中国女性进行凌辱，屡夺食粮、物资、财产，对房屋、建筑、设施实施放火破坏等违反战争国际法和国际人道法的不法残虐行为的总称。

远东国际军事裁判（东京裁判）的判决书中对南京事件中国军人和平民的牺牲者数描述为“日军占领的最初6周间南京和周边地区被杀的平民和俘虏总数达到20万名以上”，中华民国国民政府国防部战犯军事法庭（南京军事法庭）的判决书中对牺牲者数描述为“被抓的中国军人和平民中被日军用机关枪集体杀害的尸体中被销毁湮灭证据的有19万” 。

日本的南京事件研究员秦郁彦认为有4万名，洞富雄，藤原彰，吉田裕等很多研究员以及本人都认为有20万名。这是包括被屠杀的投降兵、俘虏、残兵的庞大的中国兵士的死亡者的数目。

南京事件中与战斗行为无关的被屠杀的中国兵士的总数通过南京防卫军有关资料以及参加南京攻击站的中岛方面军有关资料可以推断出来。南京防卫军方面认为总数是大约15万名（包括兵士、干部以及从事杂活的杂兵），这其中脱离南京再集结的人有约4万名，防卫战中死亡的有2万名，撤退中逃跑的兵士和失踪的人不太到1万名，另有8万名弃枪的兵士、干部、杂兵、投降兵等被作为俘虏杀害。

唯独南京大屠杀在中国被看作是日军侵略残虐事件的象征，这其中一是因为这是在南京这样的大城市发生的屠杀，而是因为在当时的中国国民政府首都牺牲了无数中国平民。南京事件十日军在中国城市里犯下的最大规模的屠杀事件，特别是以平民为对象而实施军事暴行的最大规模的事件。

对于南京事件的时间以及地区范围做以下规定可以说是妥当的。

事件发生时间是在从1937年8月15日到12月13日南京陷落这段时间，持续的海军攻袭是南京攻略战的前哨战，对平民的无差别炮击是南京事件的序幕。正式的南京事件是从下令攻击南京，中岛方面军投入到南京战争地区的1937年12月4日前后开始的。中岛方面军撤出战斗的1938年2月14日可以看作是南京攻击战的终了日。实际上发生在南京的残虐事件在这之后也持续发生。南京事件的最后时刻可以看作是日军的残虐行为虽然没有完全消失（郊区农村继续进行），但是大幅度减少的3月28日中华民国维新政府（中岛方面军操纵的傀儡政权）的成立时间。

事件发生地区是在南京城区和郊区的6个县接壤的行政区南京特别市全区域（中国的特别市和省是同级的单位都直属于中央政府），是南京攻略战（中国方面成为南京防卫战）的战争地区，也是南京陷落后日军的占领地区。

南京城和日本的城不一样，它意味着南京是一座城市。在中国为了城市和道路的周边防卫修建城墙，因此把都市叫做城市也就是一座城，县政府所在的地方是县城。南京城区包括城墙围绕的市街和城墙的周围。

迄今为止日本的研究都是以对中国军队的投降病、俘虏、残兵的大规模屠杀为中心展开的，本文是听取了南京农民和市民的屠杀受害经历后作的纪录。在这里就日军对平民（市民和农民）所行使的军事暴力行为的真相进行了整理。针对日军行使军事暴力的直接原因，将其与日军南京攻略战的战略、作战与战斗行动相结合来进行考察。

２　炮击南京

1937年7月7日在北京郊外的卢沟桥附近夜间演习的日军和中国军队发生了冲突，造成了卢沟桥事变，海军开始准备早已在计划中的全面战争作战（中国沿岸海上封锁，中国海军舰队攻击，城市攻袭）。8月9日海军大山勇夫上尉在侦查上海郊外的中国空军飞行场时被中国保安队杀害，以此为理由于8月13日展开了和中国军队的战斗（第二次上海事变）。8月15日上午，来自长崎的海军木更津航空队的陆上强击机20架横越过东支那海于下午2点50分到达南京上空，在约500米的低空中向南京投下了炮弹。这就是日本的舆论所报道的‘世界战争史上前所未有的渡洋炮击’即‘南京渡洋炮击’。

日本军机在南京城内的军事设施以及周边人口密集地区数次投下炮弹，到处炮火缭绕，位于市中心的官公署所在的司法院里甚至用机关枪扫射。大约40分钟的南京攻袭中共有数十名的军人和市民牺牲。

日本没有向中国进行宣战通告就对首都南京进行了炮击。日本海军飞机的‘南京渡洋炮击’违反了不进行宣战通告和最后通牒就发起战争的‘开战条约’（1907年）和禁止在非武装地区投放炮弹和杀伤非战斗人员的‘陆战法定惯例条约’（1907年在黑格尔签订的黑格尔陆战条约）。

对南京市民来讲这一天是南京大屠杀这一日军暴力受难的序幕。1937年8月15日开始的日军海军军机的南京炮击一直持续到了同年12月13日日军占领南京共计4个月。

根据南京当局的报告，从8月15到10月15两个月间共进行了65次攻袭，南京城区（不包括军人）死亡392名，受伤438名，约7800座房屋遭到破坏。根据日本海军的纪录，从8月15渡洋炮击到12月13日占领南京为止海军航空队的南京炮击达50余次，参加的航空飞机有900余架，投下的炮弹达数百吨。南京市民基本上每两天遭受一次攻袭。持续的攻袭使100万余名人口生活的国民政府首都的政治经济生活处于麻痹状态，市民的安全和生命受到了严重的威胁。国民政府于11月20日宣布放弃南京，迁都重庆，政府军事机关等包括南京市政府都已迁走，受害调查以及纪录机关和有关人员都没有了，实际受害数目是不明确的。

以日军的海军南京炮击为始，逐步扩大到全国主要城市，对中日战争的全面化展开起到了主要的作用，对此的经由和理由在拙著《日中全面战争与海军》（青木书店，1997年）中有详细记述可以参考一下。

　３　南京近郊农村的受害

　对于南京大屠杀的发生地区大部分的研究都是认为是在南京城内以及城墙周边地区。在中国对南京近郊农村的受害情况进行的研究晚了虽然是有原因的，在日本是因为持南京大屠杀否定论者之间企图缩小南京事件的规模和牺牲者数目。但是南京事件是以南京为舞台发生的事件，应该将行政区域的南京特别市作为整体对象来看待。南京方面军在南京特别市全区域构筑了防卫阵地抵制日军的侵略,对中国军队来说南京防卫战的战争区域，对日本军队来说南京攻略战的战争区域应该是同一区域。因此在南京城近郊6个县的县城和农村发生的日军的残虐屠杀行为也应该包括在南京事件当中。中国军队的防卫阵地也是在南京特别市和近郊以及农村地区（6个县的县城和农村）构筑的，前者可以说是南京外围阵地，后者可以说是南京外围阵地。

南京地区和近郊农业地区的人口的比率在当时和现在都是差不多的，现在更多一些。南京攻略战开始前南京地区的人口约100万名，近郊农村地区大约超过150万名。近郊农村地区人口多是因为长江沿岸地区自古以来是沃土肥沃的农耕地带。下面对南京近郊农村农民遭受日军暴力袭击的受害情况从几个方面来进行一下叙述。

１）杀害农民
 对于南京战争地区以城区为首算的话，从城区向四方放射性的铺有干线道路，日军沿着这些道路上来攻击了南京城。因此道路旁边的村庄和阵地附近的村落、镇以及县城都是日军攻击和破坏掠夺放火的对象，都是受害对象。

中支那方面军司令部认为只有占领国民政府的首都，中国才能降伏，因此采取了追击歼灭从上海战中撤退的中国军队，对南京防卫军进行保卫歼灭的方法。不分投降兵、残兵、俘虏，只要是中国兵士一律格杀勿论。

黑格尔陆战条约中的第23条‘海敌炮击及攻击禁止事项’第二项中对禁止杀害敌国或者敌军中背信弃义的人，

禁止杀害丢弃兵器或者能够保护自己的任何手段而降伏的人，禁止杀害求救的人做出了规定，日军不论青红皂白全面歼灭。日军的残敌歼灭即杀害残兵败将的战法极其残忍，如果残兵隐藏在平民中间，要将平民连带一起杀害。因为中国兵士换成一般平民服装逃跑，所以很多平民男人对怀疑是脱了军装的军人（便衣兵）而被杀害。

日本政府、军部挑起中日全面战争理由的事件实际上是对于不降伏于天皇所以以武力征伐的惩罚。他们侵入到中国民众的生活底层，掠夺食粮，破坏他们的生活，只要是不协助日军或者敌对日军的都被看作是抗日势力，被怀疑是抗日势力的都被惩罚杀害掉。

对日军来说南京近郊农村地区是攻击南京方面军的阵地内部的战场。因此攻击线上的镇和县城以及村庄都被看作是攻击的对象，市民和农民也被看作是‘敌地’的民众，被怀疑有通报消息妨碍战争等因此很容易被杀害。

在上海、杭州反复进行战斗和屠杀的日本随着牺牲的同僚兵士的增加，对中国人的报复心理和敌对心理更加增加，已经视残虐行为为家常便饭，向民众实施暴力一点也不犹豫。

加上南京近郊的6个县的居民，人口达到150万名以上，即便发生战争这些地区全都成为战场，想要利用火车或者船或者汽车逃往远处避难也是不可能的。各地的镇和县城以及村落被孤立，被封锁的近郊区连收音机和报纸等通信手段也没有，根本没有日本的袭击情报，带着家具财产逃跑的交通手段也没有。

更重要的是居民的大部分都是农民，他们有需要守护的农田和房屋，以及牛马羊驴等牲口。在这种情况下把家里的一切扔下逃难也是不可能的。从历次中国国内的战争经历来看，一般都是成年男性逃到远处，女性和孩子们在附近避难，没有被杀害危险的老人特别是老太太看家、养牲口以及耕作（在中国即便是军人一般也不杀害老人特别是老太太）。

南京近郊县里发生的日军杀害平民的具体事例参照‘南京事件’即可，在这里只对其类型进行一下叙述。

①被参加南京攻略战的海军航空队的战斗机、强击机炮击而杀害。
②被在县城和村落里追击的日军怀疑是中国军人或者中国军队的间谍而杀害。
③在县城和村落里大扫荡时被当作是中国军队的残兵而杀害。被捆绑后集体杀害的情况也很多。

④被怀疑是与共产党军或者国民党军的游击队等农民武装自卫组织有关的村庄，遭到日军的袭击被杀害。这种情况下村庄被全部焚烧。

⑤给日军运送行李和粮食被劫持后企图逃跑或者反抗的人，或者由于其他理由被杀害。

⑥被日军强奸后销毁证据而遭杀害的女性很多，反抗强奸或者逃跑过程中被杀害的女性也不少。

⑦由于日军的全面突破，南京防卫军司令部下了撤退命令，部分部队组织了游击队试图突破日军的包围网。这使得日军在近郊农村进行大扫荡，在这过程中被怀疑是残兵和撤退兵的农民男性很多遭到杀害，也有很多女性被强奸。

⑧一直到1938年3月日军持续对南京进行军事占领过程中，为了征集残兵和食粮到处在农村巡回，虽然次数减少了，但是这时候农民的受害还是没有停止。日本兵士为了强奸到处寻找女性袭击村庄的行为反而增加了。

如上所述的近郊农村平民很多受害的情况是因为日军部队并不是一次性的而是像海啸的余波一样向外扩散式的侵共。最早到达南京的战线部队分成各师团的战斗部队和主力部队，后属、预备部队，补充部队等，进行杀伤性攻击。上海战中日军的损失很大，各师团补充人员增多，这种补充部队通过农村地带进入到了南京。

补充军队在到达大本营之前是临时编成的部队，没有明确的指挥系统，军队纪律也不严格。各部队供给也不及时，反复进行食粮掠夺和征兵，随意逮住中国人让其卸装货或者做饭，住在逃跑的居民的家里，以一种任意组织的形态向南京城前进。他们虽然也和偶尔碰到的中国残兵进行战斗，但是他们的主要军事行动就是进入到村庄进行大扫荡。

比起前线部队纪律松弛的补充部队在掠夺、放火、强奸、杀害等残虐行为上远远超过了先前的部队。农民也不能逃到很远避难，因此被日军杀害的情况非常多。

２）强奸与杀害

在农村强奸的情况非常多。对在中国战场上日军的性暴力很多的原因以南京事件和三光政策为事例，在‘日本兵士为什么进行性暴力-日军的构造特征’（《南京事件与日本人》， 大槻书店， 2002年）中作了分析。同时在‘三光政策与日军的性犯罪’，‘日本为什么进行性暴力-加害者的证言’（《南京事件与三光政策》， 大槻书店 ，1999年）中以三光政策为事例分析了加害者的心理。

农村地区村落被孤立人烟稀少，被土墙和石墙包起来的农家的构造上是密封式的，同时逃到山上或者田里躲藏的情况，在心理上和条件上很容易引发性犯罪。在农村被凌辱后杀害的强奸杀人很多，大多是因为这个原因。

强奸在日军陆军刑法上是被禁止的，犯罪调查和揭发需要受害者的举报，在日军军队之间流行着‘死去的人不会说话’，强奸后杀害了证据也就消灭了，因此流行这种风气。各部队长官中作出‘想要强奸自己好好处理’这样指示的人也很多。

日军的强奸主要发生在掠夺食粮时，停留在农家时发现躲藏的女性时，驻屯的时候出去寻找年轻女性来强奸时。

南京攻略战中起到中心作用的第16师团的报告中“本次作战兵马的粮食供给从当地调配”，以师团为首中支那方面的大部分军队都是在当地掠夺粮食和马的饲料进行调配。这是因为率领中支那方面军的司令官和参谋部长无视中央军队的统治，强行进行作战计划中没有的南京攻略战，开始无视粮食和军用物资的运送和供给的作战的结果。

　 当时日本的‘陆军刑法’（1908年制定）中‘第9章掠夺罪’中规定‘第86条 在战地和帝国军队的占领地上掠夺居民的财物的人将被处于一年以上的有期徒刑’。食粮和家畜都是中国军民的财产，中支那方面军各部队掠夺食粮本身是违反陆军刑法的。这是违反日军的纪律的行为。这一刑法认为掠夺行为也涉及到强奸行为。因此诱发性犯罪的行为是相当于‘作战行为’的。

1937年12月13日南京陷落以后，中支那方面军在近郊农村持续进行参与扫荡作战，分成小分队，到处搜查村庄，掠夺食粮，进行长时间的强奸。12月末到第二年1月初实施的‘猎取残兵’在近郊农村也开始实施，数千名的成年男性被怀疑是军人，被集结到长江沿岸地区集体杀害。这时的‘猎取残兵’行为演变成为‘猎取女人’，在农村实施强奸轮奸后杀害的情况很多。

1938年1月以后情况逐渐好转，以强奸为目的进入村庄的行为减少了，但是性暴力在这之后还是继续发生。

４　南京地区的受害

中国军队在南京城墙周围建立了连接乌龙山-幕府山-紫金山-雨花台的阵地。这一防卫战线内侧的南京城墙周边和城内地区从行政上称为南京城区。迄今为止所说的南京市一般指的是南京城区即只是指的市区，南京大屠杀的发生地区一般也都是指的南京城区。但是通过上面的叙述我们可以看出来，应该把南京近郊的农村地区也看作是南京大屠杀的对象。

南京事件前1937年3月末南京地区的人口是101万9667名（首都警察调查）。金陵大学（现南京大学）教授路易斯.S.C.，史密斯等实施的调查中南京城取得战争前人口是100万。日军开始攻击南京的12月初的人口没有统计资料，虽然不能知道准确地数目，但是根据南京市长在11月23日的调查南京城区的人口约50万。

日军的南京攻略开始以后，以为近郊农村比较安全，逃往农村避难的市民也有不少，但是南京防卫军强行的‘清野政策’（焚烧南京城墙周围1~2公里的居住地和半径16公里以内的道路周边村庄和农家）使得很多农民成为难民，避难到了城内。另有因日军的攻击战来自江南地区的城市和从县城来的难民。南京城区的贫民受害者包括了南京居民和南京城周边居民以及近郊农村来的难民，还包括来自江南地区的战争难民。

针对南京城区的平民受害情况，根据日军的作战行动的展开，可以整理为以下三个时期。

１）南京城陷落时的牺牲
截止1937年12月9日的南京外阵地也都落入了日军的手中，南京城三面都被日军包围。同一天黎明时中支那方面军的南京城攻击开始，在城北阵地展开了激烈的战斗。受蒋介石的命令，南京防卫军司令部长官唐生智不顾城内众多的市民和难民，没有采取任何保护措施，展开了坚守南京的作战。这时候长江的船只也被禁止通行，南京城墙门也都被关闭，平民们根本就没有机会逃出城内，也没有办法避难，被关在战火笼罩的城内。

12月9日日军战机六七十架对南京城内外进行了反复炮击，投下了数百个炸弹，市内各处黑烟四起。光华门和中山门附近的城墙上弹片四射，南京市民大多数被美国传教士引导到了城西北部的国际安全区域（难民区）。但还是有数10万的市民为了保护老人和儿童留在了家里。

12月10日由于日军军机三四十架的连续炮击，到处发生了火灾，房屋大部分都被焚烧，死伤者惨重。第二天日军实施重炮击，城内的市街区，住宅密集区都遭到攻击，死伤的市民数不胜数。

12日下午5点，南京防卫军司令长官唐生智正式下达了撤退命令，城南和城西方面的中国军队已经崩溃逃北。撤退命令导致中国军队更加崩溃和混乱，从晚上到深夜，庞大数目的军队为了越过长江逃离，向着马关方向退却，陷入了极度的混乱之中。当时市民们没有任何有关战斗情况和避难方法的情报和指示，看到中国军队战败，市民们觉得直接受到了日军的袭击的威胁，陷入了极度的恐惧之中。这种恐惧心理在市民中得到很快的蔓延，他们带上剩下不多的食粮和被窝，紧跟退却的中国军队试图逃离南京。

12日晚南京防卫军的有组织的抵抗结束，南京城外围阵地和城内司令部与上级指挥官都撤退了，指挥系统崩溃，已经不像部队的10余万将兵和杂兵等就像缸里的老鼠一样被让给了日军，大多数都被日军的包围歼灭战和大扫荡而杀害。

12日晚到13日早上，就像洪水泛滥一样退却的浩浩荡荡的中国军队和庞大的市民难民队伍虽然试图逃离南京，在最终在以下情况下惨遭牺牲。

① 渡江用的船只在唐生智的命令下都被撤除，军人和平民为了渡江逃离南京，只好利用木筏和圆木拼命渡江。渡江过程中被江边的日军机关枪扫射，长江水变成了血水。沿着长江 上来的日本海军舰队也发射机关枪进行扫射，大量被杀害。

②因为过不了长江，就沿着南侧江边向下流方向逃跑的残兵和市民南民们和从下流方向上来的日军部队相遇，投降后被作为俘虏集体杀害。

③退却的部队残兵和难民虽然想要逃离南京，但是和日军相遇后投降， 日军的方针是‘不当作俘虏，部分处理’（第18师团长中岛今朝吾日记），因此也都被杀害。

２） 城内大扫荡，残敌大扫荡造成的牺牲
　12月12日晚拿下南京城的中支那方面军从13日早上开始对南京城内进行大扫荡。扫荡方法第10军司令官柳川平助中将是这样命令的。

第二，第10军歼灭南京城内敌人

第四，各军团炮击城内，采用一切手段歼灭敌人。需要的话烧毁城内，特别要注意败敌的欺骗行为。

如上所述中支那方面军的指挥官们抱有占领中国的首都南京，彻底歼灭中国军队，展现出日本军队的强硬的一面的话国民政府会很容易降伏的幻想。所以强行南京防卫军的包围歼灭作战。

上述命令是动员所有手段歼灭中国军队的命令。命令中‘注意败敌的欺骗行为’指的是中国残兵败将怕被日军杀害，丢掉武器，伪装成便衣兵潜伏到平民中，所以不要被他们欺骗，要杀害的命令。

南京防卫军的撤退作战失败以后，唐生智司令长官等司令部干部在12日晚利用专用的小汽艇穿过长江逃离了南京城，军队的指挥系统完全崩溃，庞大的中国军队的士兵和杂兵等被搁置在南京城内外。他们大部分自行卸下武装，装成便衣兵残废兵潜伏或逃跑。因此日军认为南京城内外的众多市民难民中潜伏有很多便衣兵，所以平民们也受不到保护。
日军对中国士兵解除武装不加抵抗的投降病，废残兵也不当作俘虏保护，一律杀害的扫荡政策违反了战时国际法，实施了歼灭作战。上海派遣军第9师团步兵团长的‘南京城内扫荡要领’，‘实施扫荡注意事项’中作了如下指示，命令要将成年男性绑起来押走。

其中之一，逃走的敌人中凡是怀疑是便衣兵的全部扎起来扣押到合适的地方。

第二，青少年全部看作是残兵或换了衣服的便衣兵，全部逮捕并拘留。如果是‘便衣兵’，即‘私服士兵’，‘游击士兵’，一般要经过简单的审判，确认他确实携带有弹药的话才认为是，但是日本军队并没有采取这样的方法，在‘不制造俘虏的原则’下全部逮捕拘留然后集体杀害。

日本军队进入到南京城内的时候，除了难民区，有超过5万名的市民留在了住宅区。进入到南京市的中支那方面军的师团和部队分了负责地区，展开了大规模的扫荡作战。日本士兵分了小组，每家每户进行调查，发现有‘便衣兵’就杀害，发现有女性就强奸，甚至很多进行轮奸。逃往胡同田地的人也都被发现后杀害。

为了炫耀占领中国首都南京的军功，松井石根司令长官和中支那方面军司令部于12月17日决定进行大规模的入城仪式。通过多方报道给了日本国民，这是皇族被称为‘宫殿下’的上海派遣司令官朝香宫鸠彦王中将参加的入城式，仪式附近以及城内外发现有便衣兵的游击活动是不可以的，因此从12月14日到17日凡是被怀疑是中国军人和便衣兵的人都被残虐杀害，残敌大扫荡在整个军队全面实施。

每家每户的搜查，发现有怀疑是便衣兵的就带走杀害。难民区也不例外。他们推测有6000多名的中国士兵打扮成便衣兵逃到难民区，因此进行了搜查带走了数千名并杀害。当时有至少1000名以上的平民男子被杀害。

　 为了准备入城仪式进行的大规模残敌扫荡作战中，日本的将兵觉得不用担心战死了，作为胜利者、征服者、占领者猎取了败兵，所以对女性的强奸和轮奸大规模发生。白天作战的时候发现有女性到了晚上数次进行强奸。和农村不同，她们没有合适的地方躲藏，因为女性在外面走很危险，所以都躲在家里，大部分都被发现并惨遭凌辱。

不过和农村不同，单独密闭的房间不太多，所以容易被周围的人发现，因此强奸后杀害的事例不是很多。上级将士作为占领南京的奖赏，所以对军人们的强奸行为睁一只眼闭一只眼，这也是强奸后杀人灭口少的原因。

金陵女子文理学院（现南京师范大学）作为女性专用难民收容所开放，记录经费和维持情况的当时教授波特琳的日记中写道，日本军队将数十名少女装到大卡车里强行带走强奸，躲在家里被日军兵发现带走惨遭暴行的女性受害者非常多，很多女性要求得到难民收容所的保护，日本兵侵入难民收容所强行带走女性强奸，女性来到收容所要求被收容，记录了难民区内外发生的激烈的日本军人的性暴力的悲惨真相。

日军占领南京后从12月16日开始不断发生强奸事件，根据南京安全区国际委员会的统计，每天有1000名女性遭到强奸。金陵大学的历史系教授，当时担任安全区国际委员职位的贝尔兹博士记录说占领初期有8000名女性被强奸。　 

　 ３）南京军事占领下的牺牲
结束南京入城仪式，12月22日松井石根中支那方面军司令长官离开南京去了上海，占领南京的中支那方面军的主力部队也分批前往新的作战地区，第16师团长期住屯在了南京。和中岛师团长的性格一样，军队纪律松散，因此虽然数量减少了，但是日本军队的屠杀，掠夺，强奸，放火事件仍然持续发生。长江北侧的六合县仍然住屯有13师团。

被任命为南京警备司令官，城内肃清委员长，先务工作委员长的第16师团佐佐木到一（步兵第30师团长）说“城内的肃清工作就是要将混杂在一般居民中的败兵清理出来，打破他们的阴谋”，因此实施了更加强化的败兵搜查，第二年即1938年1月5日有记录说‘在马关被处理的败残兵有数千名’。

　 以这种搜查败残兵的名义，日本宪兵队对男子进行登记和身体检查，如果判定是一般人，就发给‘居住证明书’（良民证），如果判定是士兵，一律绑走杀害。被杀的成年男性的大多数都是一般市民，根据有戴帽子的痕迹的人，眼光锐利的人，被晒黑的人，手掌上有鸡眼的人，姿势好的人等都被当作士兵肃清。日本的将校说如果自首以前是当军人的，就会发给大米还给活干，相信了他的话大概有2300名（大部分都是一般市民）自首，都被带走后杀害。

1937年1月22日担任南京警备的第16团转移到华北，第11师团天谷支队驻扎到了南京。南京警备司令官天谷直次郎担任所长，虽然部队换了，但是对市民的暴力行为仍然在持续发生。宿舍设在城内建筑物的部队劫持女性后带到宿舍，白天让其做饭洗衣，晚上进行数次的强奸。

为了给世人造成南京秩序已得以恢复的印象，2月初南京难民区被关闭。回到家的女性被日本军人强奸的事件每天100余起。

在日本的占领下的南京成了‘陆地上的孤独的岛’，女性根本逃离不了南京，被关押在日本兵宿舍，长时间被强奸轮奸，被日本兵士传染性病的女性也不少，还有的被日本兵士数次强奸后怀孕。

女性如果拒绝强奸进行反抗，一律被杀害。根据史密斯的调查结果，南京数万名女性因强奸牺牲。根据后来的统计结果发现，被强奸的女性中10个里有1个怀孕。有的未婚女性知道自己怀孕后受惊自杀。也有尝试堕胎自虐的人。在很久以后的调查中发现，在这期间怀孕后剩下的孩子全部都被处理掉，没有混血儿出现。日军的妇女凌辱在以后也持续进行，造成了残虐的迫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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冲绳战中平民屠杀真相

山口剛史 (冲绳推进和平教育的聚会事务局长，琉球大学)
前言

在冲绳战中围绕着日本居民展开了3个月的激战。在这里日军（黄军=天皇的军队）对自己的国民犯下了数不清的残忍行为。给我们留下了“军队不保护居民”的教训。

和这次主题‘南京大屠杀’‘从军慰安妇强制动员’一样，冲绳战的真相被日本靖国派给深度歪曲了。2007年发生的高中日本历史教科书的验证问题，将这种歪曲推向了高潮。他们将日本军队的战争迫害性去掉，试图将日本描绘成‘可以采取战争的国家’。冲绳县居民11万6000名在9月29日举行了盛大规模的集会，和全国的市民团体一起向着日本政府和文部科学省高呼‘给下一代一个真实的冲绳之战真相’。这些行动给全国的良心市民们造成了很大的影响，而且直接能够影响到教科书的验证审核问题，斗争现在一直都在进行之中。 

在本稿里，将讲述一下‘黄军策划的居民惨剧’.

１. 冲绳・冲绳战的特征

首先对于冲绳战的特征作一下简单的叙述。冲绳之所以能够成为美国和日本的战场主要还是因为它的地理位置。以冲绳本岛的那霸为中心，在半径2000公里以内有东京，平壤，首尔，北京，香港，马尼拉等大城市。东京，马尼拉，韩半岛都在B29轰炸机的作战半径内，对于美国来讲是实施对日攻略的最佳据点。 在对中政策上也极其重要的战略意义，是太平洋的要塞，韩国战争，越南战争，伊拉克战争，戈尔战争中随时都作为出发的基地，同时也是冷战体系中的中枢。正是因为这些地理特征，当时的天皇.政府.军部为了延缓美军的本土攻略，赢取时间，都把冲绳当作了牺牲羊。军部3个月期间把冲绳居民当作了拴住美军的盾牌。这也被称作是为了本土作战的‘弃石策略’。冲绳战争是‘国体守护’是为了维护天皇归属的战争。
冲绳战争动用了大量的冲绳居民。1944年3月在冲绳驻扎了冲绳守备军32军，开始了战地修筑。当时为了补充天皇部队的兵力不足，征集了大约2万5千名冲绳居民作为防卫队。而且向铁血，勤皇队补充了师范学校的男学生，女学生则被征调为护士，这被称之为‘全民动员’。还有1万名的朝鲜人被征调到军部来构筑阵地。朝鲜人女性500人被当作慰安妇沦落为性奴隶，军队内部的慰安所也达成了120多处。同时为了修建阵地，大量的平民被征调，粮食物资被强制征用。
２. 居民屠杀的真相
冲绳战中居民的牺牲要多于军人。准确的牺牲数字现在还无法统计，美军和日军合起来的数字超过20万名，其中一般平民达到了9万4000名，如果算上冲绳县出身的军人28228名的话，那么有一半的牺牲者来自于冲绳。其中被皇军杀害的居民很多。‘皇军的平民屠杀’就是指皇军以各种理由对冲绳居民实施的屠杀。间谍嫌疑，拷问，粮食掠夺，驱逐出避难所，处分幼儿，袭击收容所等通过多种途径对居民实施杀害。如果要介绍一下具体的事实的话，随着战况的不利，皇军开始将责任转移给居民的例子很多。举例来讲，患有听力障碍的残疾人在外面走，皇军就以容易引来敌方炮击的理由对其进行枪杀。还有残疾人被诱拐到战场上的例子。在冲绳南部一般居民避难的洞穴里，战败的日军过来，霸占避难所将平民们赶了出去，平民们为了避免美军的轰炸，想举手投降，却遭到了背后日军的枪杀。 还有将收容所的居民召集后，投掷手榴弹导致了30名左右的居民牺牲。这可能是在看到收容所的粮食逐渐不足后为了霸占粮食而实施的屠杀。在久米岛上，对岛本一家7人进行了杀害，以丈夫是朝鲜人（岛本出身釜山，叫做具忠会）为理由连刚出生的1岁孩子都进行了枪杀。他们一家死亡的时间还是在战争结束后的8月20日。

战争时期 ‘集体自决’(强制团体死)的事件在各地也层出不穷。‘集体自决’就是把居民强制推向死亡，让家人间和居民间相互残杀的悲惨事件。发生这些悲惨事件的理由可以看作是对敌人的恐惧，对战争的绝望，还有长期接受的荒民政策的结果。让居民走向死亡，‘皇军的存在’‘皇军的命令.强制.诱导’起了非常重要的作用。自32军驻扎后声称推进‘军民共生一体化’开始散布‘如果成为俘虏，男性被拖出去处决，女性被强奸后杀害’的信息，并怂恿指导‘如果要成为俘虏，赶紧自决’.在这种情况下，从部队里给每个村落的事务所职员（兵士主任，负责军人招募）发放了手榴弹。在这些复杂要因交集的情况下，各地爆发了家人间相互残杀的悲剧。把父母，妻儿用刀剑杀死，集体上吊，手榴弹自爆等各种惨剧频频发生。这些都是当时没有死去幸存下来的家属们非常艰难的自己开口讲出来的。冲绳居民再也不是为了国家而献身的，现在居民们都认识到是‘皇军主导的屠杀’ 。

３. 居民屠杀的原因
那么这种屠杀为什么会发生？屠杀要因首先是因为选皇军把冲绳县民当作了间谍。当时的32军司令官牛岛满曾经作为36旅团长参与过1937年南京攻略的人物。他在上任后的训示中强调‘注意间谍’，特别注意阵地.兵力情报管理。但是由于征集了很多平民来修筑阵地，很多居民对于阵地场所，兵力布置，军事情报等都非常了解。在这种情况下，担心军民杂居导致居民被俘后，各种情报容易流失 ，所以禁止居民们使用军人听不懂得地方方言，严禁居民被俘后向敌人投降，对于有投向倾向的居民一律杀害。实际上在军的命令文书里有‘如果使用冲绳方言便可看作是间谍进行处分’的纪录。皇军把一般居民都当作了间谍来对待了。

另外一个原因是日军的组织体制。皇军士兵无论在哪儿，都是将自己的生命放在了首位采取行动的。将很多冲绳居民从避难的自然洞窟中赶出来，投掷炮弹。他们说‘我们不战斗到最后一刻不行，你们出来’，将难民们从避难所赶出来掠夺他们的食粮。居民的生命和财产当然都被掠夺，为了他们自己的生命，不在乎县民们的安全和生命，他们的所作所为和在中国大陆上犯下的行为是一样的。从开始地上战斗以后皇军士兵的强奸、掠夺、将校的当地妻子确保等事件就不断发生。

冲绳出身的军人也是如此。当地军人不仅压制冲绳军民，冲绳本地出生的军人也弹压和残杀冲绳居民。他们都是皇军，是天皇的军队，接受了教育实施屠杀。这是和冲绳县的行政，地区领导有着密切关系的部分。但是这一点很难在与冲绳之战有关的研究中明确提出并且追究其对冲绳县民的加害责任。

通过这种居民牺牲，冲绳县民得到了‘军队绝对不会保护居民’的教训。这成了冲绳的和平运动和反基地运动的一种理念。军队是为了‘保护国民的生命和安全’名义下存在的‘杀人集团组织’。军队是从结构上遏制人权的组织，不是为了保护国民每一个人的生命而存在的，而是为了维护国家体制而存在的，这通过冲绳之战的具体战斗情况得到了很好的证明。

４. 现况

最后对冲绳战后的补偿和历史总结作一下简要介绍。

首先应该指出的是日本政府的战后补偿是歪曲事实的。对冲绳之战的牺牲者的补偿不是按照‘军人恩给法’，而是根据制定的‘战伤兵战残兵家属保护法’进行补偿。也扩大到了冲绳居民。但是要想拿到补偿，需要被认定是积极参与战斗协助的‘战斗参加者’，这就成了上述的‘驱逐战壕’ →‘提供战壕’，‘掠夺食粮’ →‘提供食粮’。被皇军的屠杀被歪曲成了和皇军一起战斗，光荣牺牲的死亡。这是歪曲冲绳之战的战争真相的一个原因。
其结果成了对牺牲者国家都统一进行了补偿和赔偿。战时遇难的船舶牺牲者等还有很多日本政府没有认定责任的情况，对于认定部分责任的‘战争疟疾’（皇军向疟疾感染地带强制移动事件）的个人补偿也没有进行。但是还有对海外牺牲者以及受害者的个人赔偿，认定以天皇的名义进行的侵略战争的责任，对个人同等进行赔偿和补偿的事情还没有解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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济州四三事件与平民屠杀
　　　　　梁朝勋（济州四三事件真相澄清委员会 首席专门委员）

1. 冷战牺牲之岛-济州岛

1948年位于韩半岛南部的济州岛笼罩在一片狂乱疯狂的气氛中。使用了人与人之间所能使用的最残忍的方法屠杀了无数人。济州岛居民反对美军当局实施的南韩单独选举，认为这是‘将韩半岛永久分裂为南与北的选举’，在对此的反对运动中遭到了残忍的屠杀，牺牲者接近3万名。当时济州岛居民有27万名，这样看来每9个人之中就有一个牺牲者。

美军政时期的1948年，济州岛并不是战争地区，尽管如此在公权力的威力下，还是发生了远远超过战争死伤数目的大屠杀。死伤者接近90%都是死于军人和警察等讨阀队的刀枪之下。

即使是战争中也是有军法的。在与敌军的作战中即使对方没有战斗力了，也不能随意杀害，另外还有保护俘虏的国际公约。但是1948年的济州岛完全无视这些基本规定，最应该遵守法律的公共权力却无数次违犯了法律。没有通过任何审判程序就对非武装平民实施了大量屠杀，甚至包括刚出生的孩子以及年老者。

美军应该记得越南战争时屠杀了整个村庄的村民的‘屠杀事件’，这一事件让全世界的舆论界沸沸扬扬，一片哗然。像这种平民集体屠杀事件在济州岛到处都发生，但是却没有被外面的世界所知悉。

过去的军事政权将4.3运动定性为‘共产暴动’进行控制。直到80年代全斗焕政权时期高中教科书里还将其规定为“北韩共产党教唆下的济州岛暴动事件”，通过强制压迫，将其定性为任何人都不能讲明见真相的事件。

但是在世界上，4.3的形象不是什么光明的。研究4.3运动的哈弗大学硕士学位获得者John Merrill在他的论文中这样下的结论“世界上任何一个地方都没有像这样（济州岛）针对战后（二战）占领军的民众反抗运动”  .

日本读卖新闻在1992年将其选定为20世纪发生的世界重要事件中的一个并作了专辑报道。对于选定理由，读卖新闻作了如此解释，一是在济州岛狭小的空间里居然发生了屠杀数万名民众这一事件，二是如此重大的事件在韩国国内居然没有被人广为所知。 读卖新闻在特集报道里指出“对于4.3运动的重新评价是反映韩国中央政府民主化和信息公开能力的一个标准”

以后在济州岛市民的持续要求下，金大中政权时期的2000年1月制定了‘济州4.3事件真相纠明法’。发起了以国务总理为委员长的真相纠明委员会，经过2年的调查，确定了真相调查报告书。真相调查报告书将4.3事件重新定性为“利用国家权力行使的人权蹂躏”

   2003年10月卢武铉总统访问济州岛，对于过去国家权力的错误对受害遗族及济州岛民进行了公开道歉。至此冷战时期国家暴力事件的济州4.3事件，终于在50年后摆脱阴霾，迎来了阳光。 

  

 2. 4·3为什么会发生
要想揭开此疑问，首先要到解放时期看看。在解放之前济州岛是日本军队的要塞，济州岛民也随时处在了死亡的前沿。为了和美军进行最后的决战，日本帝国主义在济州岛驻扎了7万大军。但是由于1945年8月15日的日军无条件投降，济州岛上的激战得以避免，济州岛民也从一触即发的危机中逃脱了出来。

  随着解放的到来，济州岛上的人口迅速增加。在日殖时期，日军将济州岛作为了选拔全朝鲜廉价劳动力的“最好的市场”。1920年开通了从济州到大阪的航线。太平洋时期济州的年青人都被作为工厂劳动者或者战争劳务送到了战场。这一部分人在45-46年的时候回到了济州，其数字达到了6万名。人口变动率为25%，在全国是最高的。

他们回到故乡和地区市民一起，首先开展的工作便是为了建国作一些自治活动等准备，还有每个村子都开展了建立学校等教育活动。但是被解放而放大了的期待感没有多长时间就开始破灭了。6万名人口造成的失业，生活用品不足，霍乱导致的300名的死亡，凶年及米谷政策的失败等问题交织到了一起。特别是日殖民地时期的警察变身为军政警察，并借口打击走私，为自己谋取私利等行为极大的刺激了民众。  

    在此氛围下，又爆发了1947年的‘3.1开炮事件’。在济州邑里，警察向示威群众开枪，导致6名死亡，8名重伤。当时的政府当局声称示威群众在左翼势力的煽动下试图袭击警察署，警察不得以才开枪。但是随着死者身份公开为小学生、吃奶的孩子、老年的农民，济州市民的愤怒被彻地点燃了。 

   事件发生后10天，从3月10日起，发生了世界史上也少有的民官联合总罢工。罢工要求惩罚开枪警察、警察负责人引咎辞职、对受害家属进行赔偿等。罢工以道厅为中心，岛内的156个官方国营企业团体参加。岛内的所有小学中学为了表示抗议都休学，商店也都关门停止营业。济州岛出身的警察官也有66名参加了罢工。

随着事态的扩大，美国军方当局将济州岛判定为‘红色岛屿’开始从外部引入外力开始进行武力镇压。仅在3月份就从陆地上来了421名警察和很多极右团体西北青年团成员。道知事也换成了极右派人物。从本土来的警察和西北青年团成员以“扫荡红鬼”为名，对只要是有一点疑心的人便进行囚禁，投狱，拷问。   

   在这种戒严一个月内，有500名被逮捕，到4.3武装起义为止，共有2500名被囚禁。特别是到了1948年的3月份，被警察囚禁的中学生3名因拷问而死亡，导致济州岛的氛围更加紧张尖锐，完全处在了一触即发的紧张状态。

1948年韩半岛是走向统一国家还是分裂国家，整个舆论一片争吵。当时的济州岛的舆论大多倾向于反对分裂。南老堂济州岛委员会利用远离了军政当局的民心，在1948年凌晨为抗议武装镇压，反对破坏国家统一的行径， 揭竿而起武装起义。  

  同年的5月10日全国实行的制宪议员选举中，由于济州岛的选举投票数不过半，导致选举无效。济州岛作为南韩地区里唯一一个抵抗5.10选举的地区，载入了历史。但是一直推进选举的美国军政当局视济州岛为抵抗美国政策的眼中钉。流血事件的发生应经不可避免了。美国的核心策略便是“焦土化作战策略” 

3. 焦土化策略及平民屠杀

   在制定了4.3特别法以后，韩国政府开始着手调查4.3事件的真相，美国的时代杂志在2001年的10月24日作了以 「South Koreans Seek Truth About '48 Massacre」为标题的专题特辑。时代杂志称由于济州岛选举无效“南韩的美国司令官们非常愤怒，参与美国军政的南韩的领导者们开展了‘清扫作战’（campaign to cleanse)”

   这里讲的“清扫作战”好像就是指的4.3时期席卷济州岛的‘焦土化作战’。焦土化作战从宋耀灿（音译）联合队长的布告开始的。宋耀灿当天宣布“根据政府的最高指示”“在距海岸线5公里的山间道路上通行的人，一律被认定为暴徒，不问理由进行枪杀”，济州岛的地形上“海岸线5公里以外的地区”不是特定的山岳地区。除掉海边的村子，有100多个山间村落包含在此范围内。

那么作为“讨伐对象”的武装队到底有多少人呢？根据对各种资料的分析大约有‘500名左右’。但是4.3事件中牺牲的济州平民却有几万名。 

从1948年4.3日武装起义到镇压军队行动之前6个月内一共才有1000多名的人命受害记录。但是从9月末镇压军队开始焦土化作战后，济州道真正成为了“血岛”。在美军给压缩了的美军情报报告中“1948年3月现在死亡数字推断达到15000名”，由此可见在1948年10月以后人命受害大规模集中发生。

讨伐队将海岸线5公里以外的山间地带看作是‘敌地’焚烧了100多处山间村落。被火焚烧的房子大约有3万九千多栋，不分男女老少一律屠杀的事例比比皆是。在海岸村落里也是如果家里少了一个人，就被贴上“逃跑者家人”的标签，由父母兄弟代替受刑。不经审问，直接杀害导致数万良民牺牲。此次事件直到1954年汉拿山的封锁解除，一直持续了6年。  

    接触4.3济州事件的人总是对于为什么一个岛上的武转起义持续那么长时间，军警们为什么那么疯狂屠杀为什么没有减少受害的方法等总是怀有一大堆的疑问。济州岛作为日军最后撤离的决战地，通过这一点便可看出以汉拿山为主的地区已经成为了要塞，从美军大令Brown的“我对原因不感兴趣，我的使命是镇压”的一番话里可以知道美军对济州岛民的蔑视似乎是其主要原因。

   5个月后建立的南韩政府急于对事件进行早期镇压。由于戒严令的公布及无差别的屠杀，使很多与武装队没有关系的平民为了躲避屠杀，逃向白雪堆积的汉拿山，很多人途中死亡。

本次屠杀的责任首先是直接实行焦土化屠杀的队长宋耀灿及他的后任合炳善。他们两人都是在日本殖民统治时期在满洲日军里面做过志愿兵。  
但是他们都是声称遵循“政府的最高指令”进行作战，不能作为最终的责任人。那么最终的责任人是谁？只能是李承晚总统。因为是李承晚总统1948年11月17日宣布济州戒严令（早于戒严法的制定，有非法嫌疑），并督促焦土化作战，在国务会议上直接指示“用严酷的方法镇压”。

  那么美国就没有关系吗？笔者就此问题和美国的琼麦里博士（在美国务省情报调查局工作）交谈过三次。琼麦里博士认为“美国只是济州岛流血事件的原因提供者，流血事件的全部责任应由李承晚政权来承担” 

但是笔者也指出焦土化作战是由美军CIC上校策划提出，根据在韩国政府成立后的1948年8月24日李承晚和美军司令官间签订的‘韩美军事安全战定协定’，直到1949年6月末美军撤退，韩国军的指挥权在于美军，所以美军无论如何也是逃脱不了责任的。

后来我们又找到了关键的美军文件。那是济州岛的焦土化战争进行的1948年12月18日由美军军事顾问团长罗伯特写给李承晚总统，李范锡国务总理，蔡炳德参谋总长的信。在信中罗伯特对于正在指挥济州道屠杀的队长给与了“宋耀灿发挥了卓越的指挥能力，应该通过总统声明给与宣传” 的评价，3天后蔡炳德给罗伯特亲切的回信声称“给与宋耀灿授予勋章” 

与此相关，致力于现代史研究的著名美国进步学者布鲁斯博士认为“根据韩美间的秘密协定美军到1949年6月底一直都拥有对于韩国军的指挥的权利”所以“直到49年6月末美军撤离时的济州岛残杀美国不仅仅是拥有道义上的责任，应该是法律上的责任”. 

  4. 真相纠明及课题
   如前所述这样的重大事件被韩国政府给隐瞒了50年。用‘4.3事件是共产暴动，不能乱讲’的伦理给与了封锁。对于4.3事件的历史真相，军方和警方身先士卒的进行歪曲封锁，他们希望只把他们制作好的材料留给历史。

但是由于济州岛民的不懈的斗争，4.3特别法得以制定，寻求真实的运动得以结果。终于政府方面的真相报告书出台。笔者也参与了报告书的起草工作。 在报告书里，推定4.3事件的牺牲者为25000-30000名。经过对向4.3委员会申告的牺牲者的（14373名）分析，被讨伐队杀害的占86%老人小孩妇女占33%。报告书鉴定屠杀的责任一次责任在于屠杀的指挥官，最终责任在于李承晚总统，美军对于4.3的爆发和镇压有着无法逃避的责任。  

   真相报告书指出1948年的济州残杀违背了国际法，漠视了文明社会的基本原则。当时济州岛是冷战体系下的最大受害地区，也是基于此4.3事件的真相被隐瞒了50年。  

4.3特别法和真相报告书将封存在私自记忆里及被强制封锁的4.3事件的真相大白于天下。在韩国也史无前例的收获了总统直接道歉的成果。被广泛评价为过去史清算的新的模式。

尽管如此，还存有一些课题。 

   首先便是美军的责任问题。4.3事件发生在美军当政时期这一点，焦土化作战时期美军指挥具有指挥权这一点，美军首脑背后里操纵的事实浮出水面等，都足以让美国承认事实并进行道歉。但是就像日本否定和隐匿南京大屠杀那样，这不是一件容易的事情。这需要彻底的史料调查取证还需要通过受害地区间的国际连带 来扩大国际舆论的影响。

第二点便是虽然在总论里某种程度上都已经纠明，但是在各分论里没有纠明的部分还很多。特别是失踪的牺牲者的家属们迫切希望阐明自己的亲人“什么时候在哪里因为谁而牺牲”。为了解决此问题，需要获取军方警方的资料 ，也需要彻底的证言，但是这是非常困难的课题。 

最后的问题是对于4.3事件的性质定论及历史评价没有进行。即政府的真相报告书只是在阐明事件的残忍性、大屠杀蹂躏人权的历史中取得了成果，对于恢复其‘抗争的历史’本质方面存在很多不足。这是只能按照特别法规定的事件的定义和目的来进行叙述的政府报告书的局限，同时也是以后需要学界通过学术研究来补充的事项。 

  济州岛在05年1月27日实现了政府官方指定‘世界和平之岛’的梦想。济州岛民经历了4.3那混沌历史时期的洗练，极度渴望和平，终于通过努力获得了‘世界和平之岛’的称号。美国记者“单是济州4.3事件的历史背景就足以拥有‘和平之岛’的称号”的一番话很耐人寻味。付出了巨大牺牲的济州4.3事件逐渐成为了唤醒珍贵和平和人权及统一的象征。
	6
	発表文


韩国战争初期监狱服刑者屠杀
以大田监狱服刑者屠杀为中心
康誠賢 (集体屠杀研究会, 淑明女大讲师)

1. 引子
韩国战争时期有无数的人命受害。其中民间生命损失居多。但是至今为止还有很多不为人知的牺牲者居然是被应该保护自国公民的军警给予杀害的。特别是国民保道联盟院（以下称保联院）屠杀及全国的监狱服刑者屠杀在开战初期在李承晚政权的主导下有体系的展开。是以清除‘潜在的内部敌人’为明目所开展的预防屠杀。
但是保联院和监狱服刑者都是什么样的人？难道真是战争时期后方的具有威胁的敌人吗？他们都是由政治犯、经济犯、各种秩序犯人组成的。解放以后2年期间因为经济困难各种经济犯人及秩序犯人占大多数比例，但是48年以后政治犯人急剧增加，这也是导致监狱严重超员的原因。政治犯按照一般的理解都是思想犯人或者左翼分子，但是大部分却是依据（太平洋美陆军总司令部）布告令2号，违背国家保安法，国防警备法等理由被收容进监狱或者是因为监狱收容能力不足，在收到‘志做反共良民’的承诺后，在监狱外接受一种辅导监禁状态的人。 
但是他们在思想或者实际上都是典型的左翼份子吗？当然不排斥那种情况，但是根据最近的证言和相关的研究，很多数都是在自己并不知情的情况下被判定为违法，贴上‘红鬼’标签的。济州4.3事件和丽顺事件在巨大的历史漩涡中，没有经过正规的审判程序便去服役，莫名其妙的代替家人被拉到监狱后才知道自己罪名和刑期的人非常多。
1951年法务部的统计，当时这种人（政治犯、经济犯、秩序犯）分布在21个监狱里，共有37355名。(国防部战史编纂委1951，D-93-4)。而且其中可以大体推定在韩国战争初期在大田，大邱，釜山，全州，清州，公州监狱里便有1万4千名遭到韩国军警杀害。（平民屠杀真相纠明范国民委，2002，293）这是还不包括被北韩的人民军及政治保卫部的报复屠杀，还有1951年战后监狱里收容的犯人屠杀的数字。
现在为了真相及和解的过去史清算委员会考虑到事件的历史重要性，规模的全国性，体系性，统一的调查重要性等性质，决定直接调查各种监狱服刑者牺牲事件（已经接受了584件）

本文主要将焦点对准大田监狱进行探讨，力图阐明是谁，以什么权限，以何种理由对大田监狱的服刑者进行了屠杀。
2. ‘6.25’之后大田监狱的概况
在战争爆发的时候大田监狱里有4000名的服刑者在服刑。（法务部韩国校正史编纂委，1987，515）在这中间有一半是所谓的‘政治犯，思想犯’，达到2000名左右。但是当时的大田监狱的收容能力却不过是1200名左右。监狱超员的现象当时在全国虽是普遍的现象，但是大田尤其突出。据当时的报纸报道，服刑者人满为患在坐下都很困难的空间里生活睡觉，水和粮食还有生活必需品非常不足。当时在40度的温度下，热气和雨季的湿气交织在一起，受刑生活的状态可以说是饥饿、困乏、窒息交织的人间地狱。
当时大田监狱的所长是金泽一(2队所长, 阶级 典獄, 1949.5.30-1950.7)。6月25日在收到要求强化监狱警备的电话通信文后，监狱里的看守长，看守部长，看守们240名职员进入了紧急非常戒备状态。但是7月1日凌晨，金泽一留下了特警队22名警备员后，对其他职员下了疏散令。接到疏散令后职员们忙于躲避，顿时造成了监狱的混乱。服刑者们觉察到了情况，开始动摇，留守的警备职员无法应付当时的情况（法务部韩国校正史编纂委，1987，516-7）。结果监狱的警备的空白状态导致了服刑者们的越狱行动试图。但是，同一天李善根整训局长向从雄进半岛撤回来正在大田整备的17连队（连队长白仁桦）发出了警备兵力邀请，对越狱进行了阻止。（中央日报社，282-6）因为此事件金泽一监狱长职位被解除，由李顺一经过代理所长取代了金泽一。(1950.7.1-12.31) 
3. 大田监狱屠杀的真相
(1) 屠杀期限和被杀人数 

大田监狱的屠杀应该是从7月1日开始的。可以判断那天凌晨发生的越狱行动被镇压后，服刑者被施以处刑。实际上当时担任宪兵队副司令官的李益兴都曾经承认过向大田监狱派兵对煽动人物进行“立即处决”。
根据最近发掘的美军25师团CIC分队11月2日的报告，“1950年7月1日根据韩国政府的命令，韩国警察对大田及大田周围的过去因加入或参加共产党活动的平民进行了屠杀。尸体被埋在了离大田约4公里左右的山底下”
<图 1>美军25师团CIC分队提交的战争日记和活动报告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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布鲁斯在 《韩国战争的起源》(1990, 700)中参考陆军情报报告书和CIA报告书，威灵顿起草的 <Daily Worker> 8月 9日的新闻，对7月2-6日发生了屠杀进行了整理。

威灵顿的 <Daily Worker>纪事新闻在1950年9月在北京以 “I saw the truth in Korea”为题目出刊，并刊登了4张当时在山内面朗月洞谷岭谷拍摄的残忍照片。并主张不仅是7月4-6日，在7月17日用37辆卡车每车运送100名，追加杀害了3700名。

美陆军务官 Bob. E. Edwards中令的报告书里，记录了7月第一个周3天处刑了1800名，并附加了当时拍摄的18张照片。文件里对于情报的价值(Evaluation)标有 ‘A-1’符号，这表示信赖度级别非常高的情报。
<图 2> Bob. E. Edwards 报告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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与大田监狱服刑人员屠杀相关的有很多国内牺牲者家属及目击者的证言，其中当时监狱特警队长的李俊勇及警察方面屠杀负责人卞洪明（假名，忠南警察司察主任）的证言中有非常重要的内容。
李俊勇和‘7.1同志会会员’（当时看守大田监狱的职员们）们证言有600名被屠杀。这个数字是李俊勇等根据当时监狱里收容的数字而推算出来的。（沈贵相, 2000).
而且卞洪明证言屠杀进行了10天左右。虽然没有提及准确的日期，但是却证言“大田屠杀结束后，对于以保道导联盟员和左翼不良分子为理由逮捕的500多名以同样的手段进行了处刑”（卢家源，1992，沈贵相，2000）

另外当时北韩从军记者的金南天和金四良记述了从7月2日开始对大田监狱的服刑人员4千名和附近的预备服刑人员2千名共7千多名进行了屠杀。.(<解放日报> 50.9.6; <劳动新闻> 50.8.22,23)
大田监狱的屠杀到7月16日为止持续了多次。《韩国宪兵史》（1952，368）的记录为此提供了确认线索。 
7月 5日 22点 平澤出發 在公州住宿一夜.
7月 6日上午7点左右到达大田 
7月7日 在大田监狱设置了 陸軍刑務所 ， 捕虜收容所. 所有人员从野戰任務处转移中心开始新 業務.
7月 14日 … 由于作战的拖延，战况逐渐紧迫，开始处罚重犯和保联关系赤色分子  7月15日在宪兵司令部集结，在副司令官的指挥下，当所要员及司令部一部分兵力为了维护大田的治安而留下，司令部一般战斗人员移动，宪兵和部分警察留守度过了一夜。夜间就像防止人民军便衣入侵一样，进行了铁桶般的警备，全体人员都处于战斗状态，随时待命。
7月17日终于从大田出发到大邱收容所集结开始业务。 
这一部分记述反复推敲，对藏于字行间的意义仔细推论的话，便可理解截止到16日在便衣已经进入市里，人民军正规军还没有到达之前的紧迫情况下，完成了对服刑人员及保联员的屠杀任务。而且屠杀的对象为包括大田监狱的服刑人员，还有从附近清州监狱，公州监狱里移送过的思想犯及预备服刑的大田市保联，大德郡保联，论山郡保联员等。被杀人员估计约有7000名左右。这个数字包含大田监狱里服刑的思想犯推定2000名左右，还有清州的111名及公州的83名，还有一些根本就无法推算的预备服刑的保联员等（北韩资料显示约2000名）。

 (2) 屠杀执行主体和命令系统，屠杀动机
那么到底是谁，以什么权限，何种理由，对如此大规模的7000名人员进行屠杀的？
与此相关沈贵相(2000)以李俊勇（特警队长）和金炯植（特警队员）为首对事件的目击者进行了采访，并对卞洪明（警察屠杀负责人）和李顺一（大田监狱所长职务代理）与舆论的既有的采访记录进行了整理，对一部分事件的真相进行了挖掘。根据沈贵相的整理7月5日和6日宪兵队的沈中尉来到大田监狱要求转交军队安置的政治犯们，白小令根据人员名单对于枪杀和释放者进行了分类。 但是沈记者对于宪兵队的沈中尉和白小令到底是谁没有搞清楚。
线索在《韩国宪兵史》(1952)里能够找到. 当时的宪兵队好像是陆军监狱所属的宪兵队。因为那个时期，陆军监狱所属的宪兵队来到大田监狱根据上级指示要求转交犯人并进行处刑的。前面的问题正好佐证了此内容。陆军所属宪兵队的兵力共130多名。指挥官是2队监狱长的白源教小令(1949.7.3-1950.10.30). 在山内面朗月谷指挥屠杀的沈中尉可能是沈伦。以1950年11月15日为基准中尉只有2名，大尉3名，其中到现在为止能够确认的沈姓之有沈伦一人。
那么陆军监狱宪兵队有什么权限得以执行大量屠杀的的呢？和命令体系相关，既有的研究都指出是最高层人士。作为依据陆军务官 Bob. E. Edwards在 “Execution of Political Prisoners in Korea”记载的 “命令毫无疑问是从最高层那里下来的（top level)”非常引人注目。作为此的辅助证据，特警队长李俊勇证言当宪兵队强制要求转交犯人处置权时，当时的法务长官李喻益给与了默认。同时对于7月1日国务会议秘史的李善根的证言也可以作为参考。郑炳准(2004)通过安斗喜的证言阐明了当时的命令体系。开战后宪兵司令官宋耀灿下达了对15年刑以上的给与处死的宪兵司令部作战2号命令。这样的事实在宋耀灿写给光州宪兵队长的信里可以得以确认。
“光州全州木浦监狱里服刑的犯人及保联员们还有其他的人员
和全国的相关长官及警察局长监狱长等商议处理，
其他的偷盗等杂犯可以安排出狱等合适的处理方式，
各警察那边囚禁的也处理掉
(“光州周边5个地方3000多民爱国者被杀害”, <朝鲜人民报> 1950.9.5)
从这里可以看出命令体系如下。军队里的命令体系，申盛茂国务总理兼国防部长—宋耀灿宪兵司令队长 李益洪 副司令官—白源教陆军监狱长—沈伦中尉，警察那边的体系则是，白胜旭内务部长官—李顺久忠南警察局长兼忠南警察非常警备司令官—徐广顺司察科长—卞洪明 司察主任 以这样的体系来完成屠杀的企划及实行等。在这个过程中李善根整训局长的作用也是非常重要的。
最后到底是什么理由导致监狱的服刑者被大量屠杀呢？既有的研究都是认为对敌人或者是潜在的敌人进行的‘预防屠杀’。开战之后金太善汉城市警局长到李承晚处，以西大门监狱的犯人危险性等理由劝李承晚早期避难，这点对以上研究作了辅助说明。(中央日报社，1983，103-4)

1948年以后所谓的‘左翼分子’的急剧增加导致全国的监狱的服刑人员急剧增加，几个监狱频繁发生越狱等事件，这也是使他们认识到犯人们危险性的一个原因。1949年9月发生的木浦监狱集体越狱事件更加加深了这种认识。  (郑炳准, 2004, 105-6). 
使这种认识极端发展并导致向大量屠杀发展的事件则是6月28日发生的仁川监狱越狱事件和7月1日发生的大田监狱越狱事件。宪兵司令部和警察首脑部开战以后下令强化全国监狱的警备，处刑重大左翼分子，强化预备控制。尽管如此还是发生了仁川少年监狱越狱事件。28日监狱里的服刑者在码头作业时越狱逃跑，29日警察那边关押的犯人也撞开拘留门，并高呼人民军万岁。(朝鲜人民军战线司令部文化训练局 1950, 36-7)。 由于人民军还没有进驻仁川，他们很快被镇压下去，但是却给宪兵司令部和警察首脑部带来了很大的冲击。7月1日的大田监狱服刑者越狱未遂加速了屠杀监狱服刑犯的速度，提供了屠杀正当化的理由。实际上《韩国战争史1卷（修订本版）》(1977)作了如下记录。
但是不能忽视的是对于以汉城为首的京仁地区的监狱里的国家保安犯和其他犯人的措施是没有想到的。其结果是…仁川监狱趁着警备松懈越狱成功并发生了暴动…大田监狱虽然镇压成功，但是差一点越狱成功，收容了丽顺事件煽动者们的大田监狱如果越狱成功并引发暴动的话，后果不可想象..以此为契机公州，清州监狱里的重罪犯开始部分性的疏散(国防部战史编纂委, 1977, 631).
4. 结尾语 - 被人民军屠杀，报复屠杀展开
7月20日人民军占领了大田。接着夏天便安排内务署，对国家公务员，军警家人，其他韩国政府雇用的人员，反共右翼团体会员等不参加共产主义的人们进行了大规模的逮捕，并投入到了大田监狱。依据韩国战争犯罪团(Korea War Crime Division)的报告，大田监狱150个牢房里每个房间都有40-70名，导致收容牢房严重不足，也不是简单的收容过度的问题了。牢房里每天都有各种拷问。随着战况的好转，联合军要收复大田了，内务署的保安警察(security police)在后退之前将所有的收容人员全部杀害。从9月23日开始每天晚上都要杀害100-200多名，并掩埋在事先物色好的地里。9月26日在保安警察退离之前，加快了杀害速度，为了将尸体掩埋在警察署院子里，还向人民军发出了支援要求。
人民军和内务署主导的所谓 ‘大田屠杀(Taejon Massacre)’中平民5000-7000名被杀害，美国人42名韩国军人17名也被杀害。其中只有平民3名，美国人2名，韩国军1名，共6人生还。 尸体被埋在监狱食堂前边的水井，监狱园艺场，警察署院子，附近山底等地。现在去大田龙头洞的话，据说可以看到放置了当时1547具尸体遗骸的‘死難人士合葬之墓’. 在大田监狱前边 6․25反共愛國犧牲者顯彰碑上有以下碑文。 
因红魔们最后发狂，大田教导所内被他们无差别杀害的反共爱国志士，他们的崇高生命和反共精神永垂不朽，特立此碑.(檀纪 4294年 9月)
如果留心就会发现地方上这种碑很多。它说明了在反共时代，返共国家，作为反共国民是怎样的性质。在那个岁月，有人的死亡可以广为赞颂，有人的死亡却只能沉默。
但是战争永远是不幸的。特别是对于韩半岛上的所有平民来讲更是如此。从结果来讲，在那场灭国战争中获利的人只有李承晚和金日成。借着战争，他们巩固了自己在南北的政权。即使如此，代价也是沉重的。仅在大田监狱一个地方不到3个月的时间里，共有1万4500名被南北两政权给与杀害。当时被杀害的人 “很多人不知道理由便被杀害”，存在很多冤死现象，即使‘受刑人’有罪，以战争状况为理由对手无寸铁的平民进行屠杀是没有任何理由的。何况来两个政权都是以‘利敌行为’（可能性）来进行组织性体系性屠杀的。 
在调查和研究平民屠杀的过程里虽然很少，曾接触过一些撒玛利亚人违背上级命令，按照自己的意志释放屠杀对象的民间人的事例。所以我想那种地方的报复屠杀和受害相对来讲就要少了很多。在写本文的过程中如果开战初期大田监狱的屠杀根本就不可能或者发生了能够减少的情况的话，那么以后会有什么样的状况呢？难道都象主流战史那样描写的那样因为后方的混乱，韩国处在了共产化的危险之中吗？或者是屠杀和报复屠杀的恶循环被减少到最小化，很多生命可以幸免遇难吗？不知不觉这些杂乱的想法涌了上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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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相和解委员会与平民集体牺牲事件的查明方向
                                
金武勇(真相和解委员会，调查1部部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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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真相和解委员会的出台与过去清算运动的制度化
  历史上的过去清算随着各国的政治、社会条件和脉络以及事件的特性或者主导势力的目标的不同开展的多种多样。在韩国自解放以来过去清算运动展开，国家水准的过去请算工作也进行过几次。

在韩国与平民屠杀有关的过去清算以1987年6月民主抗争为契机，进入2000年代，以‘济州四三事件’，‘居昌事件’，‘老斤里事件’等为主体正式展开。韩国的过去清算一般是对以殖民支配与战争，独裁政权，权威主义政权时期发生的人权蹂躏和屠杀为代表的国家暴力从制度上、构造上进行解体的方向。特别是韩国战争前后时期发生的平民屠杀不是偶然性的或者突发性的防御性的行为，而是国家权力介入的有计划的有组织的屠杀，是超越地区性的全国性的现象。

韩国的过去清算运动在2005年12月国家机关真相和解委员会出台以后迎来了新的转折点。这一机关是以众多相关的受害家属、市民、社会团体的努力和运动为基础而成立的。受害家属们的过去清算运动发展成为与市民社会团体相连带的社会运动，同时将过去清算成功转换为社会议题。进入2000年代，过去清算运动从以受害家属个人的身份和名义恢复，补偿为中心的受害者运动中摆脱出来，开始发展成为改革社会矛盾，展望时代课题的普遍化的运动。

这些运动强制国家对过去清算形成制度化，并制定了特别法，也是2005年12月真相和解委员会得以出台的力量源泉。真相和解委员会关在平民集体牺牲事件上和一般的过去清算机构有着不同的以下几点。 

首先是它是作为对从解放以后到权威主义统治这一时期的以国家暴力为主的多种形式的过去史问题，以独立调查，总括处理，综合清算的机构而出现的。真相和解委员会和平民屠杀相关，把真相查明的范围放在了1945年解放后到韩国战争前后的非法屠杀平民事件，还把目标所订了解放后到权威主义的统治时期，否定韩国正统性敌视韩国的势力所开展的一系列的恐怖活动，人权蹂躏及暴力屠杀疑问死等问题。委员会“独立履行这些业务”的权限得到了保障。特别是作为国家过去史清算的综合机构，为了辅助及功能，委员会还取得了和设置了这些这些机构的国家机关协商和调整的权利。因此对于调查对象的选定调查，调查中事件的重复，调查结果的公开等事项具有协商调整的权利。

  第二点就是某种程度上补充了国家机关过去史清算为会员所具有的局限性，更加强化了对组织，编制，事件调查等的地位和权限。在编制上委员长1名和常任委员3名是政务制，事务处长则委任是高位公务员团里的兼职公务员，加强了地位和权限。而且获得了对于事件调查，对事件发生场所及其他的需要的资料搜集，物证提取，关联机关的调查取证等权限。特别是新增加了，如果委员会下认为和相关的实地调查和真相查明相关联，需要提取资料和搜取物证，接到命令的机关没有正当理由不能拒绝协助。还有插入了对事件真相持有决定性证据资料或情报的人没有正当理由，3次不履行传唤调查时，将颁发同行命令状或者是罚款的条项。换句话讲，为了真相查明追加了相关的国家机关，地方团体有义务提供有利于真相查明的各种方便的规定。.

第三，活动的范围不仅局限于对过去平民牺牲事件的调查查明，还有将结果反映到各种后续措施上，影响国家政策。委员会有权利劝告国家对受害者进行各种受害赔偿，名誉恢复，对加害者采取政治上的，法律上的措施，也达到国家国民的谅解和统合.更具体一些，根据基本法规定的真相查明，为保障受害者的受害补偿名誉恢复，特别赦免，恢复权利，谅解措施，加害者和受害者家属和解，慰灵工作，史料馆的运营等各项工作的顺利进行，规定设立过去史研究财团等。 

从这一点看来，真相和解委员会具有调查权限的相对优越性，活动的独立性，调查的综合性等国家过去史调查总括机构的特征  。当然和出台过程中的政治环境相关，还与一定的局限，但是比起以前的同种机构，无论是权限还是功能都有了很大的改变。 

一般来讲过去史清算运动都受政治环境的影响。真相和解委员会将受害家属市民团体的过去史清算运动和国家的‘过去协商’给有机的结合到了一起。国家和政府把以平民集体牺牲为主的过去清算问题当作了和过去政权保持连续性和差别性，确保政治正当性和道德性的重要议题。从国家立场出发，过去清算的议题化，是维系和其他问题政策的公平性，克服历史性理念性困难寻求国民大统合的政治意志的反映。

真相和解委员会的设立将过去真相查明运动只以受害者为中心进行活动的局限加以改正，包含加害者受害者，形成国家正式化制度化。过去清算运动摆脱了过去和国家政府对立的抵抗运动局限，上升到了国家政治层次，到达了形成制度化的阶段。 过去清算如果作为制度政治来履行的话，清算的内容课题必然要遭到调节控制，难免会有一些妥协性的性格。这也是过去清算运动在国家体系下成为制度化过程中必须要付出的无法避免的代价。 

  这样的制度化一方面摆脱了大众性水准抵抗谈论，并伴随着政治化权力化的过程。同时过去清算运动的制度化使过去清算运动的冒进主义根本主义的思维和行动中立化或进行预防。真相和解委员会便是过去清算运动制度化的产物。委员会的过去清算活动是以制度和程序为根据，以制度主义和功能主义为核心而开展的。

这种事件调查过去史清算方向和以受害者为中心的市民社会团体的推进方向可能会存在冲突，但是它拥有两面性的特点。 首先是事件调查要按照严格的程序制度规格化，过去史清算的水准有所限制。另一方面，按照国家的制度程序，能够超越加害者和受害者的利害关系的局限，最大限度的保证了调查结果的客观。 

  2. 平民集体牺牲时间的现况与制度性的清算论的现实
真相和解委员会中有关平民集体牺牲事件是在集体牺牲调查局中负责的。集体牺牲调查局由调查统筹科和5个部门组成，共有70名职员。调查统筹科负责统筹业务和行政以及以挖掘遗骨为首的业务，1部门负责整体的资料调查和全国大型事件（济州预备拘留事件，丽水顺天事件，全国监狱犯人牺牲事件），2部门负责中部地区的与军警有关的事件和劳役嫌疑事件，3部门负责国民报道联盟事件，4部分负责湖南地区的军警有关事件，5部门负责与美军有关的事件等等。

现在真相和解委员会所接收的与集体牺牲有关的申请事件有7878例，从申请事件的类型来看，有国民报道联盟事件，军警讨伐作战事件，因军警牺牲事件，丽水天顺事件，全国监狱犯人牺牲事件，美军事件，劳役嫌疑事件，济州预备拘留事件，国民防卫军事件，大邱10月事件等。委员会现在对这些事件下了调查决定，正在进行调查之中，具体的情况如下。

 

平民集体牺牲事件申请现况
	事件
名称
	国民
报道联盟
	预备拘留
	监狱
	劳役
嫌疑
	美军
有关
	丽顺
事件
	军警讨伐作战

	件数
	2,417(32.1)
	293(3.9)
	589
(7.8)
	429(5.6)
	506(6.7)
	831
(11)
	1,297
(17.3)

	事件
名称
	因军警
牺牲事件
	国民
防卫军事件
	大邱10月
事件
	其它
(未决定)
	驳回
	调解
分离
	计

	件数
	1,155(15.3)
	17(0.2)
	5(0.1)
	
	339
	
	7,878


            * 申请事件 7,878例 / 开始调查 7,539 / 驳回339
 
 集体牺牲调查局首先将申请事件按照类型进行分类然后开始调查。将所有申请事件按照类型分了以后于06年4月25日下了开始调查决定，正式展开调查。分类是根据加害嫌疑人和受害理由以及对象的共同性，事件整体的单一性来考虑的。从事件规模上来看，分为全国大型事件，中等规模事件，个别申请事件。以这些调查对象的共同性为中心将事件分类，以求提高调查业务的效率。

第二，对于历史上比较重要的事件如果认为查明真相的必要性很大的话进行职权调查。职权调查不局限于申请接收事件的调查对象，可以大范围的调查事件本身。现在委员会决定对国民报道联盟事件，全国监狱犯人牺牲事件，丽顺事件等进行职权调查。这是考虑到这些事件本身具有历史重大性，事件发生的全国性和同时性，受害规模的庞大性等而决定的。

  真相和解委员会的平民集体牺牲事件调查是依据委员会的基本法，施行令，调查规则来进行的。委员会的平民集体牺牲事件的处理于其他申请事件一样，大体上是按照这样的顺序来进行的。① 真相查明申请（牺牲者或者受害者以及受害家属亲属），② 委员会接收及发给事件号码, ③ 负责调查官根据申请书做审核报告，④ 想集体牺牲查明委员会递交， ⑤ 委员会审核决议后作出调查或者驳回决定，⑥ 如果作出开始调查决定，就制定调查计划书, ⑦ 进行调查, ⑧ 作出调查结果报告（递交分委员会）, ⑨ 决定查明（或者不能）真相（委员会） ⑩ 通知决定事项。职权调查经过分委员会的讨论决定后在全体委员会上再次进行审核决定，决定是否调查。事件调查过程中负责调查官要定期作出调查进行情况的中间报告。

像这种平民集体牺牲事件的调查是按照国家制度程序和规定而进行的有规则的调查。平民集体牺牲事件的调查，从广义上来讲真相和解委员会的过去清算是按照法令制度和程序经过公开的过程的进行的。自然是以遵守公开的条件和程序的制度主义和功能主义为中心的。这种过去清算战略可以用制度性的清算论来进行概念化。即真相和解委员会这个国家机构是按照法律和施行令以及调查规则来对过去的国家暴力和屠杀进行调查的，同时劝告恢复名誉和进行和解。真相和解委员会的制度性的过去清算论具有市民社会团体所主张的一种‘运动上的过去清算论’，另一方面也具有和‘过去清算否定论’冲突的可能性。

运动性的过去清算论是以主导以前的过去清算的部分受害家属，市民，社会团体的立场将过去清算从社会运动的角度上来把握的。这可以定义为‘全面地过去清算论’或者‘过去清算全面论’。这里反映了批判国家暴力的人权根本主义的视角。他们虽然欢迎过去清算在国家这个大框架中进行，将清算课题制度化，但是对于清算的方法和内容以及目标上仍然持有批判的立场，这通过修订施行令提议得以具体化。

 真相和解委员会的过去清算即制度性的过去清算论不仅是运动性的过去清算论，还面对国民一部分的过去清算怀疑论，否定论问题，需要扩大自己的领域。过去清算虽然希望查明真相伸张正义，但是与现实仍然还是有一定的距离。从现在的情况来看，过去清算论在国家制度领域中全面现实化具体化是和清算的欢迎和构造过渡缩小有着根本的关系的。

真相和解委员会进行调查的集体牺牲事件中罗州东泊窟事件，罗州同窗桥事件，高阳金井窟事件，文京事件等11例事件下了查明真相的决定。对于查明真相的事件内外都提出了很多意见，其中主要是以与事件有关的受害家属或者市民团体为中心的。

他们的意见当中最具有意义的就是对国家公开的认定责任， 提出事件的责任最终可能是在国家的可能性，对受害家属和市民社会的要求的国家回应，以前国家机关的错误主张，不可避论的订正等等提出了较高的评价。

他们主要批判的是对集体屠杀的理由和动机从山村这样的地理条件和特性上查找，对受害家属的受害粗略处理，对牺牲规模的调查不足，对加害过程以及与加害有关的指挥命令系统的掌握不足等。

受害家属和市民社会团体对真相查明事件的评价和质疑有着妥当的一面。特别是对于实践的受害规模和指挥命令系统没有很好地查明的批判应该积极接收。问题是真相和解委员会在目前的条件下反映这些要求，在所有的事件调查中都反映这些要求的话会有很多困难。不只是调查人力上的问题，调查也需要相当的时间。对事件查明的决定性的公开文件的确保是流动性的，即是投资了大量的事件调查的人力和时间，要想满足受害家属和社会团体要求的真相查明问题也是很困难的。

特别是真相和解委员会是暂时的机构，要在它的存在时间（4+2年）里接受所有的申请事件并作出结果报告，委员会要每年两次（5月和11月）向国会和总统递交调查结果报告，这种官僚制度也使得很难在一定的时间内取得一定的成果。平民受害地区和规模非常庞大，与此相反，调查人力非常紧缺，因此不可能推进市民团体要求的全面调查，例如受害者全数调查等。

从更现实的角度来看，半世纪的漫长岁月和记忆之间的距离是查明真相的障碍。能够证明受害与加害的公开的资料是有限的。有关过去国家权力实施的国家犯罪的相关公开文件没有得到很好的保管保存，即便有也被要受制于相关机关的协助，没有办法强加进行。对于能够证明国家包里的公开文件有相当部分比起屠杀的直接的证据，更需要加工与解释和分析。

别的国家的真相委员会所经受的共同的问题就是法律上起诉权的制约，有限的财力，只能依靠为过去政权服务的官僚们的协助，限制权限和选择的政治环境，资料和证据的丢失与体系的破坏，调查事件的限制，仍然要以滥用权力的机关和个人为对象来展开调查等。真相和解委员会也同样不能摆脱这些问题。需要超越运动性的过去清算论和否定论所导致的最大主义和最小主义的两极分化，摸索新的对策。

真相和解委员会的对平民屠杀问题的真相查明工作从现实上来讲只能在最大主义和最小主义的中间需求对策。这种对策应该从国民的水准上立足于对过去清算的方向或者目标的认定、同意和协议的基础上。真相和解委员会的对策从现实上来讲应该设定为‘进行型’而不是‘完成型’。即虽然要提高调查的完成度，确证受害事实，但是另一方面要加大受害事实的发掘和调查，扩大对提起对国家暴力的受害的反省和论证的空间。

3. 真相查明的水准：个人真相与公开真相的距离
过去清算中的真相以及真相查明是什么呢？真相和解委员会依据基本法第1条（目的）中的“调查反民主主义和反人权的行为所导致的人权蹂躏和暴力、屠杀和值得怀疑的死亡事件，查明被歪曲的或者被隐蔽的真相，确立民族的正统性，通过与过去的和解为面向未来的国民统合作出努力的目的”这是基本法的目的，其内容可以归纳为查明真相-确立民族正统性-和解-国民统合。基本法第2条（真相查明的范围）中对真相查明的对象和内容以及时机作了规定。真相查明可以整理为一般水准上的区分加害者与受害者，确认事实的因果关系，查明国家暴力和人权蹂躏、屠杀的最终责任者。真相查明是过去清算的出发点，真相查明的过程和内容以及水准决定整体方向和目标。

真相根据范围和水准可以区分，有的情况下分为受害者个人的证言的个别真相和国际水准的总括的真相。如果依据查明过去真相的历史实用水准，真想可以分为个别真相和总体真相。个别真相是以受害者个人为中心的个别事件的确认，即确认加害者和受害者，根据六何原则对受害事实进行查明。真相查明如果只停留在个别真相的话，对于把握事件的整体构造和过程以及结果是有局限性的。

因此总体性的真相被作为重要问题提出来。只有对国家暴力和屠杀的历史情况，政治、社会、理念上的背景与构造，屠杀命令和指挥系统进行全面把握和接近才有可能查明真相的全部构成。而个别真相将真相的范围仅仅局限在受害者个人的可能性比较大。这种真相的个别化个人化局限了过去清算的真相社会化即从社会上国民的角度上认定真相。因此个别真相和总体真相应该相结合才能查明过去事件，将真相的意义社会化。这从根本上对复原国家暴力或者屠杀的整体总体上的真相，扩大和普及其意义是非常重要的。

但是不管是个别的还是总体的，第一，对真相采取什么方法进行查明，第二，真相的标准和根据从哪里得出，中止于哪里的问题不是那么简单的。对于第一个问题，委员会的真相查明内容和方向在基本法23条（真相查明调查方法），第32条（赋予报告和陈述意见的机会，调查报告书内容），施行令第7条（调查的程序与方法），对申请真相查明和进行调查的规则（特别是同一规则的第46条的第二，做决定书）中可以得到解释。这些条款虽然不是很明确，但是可以通过对受害者，加害嫌疑者，证人的调查，查明真相，导出事件的结论。

更具体的来说，真相和解委员会的真相查明方式是  ① 要求调查对象，证人提交陈述书, ② 要求调查对象，证人出席以及听取陈述, ③ 要求调查对象，证人，有关机关，设施，团体等提交相关资料或者物品, ④ 对相关机关，设施，团体等进行与调查有关的事实情报查询, ⑤ 制定鉴证人并进行鉴定。

特别是基本法23条（真相查明调查方法） 第8项中规定得到提交与真相查明有关的资料以及物证的机关没有正当理由不能拒绝。这意味着比起以前的国家过去史委员会，真相查明的功能即调查权限得到了强化。尽管如此，调查权限不是以强制为前提的，根据相关机关的协助情况还是存在着调节性的局限性。

第二个问题中，因为真相的内容和程度、意义以及价值是相对于陈述，证言，资料的，因此很难设定一个绝对的标准。即随着证据的量和正确性的提高，真相的水准虽然也跟着提高，但是即便水准很低，真相也是真相。过去清算中的真相是非常抽象模糊的概念，根据观点的不同，选择的幅度和水准或者可能缩小，或者可能扩大。真相随着观点即牺牲者中心的立场，加害者立场，包括两者的国家的统合角度会引起矛盾和分裂。

现在以真相和解委员会为首的国家过去史机构所采用的真相查明一般是以因果关系的事实确认为中心，查明受害加害的关系，查明命令指挥系统以及国家是否介入。真相查明的完全形态是 ① 受害者真相（证言）, ②加害者真相（自白）, ③ 证明两者的真相的公开资料，这三种构成要素要相互一致。查明真相的过程中，这三个要素要想全部具备不是一件容易的事。

一般受害者真相（证言）反映了牺牲的情况，比较单纯，加害者真相因为有某种家华或者意图介入，所以比较负责。受害者真相的单纯性和加害者真相的复杂性具有不对称的关系，这在以平民集体牺牲事件为首的大规模屠杀事件中更为明显。受害者真相是在加害者的意图，行为当中完全复原的。集团屠杀事件加害者调查和全国性的指挥命令系统，执行过程，法律和程序上的正当性与否，整体受害规模的统计有着关系。把这些全部应用到事件中查明真相是非常困难的事情。

在这里需要提出的是随着事件对象的不同，要调节真相构成要素的比率和查明水准。过去清算中通过国家的公开文件和证据资料来客观证明受害事实是不容易的。一般在事件调查中讲国家的公开资料作为第一要素，其水准和比率固定化的话，从受害者的立场上即使受害本身是真实的，但是通过公开证据来证明自身的真相是有困难的。即真相查明方式中如果对绝对化公开文件的证据能力或者过大扩大的话，即便受害事实是很明显的存在的，真相也不能被认定为真相，即受害者是存在的，但是不能证明加害者。

因此在真相查明过程中应该考虑到受害者证言即私人的个人的真相和能够客观证明受害加害嫌疑的公开真相之间可能发生冲突的现实。为了解决这一冲突，公开证据本身应该维持本身的绝对性和相对性之间的平衡。真相查明过程中受害者的证言的重要性也是不亚于公开文件的。大多数其他国家的真相和解委员会真相查明过程中都是很大程度上一靠牺牲者的证言。部分还将国家暴力的牺牲者们追求的真相的形态根据六何原则分为法庭真相（分明的事实），根据心理和身体的影响的感情上的真相，由于命令系统或者制度构造的全体真相等。这从受害者中心的立场来看，可以理解为为了接近国家暴力的真相扩大真相的水准的举措。

受害者的真相不仅是局限在事实上，也扩散到社会文化心理等领域。只依靠真相查明中确认事实关系的方式有着将受害真相的多样性单一的确认有无事实或者是否真实的危险。因此应该认定真相的复杂性，将真相查明的战略多样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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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報告文


歴史が南京大虐殺の加害者たちを

永遠に羞恥という柱に釘付けにするだろう

——中国侵略日本軍の南京大虐殺実行の明白な証拠についての
簡略に論ず——
陈平穏(侵华日军南京大屠杀遇难同胞纪念馆初代副館長）
専門家、研究者、本日お集まりの皆様、お元気でしょうか。

まず中国侵略の一つ、南京大虐殺被害同胞記念館の朱成山研究員および全職員を代表し、この度の国際座談会がソウルにおいて無事に開かれたことをお祝いします。 私の発表論文のテーマは‘歴史が南京大虐殺の加害者たちを永遠に羞恥という柱に釘付けにするだろう- 中国侵略日本軍の南京大虐殺実行の明白な証拠についての簡略に論ず’というものです。今年は南京大虐殺発生70周年となる年です。70年前の1937年12月13日、中国を侵略していた日本軍は南京を占領した後、歴史上その類例のない南京大虐殺を犯しました。捕虜となった中国軍人と無実の人々に対する殺人、放火、略奪、野蛮な行為を犯しました。被害者数は30万を越え、強姦された女性が2万余名に達し、南京の3分の1に達する家屋が日本軍により焼かれました。日本軍のその野蛮な行為は人類の文明が始まって以来、その類例を探すのは難しいもので、今日でも中国国民、特に南京市民たちに忘れなれない傷を残しています。 　

中国を侵略した日本軍の南京大虐殺行為に対しては歴史、社会、法律的に、いち早く結論が下されています。多くの証拠が南京大虐殺が動かしがたい事実であることを証明しています。

１．まず1946年１月、1948年12月と、米国、英国、豪州、旧ソ連、インド、カナダ等の11カ国が組織した極東国際軍事法廷は南京大虐殺を2年半にわたり専門家により審理した後、大量の証拠に立脚し以下のような事実を 認定、判決しています。“日本軍が南京を占領した後、南京大虐殺を犯し、日本軍が6週間の間に普通の人々と捕虜を屠殺し、その総数は20万以上に達する。この数字は日本軍により焼却、遺棄された死体または揚子江に捨てられた10余万体の死体を含んでいないものです。日本軍は住居に放火し、略奪を行い、強姦事件は２万余件に達する”。法廷は南京大虐殺の首班である松井岩根と武藤章に対し絞首刑を言渡し、そして1948年12月22日、その刑は執行されました。

２．1946年２月、1948年12月と戦犯を審判した中国の軍事法廷は以下のような事実を判決、認定しました。“日本軍が南京において犯した集団的屠殺は19万に達し、個別の屠殺は15万に達し、その総数は30万名以上だ”。“この法廷は南京大虐殺の主犯の一人である谷寿夫、向井敏明、野田毅および田中軍吉に死刑を言渡し、中国南京において銃殺し、南京大虐殺の主犯たちをして当然な処罰を受けさせました。

1951年９月８日、日本政府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に署名することで、上に述べた二つの法廷が南京大虐殺および日本の戦犯に下した判決を公式に認め、受入れました。

３．南京大虐殺以降、当時の世界赤十字会の南京分会は、崇善堂、紅卍字会等、各慈善団体が、南京において埋葬された死体だけで20万余体を越え、またその詳細な埋葬記録も残しています。日本軍の戦争捕虜もまた自白を通じ日本軍が揚子江に投げ捨てた死体が15万余体に達すると認めています。こうした証拠は全て日本軍が南京大虐殺を犯したことに対する動かしがたい事実であることを充分証明しています。

４．1937年、南京は中国の首都であり、そのため当時外国籍の多くの人々が南京において日本軍が南京大虐殺を犯すという悪しき行為の現場を目撃し、大量の記録と写真、映像などの証拠を残し、日本軍が南京において犯した大虐殺を証明しています。例を挙げると、ドイツ人による「ラベ(Rabe)の日記(2460p)」、ローゼン報告書。アメリカ人による「ウイルソン日記」「ヴォートリン(Vautrin)日記」などが詳細に日本軍が南京において犯した放火、殺害、強姦を記録しています。アメリカの記者スチール(Archibald T. Steel)は南京において日本軍が屠殺したあとの現場を撮影、所々に死体が転がっている光景を撮影し、また1937年12月15日には、その写真の内の２枚が米国の‘シカゴデイリー新聞’に掲載され西洋の記者としては始めて日本の南京大虐殺を世界に報道しました。また、米国のジョン・マギー(John Magee)は１６ミリカメラで日本軍の南京大虐殺の現場を撮影し、４つのプリントを作り、彼の息子ディヴィド・マギーによりその内の一つが本記念館に寄贈され、世の人々に永遠に日本軍の真相を知らせています。

５．現在まで保管されている30,000余命の南京大虐殺の生存者の証言が日本の南京大虐殺の動かしがたい事実であることを証明しています。

６．当時、南京大虐殺に参加した100余命の日本の老兵の証言もまた特殊な証拠として日本軍が南京において行った大虐殺、多くの中国の普通の人々と捕虜を殺害した事実を証言しています。

上述した全ての証拠が日本軍の南京大虐殺が明白な事実であることを充分に証明しています。歴史は既に南近代虐殺の加害者たちを永遠に羞恥という柱に釘付けしているのです。

過去の事を忘れなければ、後の事の師となります。歴史的な悲劇の再演を阻むために、私たちは南京大虐殺という悲劇の歴史を忘れずに広く知らせ、日本の右翼勢力が南京大虐殺を否定しようとする計略を警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たちみんなが過去を教訓とし、平和を愛し、東アジア、アジアと世界平和のために貢献していきましょ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発表者：中国侵华日军南京大屠杀史研究会理事

中国侵华日军南京大屠杀遇难同胞纪念馆初代副館長 初代副館長

	２
	報告文


日本の東北地域統治当時の中国人の虐殺事件 

王敬榮(黒龍江省社会科学院歴史研究所）
  日清戦争の後、日本帝国主義勢力の中国東北地域への侵略が本格化する中で、残忍悪辣な日本軍は、一連の中国人虐殺事件を故意に引き起こしたのだった。特に9･18満州事変以降、日本の植民地へと転落した中国東北地域では大規模な虐殺が行われ、罪のない中国人たちが数多く、日本の侵略者たちによって銃剣の犠牲となった。日本の侵略者たちによる中国人虐殺という蛮行は、一冊の本にまとめても足りないほどであるが、本稿では、東北地域の植民地化以降、日本軍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中国人虐殺事件のみを対象として、その蛮行を分析する。 

1.　東北地域における人民虐殺の歴史的背景 

  9･18満州事変の後、日本の侵略者たちが中国東北地域を占領する中で、中国人を対象とした残酷な植民地統治が行われ始めた。国を失い、奴隷へと転落することに抵抗した東北地域の人民は、勇敢にも武器を持って立ち上がり、日本の侵略者たちに立ち向かい闘った。数十万の東北義勇軍と抗日連軍などは、都市や農村において戦闘を繰り広げ、日本の侵略者たちに深刻な打撃を与えた。東北地域の住民たちは、彼らの軍事的闘争を積極的に支援した。服や食料を進んで提供し、負傷者たちを看たり情報を提供するなど、人民と軍隊がともに侵略者に立ち向かい闘った。中国人たちの強力な抵抗に合うと、興奮した日本軍は「治安優先」の統治方針を掲げ、「治安粛清」計画を実施する中で、関東軍を中心に治安維持会を組織し、抗日軍を対象とした残酷な「討伐」と包囲作戦を繰り広げた。同時に、「匪賊との内通」を口実に東北地域人民を無差別に虐殺し、人民たちに恐怖心を植え付けることで統治秩序を維持しようとした。 

  東北地域の占領に続いて日本は、「北進」を続けソ連を侵略するため、傀儡満州国の東北部辺境地域に大規模な軍事基地を建設した。険しい山中において秘密裏に進行した基地建設工事には、数多くの中国人労働者が動員された。こうした基地の工事においては、軍事機密の漏洩を防止するため、日本軍は工事の進行途中と完工後、たくさんの中国人労働者を虐殺した。 

2.　東北地域における民間虐殺事件 

　　14年にわたった占領時期のあいだ、日本軍は多くの中国人を故意に虐殺し、数多くの家屋に火を放ち、さらに村全体を灰の山にするなど、悲惨な虐殺事件を引き起こしたのだった。ここでは、そのうちいくつか、重要な事件のみをまとめて紐解いてみる。 

その１.　平頂山の大虐殺 

　　平頂山は、中国の遼寧省撫順市の東へ約４キロ離れたところにある。大虐殺の当時、住んでいるのは約400戸、3,000名余りだった。大部分が鉱山労働者と小規模の商人たちであった。 

　　1932年9月15日は、中国の伝統的な祭日である仲秋節であった。その日の夜11時頃、遼寧の民衆抗日自衛軍のとある部隊が、平頂山を越えて撫順市を攻撃した。戦闘は翌日の深夜3時まで続いた。作戦の経験不足に加え、武力に差のあった抗日自衛軍は結局、戦闘に敗北してしまったが、この戦闘によって6、7名の日本人を射殺した上に、撫順地域の石炭鉱山全体が停電になるなど、傀儡満州国に大きな衝撃を与えた。日本軍は抗日自衛軍を追撃し包囲すると同時に、平頂山の罪のない民衆に対して血生臭い虐殺の陰謀を企てた。みせしめとすることで村人たちと抗日軍の連系を断ち、抗日の力を抹殺するためのものだった。 

　　9月16日の明け方6時、撫順駐屯の日本軍司令官は、撫順の日本憲兵隊、小川一郎隊長の事務室にて会議を開いた。会議では日本軍の撫順守備隊隊長である川上精一が、平頂山と周辺の村の人々が抗日軍隊と内通しており、事前に抗日自衛軍の撫順市夜襲を知っていたはずだと断定し、平頂山一帯を皆殺しにするが決定された。午前8時頃、日本軍司令官は、撫順炭鉱会議室において撫順炭鉱、撫順県などの傀儡満州軍官吏たちと会議を持ち、平頂山一帯を血で洗うという最後の決定を下すことで、大虐殺に対する「具体的な戦略」の会議がまとまった。その内容は、小川と川上が守護隊と憲兵隊を指揮し、虐殺を執行するという任務を担い、虐殺の場所は平頂山の東側の麓に決められ、村の全体を燃やすこととなった。 

　　正午12時頃、車に乗って平頂山へと到着した日本の守備隊、および憲兵隊の約200名は、東側の麓を取り囲み、機関銃を設置した後でそれを赤い布で覆い隠した。同時に、事前に計画されたとおり、守備隊と憲兵隊の私服要員が平頂山に行き、団体写真を撮るという口実で、家々を訪ねて歩き人々を東側の麓に駆り立てた。突然の事態に、村の人々は大部分が不審がってこれに応じなかった。すると、日本軍は銃で殴り、軍靴で踏み付けながら強制的に、老若男女の区別なく約3,000名の村人を全て虐殺現場へと送り込んだ。恐ろしくなった人々はひとかたまりに集まって座ったいた。村の燃える様子を見た人々が動揺し始めると、日本軍は赤い布を払い除け、人々に向かって機関銃を乱射した。銃に撃たれた人々が倒れると、血と肉片が飛び、大人も子供も誰しもが泣き叫んだが、逃げようとした人々も残らず銃殺された。多くの村人たちを残らず殺すために、機関銃乱射を終えた日本軍は、死体の山に寄り集まると銃剣で死体をひとつひとつ刺し、呻く負傷者までも殺害した。虐殺には3時間以上の時間がかかった。罪のない民衆の鮮血によって草原は真っ赤に染まった。続いて日本軍は、平頂山付近の別の二つの村(栗子沟と千金寨)を襲撃し、180名余りを虐殺し、1,000戸を超える家屋に火を放った。 

　　虐殺を隠蔽するために、日本軍は翌日、先が鉤になったもので死体を絶壁から落とし、積み上げた後で、30数筒の揮発油をかけて燃やした後、火薬で絶壁を半分ほど崩して犯罪の痕跡を覆ってしまった。後に、労働者たちを捕まえてきて鉄道を敷き、汽車に砂を載せてくることで、燃やした村の跡にわずかに残っていた瓦の欠片まで隠したのである。また、廃虚の上に偽の家を建て、写真を撮らせ、平頂山、栗子沟、千金寨において大虐殺事件が発生したわけがないと宣伝した。 

　　数年間の調査結果によると、平頂山大虐殺での死亡者数は3,271名である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
 

その2.　土龍山の民間虐殺 

　　黒龍江省樺南県にある土龍山は、土地が肥沃で作物に豊富である。しかし、1934年3月10日から12日、日本軍は土龍山地域において大規模な殺戮を行い、11,000名余りの罪のない民衆が死に、100戸余りの民家が灰の山となるなか、70万斤余りの食糧が燃やされた。
 

　　傀儡満州国が建てられた後、日本の侵略者たちは、東北地域に日本人を集団移住させ東北地域の肥沃な土地を思うがままに奪った。1934年始め、日本は土龍山地域の土地を奪い、移民を進めた。土地を奪われた土龍山の民衆たちは、これに抵抗し鎮圧のために出動した日本軍を殴り殺した。怒った日本の侵略者たちは、軍隊を出動させ、土龍山住民を虐殺するという報復行為を行った。これが、北半截河と九里六における虐殺事件である。 

　　3月12日の深夜、日本の騎兵隊と開拓団守備隊が機関銃と迫撃砲を携え気勢を上げながら、北半截河に入っていった。彼らは、集まっているような民衆が見えれば殺し、民家が見えると火を放つなど、后居園屯が血で染まり、馬青山、崔和、秦奎武、韓国文、王徳花、蘭四などを殺害した。放火と殺人は10時間ものあいだ続き、罪のない民衆が44名ほど死に、大小の家屋20戸余りが燃えると同時に、20万斤余りの穀食が灰の山となり、170頭余りの家畜が屠殺された。
 

　　九里六は、比較的大きな村として上九里六と下九里六に分かれていた。上九里六は東西1.5キロ、南北に1キロほどで、200世帯余りが生活していた。中心地はにぎやかな方で、油屋、製粉所、雑貨店、服屋、食べ物屋、馬車屋などがあった。3月19日午後2時頃、日本軍をいっぱいに乗せた50数台の車両が九里六に入ってくると、抗日救国軍は彼らと熾烈な戦闘を繰り広げた。結局、多勢に無勢であった抗日救国軍は、一部の村人たちを連れて撤収した。村に入ってきた日本軍は、手に揮発油のたいまつを持ち、全ての家屋を燃やし、村人たちを惨たらしく虐殺した。夜通し行われた殺戮の結果、700戸余りの家屋が燃やされ、600名余りが殺害に合い、100頭余りの家畜が屠殺された。全ての家族が皆殺しにされた場合が半分以上であった。
 

その3.　老黒沟の虐殺事件 

　　吉林省舒蘭県にある老黒沟は、40キロの長さに最も幅の広いところで4キロメートルにもなる渓谷である。渓谷の両側に高い山が連なり、森が生い茂り地形の厳しいところであった。日本軍が東北地域を占領すると、ここは抗日武装の本拠地となった。日本軍はこの地域を目の上のこぶのように考え、掃討する機会ばかりを窺っていた。1935年5月中旬、緻密な計画を立てた日本の満州派遣軍第16師団38連帯は、春季討伐を開始し老黒沟を血で染めた。 

　　日本軍の老黒沟虐殺は陰暦の4月27日から5月6日(5月25日から6月3日)まで、10日間ほどのあいだ続き、老杉沟の樺曲柳頂子から八台一帯まで殺戮が広がった。主要な虐殺地域は二ヶ所に、樺曲柳頂子を中心とした老杉沟一帯と青頂子と柳樹河子を中心とした楡樹沟一帯であった。虐殺の過程で、日本軍は空軍と陸軍が合同作戦を繰り広げた。空軍が飛行機で老黒沟一帯を爆撃し、陸軍が後に続いて銃剣と機関銃で殺戮を繰り広げた。 

　　1,200名余りの日本軍(従軍労役者600名余りを含む)は、3方の道に分かれ老黒沟に入り、至る所で家屋に火を付け、老若男女の区別なく皆殺しにしたため一帯は、流れる血の川となった。老黒沟、樺樹頂子、三叉口で、罪のない民衆を200名余りも殺し、胡家店では72名、青頂子月牙泡では300名余りを殺した。その他の村の犠牲者も、400名余りに達した。事後調査の結果、老黒沟の犠牲者数は1,017名に達す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
 

その4.　虎頭要塞の労働者虐殺 

　　黒龍江省虎林県の日本軍虎頭軍事要塞は、ソ連と傀儡満州国の相接する境界地帯にある、ソ連侵略のために日本軍が作られた橋頭堡である。この要塞は、日本の技術者が設計し、中国の労働者が労役に動員されたが、軍事機密のために日本軍は労働者を残酷にも殺害した。 

　　1939年から1942年まで、数多くの戦争捕虜が華北およびその他の地域から虎頭へ送り込まれ、労役に従事した。“具体的な数字は明らかではないが、幾度にも渡って数十台の車両一杯に労役者が乗せられて来てが、要塞の完工後、生きて帰った者は一人もいなかった。”
 

　　“昭和18年(1943年)のある日、要塞が完工すると、日本軍は竣工祝賀会を開き、猛虎山の西側の猛虎谷で酒と肉で苦労をねぎらうのだと捕虜の労働者たちを騙して呼び集めた。捕虜の中のある軍官は、機転を利かせこっそりと工事現場に隠れたのだったが引き摺り出された。祝賀会の雰囲気がひときわ盛り上がったところ、隠れていたところを連れ出されてきたその軍官が雰囲気を感知し、谷から逃げ出す方法を思案した。盃を合わせる音が賑やかな中、突然、機関銃から火が噴いた。宴会場は突然、血生臭い屠殺場へと変り、死体で一杯になった。日本軍守備隊は、即座にそこの谷を埋めてしまった。”
 

その5.　土城子と南靠山屯の民間虐殺 

　　土城子と南靠山屯は、黒龍江省依蘭県にある。傀儡満州国の時期に、日本人たちはここに大一七、二一七、三一七という日本開拓団を置いた。1945年8月、日本の敗戦以降、1,000名余りの日本軍が、依蘭県から土城子を過ぎて指定された集合地に向かっていた。ある日の夜、土城子付近で宿営をしていたところ、大一七開拓団のある少女が日本軍に、中国人が日本人のものを取ったと助けを求めた。次の日の深夜、日本軍は50数名の軍人を送り、二一七地域に入った。中国人であれば見付け次第殺したため、ほんのわずかの間に22名が殺害された。続いて、日本軍は大一七地域に入ったが、幸いにも中国人を探し出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彼らは憤りを押さえ切れず、三一七地域まで入り、32名を殺害した。この地域では、全部で54名の罪なき中国人が日本軍によって虐殺され、負傷させられた中国人も8名いた。
 

3.　虐殺事件についての分析 

　日本による東北地域の占領以降、繰り広げられてきた一連の虐殺事件は、それぞれ偶然に起こった個別的な事件ではない。これは日本の侵略政策、および植民統治政策と密接な関連があり、比較的長期間に渡って残虐な手段によって繰り広げられたものである。 

1.　虐殺は、日本が東北地域における植民統治の秩序を維持し、中国人の抵抗を弾圧する主要な手段であった。東北地域の占領以降、日本が引き起こした一連の虐殺事件は、基本的に1938年より以前に発生している。この当時、日本の侵略者たちにとっての一致した目標は、東北地域の抗日勢力を徹底して根絶やしにすることであった。つまり、「剿匪」作戦によって、日本に抵抗する遊撃隊と民衆を「大討伐」し、「集団部落」を強制的に推し進め、「治安粛清」を実施したのである。虐殺はこうした残虐な統治政策の産物であった。虐殺の現場は大部分、抗日の本拠地やこれと緊密な関係のある地域であった。そこの民衆たちは、抗日意識の強い方であり、あらゆる方法で抗日勢力を支援し、侵略者たちに抵抗していた。虐殺は軍事的な報復の性格が強く、規模も大きかった。また、手段も残忍であった。死傷者が千名を超え、家屋も全て焼失した。 

2.　虐殺は故意的であり、組織的に行われた。東北地域の日本軍虐殺は、偶然に突発した事件ではなく、事前に充分な準備が為された上で行われた。虐殺を行った主体である日本軍は、完全な組織を持った侵略軍隊であった。日本軍の軍事行動は、盲目的ではなく明確な目的を持って指揮に従った形で行われていた。大虐殺は、計画から実施まで一連の戦略会議と軍事配置を通じて行われた。平頂山大虐殺の前には、日本軍が2度に渡って作戦会議を開き、虐殺現場を決め、各自の任務を割り当てており、軍隊を移動させ虐殺現場の後処理を行っている。日本軍の38連帯3大隊もやはり老黒沟の虐殺以前に充分な事前準備を行った。全ての日本軍兵士に対し、労役者を割り当て、輸送を助けるようにし、17名の通訳を募集して大隊長、中隊長、小隊長などに割り当てた。そして、地図を作成し主要な抗日部落を標記して、小隊長以上の軍官に一部ずつ配った。また、日本軍は事前に老黒沟に行き、人々を安心させることで徹底した殺戮を敢行した。1935年、陰暦の1月下旬、日本軍の一部がまず老黒沟に行き、地形を把握した。彼らは民家に寝泊まりしながら、全く迷惑を掛けず、村の有力者たちには、端午節に会議を開く予定なので外出しないで下さいと告げていた。陰暦の5月5日が中国の伝統的な祭日である端午節だが、陰暦の4月27日になって日本軍は老黒沟に入り、1,000名余りの罪なき民衆たちを殺戮した。 

3.　虐殺の手段は残酷極まり無かった。平頂山虐殺当時、日本軍は先に銃を乱射した後、死体の山に走って行き、銃剣で確認しながら刺殺するという残酷さを見せた。彼らは銃剣で死体の頭を切り、負傷者まで残らず皆殺しにした。更に、何も知らない子どもに対しても容赦はなかった。死体の山の中からお母さんを呼ぶ子どもを見付けた日本軍は、剣で子どもの体を刺し、高々と掲げて走り回った。老黒沟の虐殺当時、日本軍の残酷な本性がさらに赤裸々に現れた。日本軍は民衆に直接穴を掘るようにさせ、そこに彼らを突き落し、生きたまま埋めた。また、捕まえて来た100名余りを木に縛ると、服を脱がせた後、剣で死ぬまで刺すなどした。さらに、妊婦の腹を割いて胎児を取り出すなどし、剣で体を切り刻み殺害し、生きたまま火を付け殺すなどの行為もあった。 

4.　長期間、虐殺が行われた。日本の東北地域統治のあいだ中、虐殺が続き、更に日本の降伏以降も虐殺が繰り広げられた。東北地域は比較的長期間、日本の侵略を受けた。1931年から1945年の14年間、日本軍の虐殺は終わらなかった。抗日遊撃隊、罪のない民衆、戦争捕虜、労役者などに対する虐殺によって、東北地域はほぼ全域が血で染められた。一体どれほど多くの罪なき生命が日本軍の銃剣のもとで死んでいかねばならなかったのか、未だに統計を出すのは難しい。 

5.　虐殺は民族差別的な性格が強かった。彼らは東北地域民衆の生命をつまらないもののように扱った。明治維新以降、日本は封建主義の束縛から脱し、資本主義の道を歩むことになった。「脱亜入欧」を掲げ日清戦争と日露戦争を経た日本は、アジアの強国を自任し、体に染み付いた優越感をもって周辺各国を蔑視した。彼らの目に、中国人は犬畜生あるいは蟻などと変らなかったため、踏み殺しても関係のないどうということのない存在であった。日本の関東軍参謀であった田中隆吉は、記者との対談で、“正直に言って、中国人に対する観点が私とあなたでは違います。あなたは中国人を人として見ているようですが、私は中国人を犬畜生だと思っているので、どんなことをしても構わないのです”
 と言った。日本の老兵、大前嘉は、中国への侵略戦争当時の犯罪行為を反省してこう言った。“当時、中国人は蟻も同然だった。我々が受けた教育がそうだった。蟻を殺すのに良心の呵責などがあるはずもないでしょう?”
 日本社会全体に中国人に対する差別の意識と世論が蔓延し、日本軍は同じ人類の生命を奪っておきながらも全く罪悪感も感じず、ためらうこともなく虐殺行為に及んだのである。 

　　1937年12月、日本軍は中国の古都、南京にて大虐殺を起こし、30万名に達する中国人の生命を奪い、世界を驚かせた。しかし、事実上、それ以前に日本軍はすでに東北地域において無数の中国人を虐殺してきた。南京大虐殺はこのような残酷な犯罪行為の延長線上にある。老黒沟を血で染めた日本軍第16師団38連隊は、南京攻撃の当時にも参加しており、再び銃剣を携え中国人の虐殺を行っ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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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京事件における民間人虐殺

　　　　　　　　　　　　　　　　　笠原十九司（都留文科大学）　
１　南京大虐殺事件（南京事件）の定義と範囲
南京大虐殺事件（南京事件と略称）は、日中全面戦争（１９３７～４５年）の初期、１９３７年１２月、中国の当時の首都・南京を攻撃、占領した日本軍が、中国軍の兵士・軍夫ならびに一般市民・難民に対しておこなった虐殺、および中国人女性に対しておこなった凌辱、食糧・物資・財産の略奪、人家・建物・施設の放火・破壊など、戦時国際法や国際人道法に反した不法、残虐行為の総体をいう。
　南京事件における中国軍民（兵士と民間人）の犠牲者数は、極東国際軍事裁判（東京裁判）の判決書では、「日本軍が占領してから最初の６週間に、南京とその周辺で殺害された一般人と捕虜の総数は、２０万以上であった」とされ
、中華民国国民政府国防部戦犯軍事法廷（南京軍事法廷）の判決書では、「捕らえられた中国の軍人・民間人で日本軍に機関銃で集団殺害され遺体を焼却、証拠を隠滅されたものは、１９万人余りに達する。このほか個別の虐殺で、遺体を慈善団体が埋葬したものが１５万体余りある。被害者総数は３０万人以上に達する」とされた
。
　日本の南京事件研究者は、秦郁彦氏が約４万人という概数をあげているが
、あとは洞富雄、藤原彰、吉田裕の諸氏ならびに私も、約２０万人という概数を推定としてあげている
。これは、投降兵、捕虜、敗残兵として虐殺された膨大な中国軍兵士の死者を含めた概数である。
　南京事件において、戦闘行為によらずに虐殺された中国兵の総数については、南京防衛軍関係の資料と、南京攻略戦に参加した中支那方面軍関係の資料が存在するので、それらの検討、分析から、概数の推定は可能である。それは、南京防衛軍の総数を約１５万人（兵士、軍夫、さらに雑役に従事して区分の明確でない雑兵を含む）とみて、その中で南京を脱出して再結集した者が約４万人、防衛戦の戦闘による死者が約２万人、撤退中に逃亡兵ないし行方不明となって戻らなかった者が１万人たらず、残りの８万余の銃を捨てた兵士・軍夫・雑兵が敗残兵、投降兵、捕虜として虐殺された、というものである
。
南京大虐殺がとくに中国において、日本軍の侵略・残虐事件の象徴とみなされる理由の一つは、それが南京という大都市で引き起こされた虐殺事件であり、何よりも当時の中国国民政府の首都で、多くの中国市民が犠牲にされたことにある。南京事件は、日本軍が中国の都市で引き起こした最大規模の虐殺事件、とくに市民にたいする軍暴力としては最大規模の事件であっ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
　南京事件の時期・期間および地域の範囲については、以下のように規定するのが妥当であろう。
事件発生の時期については、１９３７年８月１５日から開始され、１２月１３日の南京陥落まで続けられた海軍機による南京空襲が、南京攻略戦の前哨戦にあたり、市民にたいする無差別爆撃は、南京事件の序幕といえるものだった。本格的な南京事件は、日本の大本営が南京攻略を下令し、中支那方面軍が南京戦区に突入した１９３７年１２月４日前後からはじまる。大本営が中支那方面軍の戦闘序列を解いた３８年２月１４日が南京攻略戦の終了にあたるが、南京における残虐事件はその後も続いた。南京事件の終焉は、日本軍の残虐行為が皆無ではないまでも（近郊農村ではあいかわらず続いていた）、ずっと少なくなった３月２８日の中華民国維新政府（中支那派遣軍が工作した傀儡政権）の成立時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
。
　事件発生の区域は、南京城区とその近郊の６県を合わせた行政区としての南京特別市全域であり（中国の特別市は省と同レベルで中央政府に直属する）、それは南京攻略戦（中国にとって南京防衛戦）の戦区であり、南京陥落後における日本軍の占領地域でもあった。
なお、南京城という場合、日本の城とは違い、南京都市という意味になる。中国は都市や街の周囲を防衛のために城壁で囲んでいたので、都市を城市、略して城といい、県政府のある街を県城といった。南京城区とは、城壁（東京の山の手線とほぼ同じ長さ）に囲まれた市街と城壁の周囲を含めていう。
これまで日本の研究では、中国軍の投降兵、捕虜、敗残兵にたいする大規模虐殺を中心に論じてきた感があるが、本書は、南京の農民と市民の虐殺被害の体験を聞き取って、記録した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ここでは、日本軍が民間人（市民ならびに農民）にたいしておこなった軍暴力行為に注目して、その全体的実相をまとめてみたい。その際に、日本軍はなぜそのような軍暴力をはたらいたのか、その直接的な要因を日本軍の南京攻略戦の戦略・作戦と戦闘行動と関連させて考察しておきたい。
２　南京爆撃
　１９３７年７月７日、北京郊外の廬溝橋付近で夜間演習中の日本軍と中国軍とが衝突した廬溝橋事件が発生すると、海軍はすでに計画していた全面戦争作戦（中国沿岸海上の封鎖、中国海軍艦船への攻撃、都市空襲など）の発動を準備した。そして、８月９日海軍の大山勇夫中尉が上海郊外の中国空軍飛行場を偵察中に、中国保安隊に射殺された事件（大山事件）が発生したのを口実にして、８月１３日、中国軍との戦闘を開始した（第二次上海事変）。そして、８月１５日午前、長崎の大村基地を飛び立った海軍の木更津航空隊の陸上攻撃機２０機は、東支那海を横断し、午後２時５０分に南京上空に到達、約５００メートルの低高度から南京市内各所に爆弾を投下した。「世界戦史に空前の渡洋爆撃」と日本のメディアが大々的に報道した、いわゆる「南京渡洋爆撃」である。
　日本軍機から南京城内の軍事施設とその周辺の人口密集地につぎつぎと爆弾が投下され、各所に火柱と硝煙があがり、市の中心の官庁街にある司法院の建物には機銃掃射が加えられた。およそ４０分間にわたる南京空襲により、軍人と市民に死傷者数十名の犠牲者がでた。
　日本は中国にたいして宣戦布告もせずに、いきなり首都の南京を急襲、爆撃したのである。日本海軍機の「南京渡洋爆撃」は、宣戦布告や最後通牒なしに戦争を開始することを禁じた「開戦に関する条約」（１９０７年）ならびに非武装地域への爆弾投下と非戦闘員の殺傷を禁止した「陸戦の法規慣例に関する条約」（１９０７年にハーグで締結、ハーグ陸戦条約と記す）の二つの国際法に違反した行為であった。
　南京市民にとっては、この日が南京大虐殺事件という日本軍の暴力にさらされる受難の
の幕開けとなった。１９３７年８月１５日に開始された日本海軍機の南京爆撃は、同年１２月１３日に日本軍が南京を占領するまで、４か月の長期にわたっておこなわれた
。
南京市当局の報告によれば、８月１５日から１０月１５日までの２カ月間に６５回の空襲があり、被害は南京城区の全区域におよび、市民（軍人を含まない）３９２人が死亡、４３８人が負傷、破壊された家屋はおよそ７、８００戸に達した
。日本海軍の記録によれば、８月１５日の渡洋爆撃にはじまって、１２月１３日の中支那方面軍の南京占領にいたるまで、海軍航空隊の南京爆撃は５０数回におよび、参加機数は延９００余機、投下爆弾は数百トンにおよんだ
。南京市民は、２日半に１度の割合で空襲をうけた計算になる。連日の空襲により、１００余万の人口を数えた国民政府の首都の政治・経済・生活の機能は麻痺し、市民の安全と生命は危険にさらされ続けた。しかしながら、国民政府は１１月２０日に首都・南京を放棄して重慶に遷都することを宣布して、政府・軍機関などが南京市政府も含めて移転して行ったため、被害を調査、記録する機関と関係者が皆無となり、被害実数は不明である。
　日本の海軍が南京爆撃をはじめとして、全国の主要都市に爆撃を拡大し、日中戦争を全面化するのにあたっての主導的な役割を果たした経緯と理由については、拙著『日中全面戦争と海軍』（青木書店、１９９７年）に詳述したので参照されたい。
３　南京近郊農村の被害
　南京大虐殺の発生区域について、これまでは、南京城内と城壁周辺区域だけを対象に考える研究が中国でも多かった。それは、中国では南京の近郊農村の被害の実態解明の研究が遅れていたことに理由があるが、日本の場合は南京事件の規模と犠牲者数をできるだけ少なくみようという思惑が、とくに南京大虐殺否定論者の間にはたらいていることもあった。しかし、南京事件は南京市を舞台に発生した事件であるから、行政区としての南京特別市の全域を対象に設定して考えることが理に適っていよう。南京防衛軍は南京特別市全域に防衛戦陣地をはりめぐらして日本軍の侵攻を阻止しようと戦ったのであるから、中国軍にとっての南京防衛戦の戦区、日本軍にとっては南京攻略戦の戦域が同地域になる。したがって、南京城の近郊６県の県城・農村部で発生した日本軍の残虐・虐殺行為も南京事件にふくめて考えるべきであろう。中国軍の防衛陣地も、行政区としての南京特別市が近郊農村区（六県の県城と農村）と南京城区（南京城内とその周辺）とになっているのに対応して、前者に設置された防衛線を南京外囲陣地といい、後者を南京複廓陣地といった。
南京城区と近郊農村区の人口を比較すると、当時も現在も比率は同じで人口は後者の方が多い。南京攻略戦が始まる前、南京城区の人口は約１００万であったのに対し、近郊農村区は１５０万を超えていたと推定される。近郊農村区の人口がこれほど多いのは、長江沿いのこの地域は昔から肥沃な米作地帯として栄えてきたからである
。
以下に、南京近郊農村の農民が日本軍の暴力によって被った被害について、いくつかに類別して略述してみたい。
１）農民の殺害
　南京戦区において、城区を蛸の頭部とすれば、そこから蛸の脚のように放射状に幹線道路が伸びているが、日本軍はその道路を遡行して南京城に進撃したのである。このため、道路沿いの村々や陣地付近の村落、周辺村落の市場として栄えた鎮（日本の町にあたる、行政単位は市と県の中間）や県城（県の行政の中心の町のこと、行政単位の県は市の下部に属する）では日本軍の攻撃と破壊・略奪、放火の標的にされ、民衆はその被害にまきこまれた。
国民政府の首都を占領すれば、中国は屈服すると安易に考えた中支那方面軍司令部は、上海戦から撤退してゆく中国軍の追撃殲滅戦と、南京防衛軍に対する包囲殲滅戦という戦法をとった。投降兵・敗残兵・捕虜であろうとも、中国兵であった者は（そう思われた者もふくめて）殲滅、つまり皆殺しに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
　ハーグ陸戦条約の「規則」では、「第２３条［害敵手段、攻囲及砲撃の禁止事項］ロ、敵国または敵軍に属する者を背信の行為をもって殺傷すること　ハ、兵器を捨てまたは自衛の手段尽きて降を乞える敵を殺傷すること　ニ、助命せざることを宣言すること」を禁止していたが
、日本軍は彼らをも殲滅の対象として殺害した。日本軍の残敵掃蕩、つまり敗残兵として残っていた者を皆殺しにするという戦法は、敗残兵が一般民衆の間に逃れた場合は、民間人を巻き添えにして殺害することになった。中国兵は便衣（民間服）に着替えて逃亡しようとしたため、多くの民間人男子が「便衣兵」の疑いをかけられて殺害された。
　日本政府・軍部が日中全面戦争の口実にした「支那膺懲」という思想そのものが、天皇の軍隊＝皇軍に対して屈服してその配下に下らないものは、武力で征伐し、討ち懲らしめるというものであった。それは、中国民衆が生きて生活する場所に侵入し、彼らの食糧を略奪し、生活を破壊しておきながら、日本軍に敵対したり、あるいは協力しない民衆を抗日的と見なし、さらに抗日的と疑うだけで「膺懲」してしまうまでになった。
　日本軍にとっては、南京の近郊農村区は、南京防衛軍の陣地線が張り巡らされ、各地に散在する拠点から中国軍が攻撃してくる「敵」の陣地内、つまり南京戦場だったのである。そのため進撃途上にある鎮や県城や村が攻撃と掃蕩の目標となり、市民も農民も「敵地」の民衆として、通報や妨害など軍事活動に関係していると疑えば、容易に殺戮の対象とされた。
　さらに、上海、杭州湾から戦闘と殺戮を繰り返してきた日本の将兵は、仲間の犠牲が増えるに比例して中国人に対する復讐心、敵愾心を強めたことも手伝って、残虐行為に慣れ、民衆に暴力を加えることを躊躇しなくなっていた。
　南京近郊の６県を合わせて１５０万以上と推定された住民は、南京戦が開始されて一帯が戦場となっても、汽車や船や自動車で遠くへ避難していくことはほとんどできなかった。それぞれの鎮や県城や村落が孤立して散在していた近郊区には、ラジオや新聞などの通信手段はなく、日本軍の襲来の正確な情報は伝わらなかった上に、家財道具や財産をもって遠くへ移動していけるような近代的な交通手段も持ち合わせていなかったからである。
　しかも、住民のほとんどを占める農民には守るべき畑や田と家があった。また馬・牛・ラバ・ロバなどの役畜、食糧源でもあった豚・山羊・羊・鶏・アヒルなどの家畜も飼っていた。彼らには家を何日も空けるような遠くへの避難は、とてもできなかった。農民の避難の方法は、それまでの中国国内の戦争の経験から、殺害または拉致・連行される危険のある成年男子がまっさきに遠くへ避難し、つぎに女性と子どもが付近に避難し、殺害されるおそれのない老人、とくに老女が家と家畜・作物を守るために残るというパターンを一般的にとった（中国では軍閥の兵隊でも老人とくに老女には危害を加えることはほとんどなかった）。
　南京近郊の県で発生した日本軍の民衆殺害の具体的事例については、拙著『南京事件』を参照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うが、ここでは類型を記しておきたい。
①南京攻略戦への共同作戦に参加した海軍航空隊の戦闘機・爆撃機による県城の爆撃により殺害された。
②県城や村落における追撃戦のなかで、中国兵あるいは中国軍のスパイと疑われて射殺された。
③県城や村落における残敵掃蕩戦において中国軍の敗残兵とみなされて、殺害された。捕縛されて集団で殺害されることが多かった。
④新四軍（共産党軍）や国民党軍のゲリラ、あるいは紅槍会などの農民武装自衛組織などに通じた村と疑われて日本軍に襲撃されて殺害されたケース。この場合、村落も焼き払われた。
⑤日本軍に荷物、食糧運搬のために人夫として拉致、連行され使役されたが、脱走を試みたり、反抗的と見なされたり、その他の理由で殺害された。
⑥日本軍の強姦行為にともなう殺害で、後述するように強姦された後に証拠隠滅のために殺害された女性が多かったが、強姦を拒絶して殺害されたり、逃げようとして射殺された女性も少なくなかった。
⑦南京防衛軍司令部は、最後に日本軍正面突破による撤退命令を出したため、一部の部隊が遊撃隊を組織して日本軍の包囲突破をはかった。このため、日本軍は近郊農村区において残敵掃蕩戦を徹底、村落掃蕩をおこなったため、敗残兵、撤退兵の嫌疑で農民男子が殺害され、女性も発見されると強姦された。
⑧日本軍は１９３８年３月まで南京軍事占領を続け、敗残兵狩りと食糧徴発のために農村を巡回したので、件数は減少したが、農民の被害は続いた。日本兵が強姦目的の「花姑娘探し（女性狩り）」に農村に襲来することはかえって増大した。
後述するように、近郊農村部における民間人の被害が大きかったのは、日本軍の部隊が一過性ではなく、津波とその余波のように波状になって侵攻して行ったことによる。「南京一番乗り」を争った前線部隊が、各師団の戦闘部隊や主力部隊、後続・予備部隊などに分かれて波状進撃していったほかに、さらに遅れて補充員部隊の波状進軍があった。上海戦における日本軍の損害が甚大であったために、各師団への補充員が日本から増派されたが、これらの補充員部隊が南京に進撃した本隊を追って、農村地帯を通過していったのである。
これらの部隊は、本隊の指揮下に入るまでの臨時の編成であったから、しっかりとした指揮系統もなく、軍規も厳正ではなかった。それぞれの部隊が補給もないままに、食糧の徴発＝掠奪を繰りかえし、また中国人をかってに連行して荷役や炊事などの雑役に随行させ、住民が逃げた民家に宿泊しながら、任意集団として南京城へ向かった。彼らは、時たま遭遇する中国軍の敗残兵と戦闘もおこなったが、それよりも、行軍途上にある村々に侵攻し、残敵掃蕩、敗残兵狩りを名目とした部落掃蕩が、主な軍事行動になった。
前線部隊よりも軍規が弛緩していた補充員部隊は、部落掃蕩中の掠奪、放火、強姦、殺害などの残虐行為は前線部隊を上まわった。また農民も遠くには避難できなかったので、波状的に行軍してくる日本軍部隊に遭遇して犠牲になる機会が多かった。
２）強姦および強姦殺害
　農村部では、強姦が多発した。中国戦場における日本軍による性暴力が多かった理由については、南京事件と「三光作戦」を事例にして拙稿「日本兵はなぜ性暴力をはたらいたのか――日本軍の構造的特質」（同『南京事件と日本人』大月書店、２００２年）で分析した。さらに拙稿「三光作戦と日本軍の性犯罪」、同「なぜ日本軍は性犯罪にはしったか――加害者の証言」（同『南京事件と三光作戦』、大月書店、１９９９年）では、「三光作戦」を事例にして加害兵士の心理も含めて分析した。
　農村地帯では、村落が孤立し、人家も分散していたうえに、土塀や石垣で囲まれた農家の家構えが密室状態になっていたこと、あるいは婦女子が山野や田畑に逃げ隠れしているところを発見された場合は、街中や往来と違って、心理的、状況的に性犯罪行為がやりやすかったこともある。農村部では凌辱されたうえに殺される強姦殺害が多かったのも同様な理由による。
なお、強姦は日本軍の陸軍刑法で禁止されていたが、犯罪捜査、摘発するには被害者側の届けが必要とされた「親告罪」であったことから、日本軍部隊の間では、「死人に口なし」と強姦殺害による証拠隠滅をはかる風潮が強かった。各部隊の上官にも、「強姦したらちゃんと始末せよ」と指示する者が多かった。
　日本兵による強姦がおこなわれたのは、食糧徴発＝略奪に出かけた際や、民家に宿営した際などに隠れていた女性を発見した場合や、宿営、駐屯中に強姦目的の「姑娘探し」に出かけ時などが多かった。
　南京攻略戦において中心的な役割をになった第１６師団の「状況報告」に「今次作戦間兵馬の給養は現地物資を以て之に充つるの主義を採り、以て迅速なる機動に応ぜんと企図せしが、幸いに富裕なる資源により概ね良好なる給養の実施を得たり」と総括されているように
、同師団をはじめ、中支那方面軍のほとんどの部隊が、兵の食糧と馬の飼料を現地調達、徴発という名の略奪によった。これは、中支那方面軍を統率する松井石根司令官や武藤章参謀副長らが軍中央の統制を無視して、もともと作戦計画になかった南京攻略戦を強行したために、食糧と軍事物資の運送・補給を無視した作戦を展開したからである。
　当時の日本の「陸軍刑法」（１９０８年制定）の「第９章　略奪の罪」に「第８６条　戦地又は帝国軍の占領地に於いて住民の財物を掠奪したる者は一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前項の罪を犯すに当たり婦女を強姦したるときは無期または七年以上の懲役に処す」と明記されていた
。食糧や家畜も中国住民の財物であったから、中支那方面軍が各部隊に食糧徴発＝掠奪を強いたこと自体が、陸軍刑法に違反する行為の強要であった。これでは日本軍の軍規が弛緩するのも当然であった。同法は、掠奪行為が強姦の犯行におよぶことを想定している。したがって、強姦などの性犯罪行為を誘発する現地徴発を”作戦行動”としておこなわせた日本軍の特質は深刻である。
　１９３７年１２月１３日に南京が陥落した後も中支那方面軍は近郊農村区における残敵掃蕩作戦を継続し、日本軍は小部隊に分かれて村々を捜索したり、食糧徴発をおこなったので、日本兵の強姦犯罪は長期間にわたっておこなわれた。１２月下旬から翌１９３８年１月上旬にかけて徹底した「敗残兵狩り」が近郊農村区においても実施され、数千の成年男子が元兵士の嫌疑をかけられて連行され、長江に面した下関で集団殺害されている
。この時の「敗残兵狩り」の作戦行動は「女性狩り」ともなって、農村では、強姦・輪姦の後に殺害される場合が多かった。
１９３８年１月以降、状況が安定すると強姦目的で農村に襲来する日本兵が絶えず、強姦殺害は減少したものの性暴力の被害はその後もずっと続いた。
４　南京城区の被害
　中国軍は南京城壁の周囲を覆うように烏龍山―幕府山―紫金山―雨花台をつなぐ複廓陣地を築いていた。この防衛陣地線から内側の南京城壁周辺と城内を行政的には南京城区と呼んでいる。これまでは、南京市というとこの南京城区、すなわち市街地だけを指していうことが多く、南京大虐殺事件の発生区域もこの南京城区だけを対象にしてきた。しかし、南京近郊農村区も対象にすべきことは既述したとおりである。
　南京事件前、１９３７年３月末の南京城区の人口は、１０１万９６６７人（首都警察調べ）であった
。金陵大学（現、南京大学）教授の社会学者、ルイス・Ｓ・Ｃ・スマイスらがおこなった調査では、南京城区の戦前の人口は、「ちょうど１００万であった」と記している
。日本軍が南京城攻撃を開始した１２月上旬の人口については、統計資料がないので厳密な数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が、南京市長の１１月２３日付の書簡では、「調査によれば本市（南京城区）の現在の人口は約５０余万である」と記している
。
その後、日本軍の南京城攻撃が迫るにつれて、安全と思われた近郊農村へ避難していった市民も多かったが、南京防衛軍が強行した「清野作戦」（南京城壁の周囲１～２キロにある居住区全域と半径１６キロ以内にある道路沿いの村落と民家の焼き払い）によって、膨大な農民が難民となって城内に避難してきた。また日本軍の南京進撃戦に追われた広大な江南地域の都市、県城からも、多くの難民が移動してきた。南京城区の民間人の被害者には、南京住民であった市民と、南京城周辺あるいは近郊農村区からの避難民、そして江南地域からの戦争難民などが含まれることになる。
　南京城区における民間人の被害状況については、日本軍の作戦行動の展開にもとづいて以下の３つの時期に区分して整理できる
。
１）南京城陥落時の犠牲
　１９３７年１２月９日までに、南京外囲陣地は日本軍の手に落ち、長江を背にした南京城は三方から日本軍に完全に包囲された。同日の黎明から中支那方面軍の南京城攻撃が開始され、城複廓陣地において激烈な戦闘が展開された。蒋介石の命を受けた南京防衛軍司令長官唐生智は、城内に膨大な数の市民、避難民、難民を残留させたまま、特別な保護策も採らないで南京城の死守作戦を実行しようとした。このため、長江の船舶運輸は禁止され、南京市街をとりまく城壁の門も閉鎖され、民間人はもはや城外へ脱出、避難することが不可能となり、城内に閉じこめられた状態で戦火に見舞われることになった。
　１２月９日には日本軍機６０～７０機が南京城内外を反復爆撃し、数百個の爆弾を投下したので、市内の各所で火の手があがった。光華門や中山門付近の城壁に日本軍の砲弾が集中的に撃ち込まれるようになると、南京市民の多数が、アメリカ人宣教師らによって城内の西北部に設置された国際安全区（難民区）へ避難していった。それでもまだ１０数万の市民が老人や子どもを中心に自宅に残留していたといわれる。
　１２月１０日にも日本軍機３０～４０機による無差別爆撃がおこなわれ、城内数か所で大火災が発生し、民家の多くが焼失、死傷者が多く出た。翌１１日には、日本軍の重砲撃による砲弾が城内の市街区、住宅密集地にも撃ち打ち込まれるようになり、市民の死傷が相次いだ。
１２日午後５時、南京防衛軍司令長官唐生智は正式に撤退命令を出したが、すでに城南と城西の中国軍の崩壊と潰走が始まっていた。撤退命令は中国軍のパニックと崩壊、混乱に拍車をかけ、夕方から夜間にかけて膨大な数の部隊が長江を渡って脱出しようと川港の下関に向かって退却、潰走を始め、大通りは大混乱に陥った。当時、市民には戦闘状況や避難方法の情報や指示はまったくなかったので、中国軍がパニックを起こして敗走して行くのを目の当たりにした市民たちの間に、中国軍がいなくなり自分たちが日本軍の襲撃に直接さらされるという恐怖が走った。パニックの波が市民に広がり、それまで残留していた家族の多くが、わずかな食糧と寝具類を背負って、退却、潰走する中国軍部隊の後を追って南京を脱出しようとした。
１２日の深夜には、南京防衛軍の組織的な抵抗は終わり、南京城複廓陣地と城内に、司令部と上級指揮官を失って指揮系統が崩壊し、もはや軍隊としての体をなさない、１０数万の将兵、雑兵、軍が日本軍の袋の鼠となって残された。彼らの多くが日本軍の包囲殲滅作戦と残敵掃蕩作戦の犠牲となった
。
１２日の深夜から１３日の早朝にかけて、洪水のようになって退却・潰走する中国軍に混じって膨大な市民・難民・避難民が南京城脱出をはかろうとしたが、彼らは次ぎのような状況の中で犠牲になった。
①渡江のための船舶が唐生智司令長官の命令によって撤収されてしまったため、軍民一体となった群衆が長江を渡って南京脱出をはかろうと、筏や丸太、その他の浮遊物をつかって絶望的ともいえる渡江を試みた。こうして長江の流れに漂う群衆が岸辺の日本軍部隊からの機銃掃射を浴びてそれこそ長江を血に染めて殺害された。さらに長江を遡上してきた日本海軍の艦隊によっても艦上から機銃掃射されて殺害された。
②長江を渡れないため、南岸つたいに下流に向かって逃げようとした敗残兵と市民、避難民の大群が、下流から遅れて南京に進撃してきた日本軍の山田支隊に遭遇、簡単に投降して捕虜となり、後日集団で虐殺された。
③退却部隊、敗残兵集団とともに、あるいは難民集団となって南京脱出をはかったものの、日本軍に遭遇して投降したが、「捕虜にはしない方針で片端からこれを片付けることにする」（第１６師団長『中島今朝吾日記』より）
という日本軍の方針に基づいて、殺害された。
２）城内掃蕩戦、残敵掃蕩戦による犠牲
　１２月１２日深夜に南京城を陥落させた中支那方面軍は、１３日朝から南京城内外の掃蕩作戦を開始した。その方法について、同軍第１０軍司令官の柳川平助中将は以下のように下令している
。
二、集団（第１０軍）ハ南京城内ノ敵ヲ殲滅セントス
四、各兵団ハ城内ニ対シ砲撃ハ固ヨリ有ユル手段ヲ尽シ敵ヲ殲滅スヘシ　之カ為要スレハ城内ヲ焼却シ特ニ敗敵ノ欺瞞行為ニ乗セラレサルヲ要ス
　前述のように、中支那方面軍の指導者たちは、中国の首都・南京を占領して、中国軍を徹底的に殲滅して日本軍の強いところを見せつければ、国民政府は容易に屈服するという甘い幻想があった。そのために「抗日支那の膺懲」という「大義名分」を掲げて、南京防衛軍の包囲殲滅作戦を強行したのである。上記の命令はあらゆる手段を用いて中国軍を殲滅（皆殺し）せよとしている。命令中に「敗敵ノ欺瞞行為ニ乗セラレサルヲ要ス」とあるのは、中国軍の敗残兵が日本軍に殺害されるのを恐れて、武器を捨て、「便衣（民間人の服）」に着替えて民間人の中に潜伏しているので、騙されることなく殺害せよということである。
南京防衛軍の撤退作戦に失敗した唐生智司令長官ら司令部幹部だけは、一二日夜間、確保していた専用の小汽船で長江を渡って南京城脱出に成功したが、軍隊の指揮系統が崩壊し、烏合の衆となった膨大な中国軍の兵士、雑兵、軍夫が南京城内外に放置されたままになった。彼らの多くが自ら武装解除して民間服に着替え、敗残兵となって潜伏、敗走をはかったのである。このため、南京城内外に残留した膨大な数の市民、難民の中に多数の中国兵が民間服に着替えて潜伏、混在するという、民間人の安全、保護を無視した状況になった。
これに対して、日本軍は、中国兵は武装解除して無抵抗な投降兵、敗残兵であっても捕虜にして保護することはせずに殺害するという、戦時国際法を無視した掃蕩作戦、殲滅（皆殺し）作戦を実行した。そして上海派遣軍第九師団歩兵第旅団長の「南京城内掃蕩要領」「掃蕩実施に関する注意」の次の指示にあるように、成年男子を捕縛、検束、連行することを命じたのである
。
　一、遁走せる敵は、大部分便衣に化せるものと判断せらるるをもって、その疑いある者はことごとくこれを検挙し適宜の位置に監禁す
　一、青壮年はすべて敗残兵または便衣兵と見なし、すべてこれを逮捕監禁すべし
「便衣兵」すなわち「私服兵」「ゲリラ兵」と認定するには、たとえ略式裁判であっても、武器弾薬を携帯した戦闘行為者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必要があったが、日本軍はそのような手続きを取らずに、「捕虜は作らぬ方針」で臨み、「逮捕監禁」した後に集団的に殺害したのである。
日本軍が南京城内に突入した時には、難民区を除いてまだ５万人以上の市民が住宅地域に残っていたといわれる。南京市街に進駐した中支那方面軍の各師団の各部隊は、分担区域を決めて大規模な残敵掃蕩作戦を展開した。日本兵はグループになって、家々に踏み込んで検査してまわり、家中に残留していた民間人を「便衣兵」（私服兵、ゲリラ兵）と見なして殺害し、隠れていた女性をした場合は強姦におよんだ。この時はグループによる輪姦が多かった。また往来や露地や畑地でも逃げたり、隠れたりしようとした者は射殺された。
　中国の首都・南京を占領した軍功を誇示しようとした松井石根司令長官と中支那方面軍司令部は、１２月１７日に入城式を大々的に行うことを決定した。大報道陣によって日本国民に報道される入城式、それも皇族であり「宮殿下」と尊称された上海派遣軍司令官の朝香宮鳩彦王中将が参列する入城式の一大セレモニーが挙行されている時に、式場はもちろん城内、城外においても、中国の敗残部隊や便衣兵によるゲリラ活動の類が発生してはならなかった。このため、１２月１４日から１７日にかけて、もと中国軍兵士の疑いのある者、便衣兵の疑いのある者はすべて殺害するという過酷な残敵掃蕩作戦が全軍によって実施された。
　日本軍は虱潰しに家々を捜査して多数の便衣兵容疑者（多くは民間人）を捕らえ、連行して行き、集団虐殺した。難民区といえども例外ではなく、日本軍は６０００人の中国兵が便衣兵になって難民区に逃げ込んでいると推定して、難民区内で捜索を行い、数１０００人を連行して殺害した。この時少なくとも１０００人以上の民間人の男子が虐殺された。
　入城式のための大規模な残敵掃蕩作戦において、日本軍の将兵はすでに戦闘死の恐れはなく、勝利者、征服者、占領者として敗残兵狩りをおこなったので、女性への強姦、輪姦は多発した。昼間の作戦行動の時に女性を発見しておいて、夜になって再度おとずれて強姦行為におよんだ事例も多かった。農村と異なり、逃げて隠れ、避難する場所がなく、また女性が往来を歩くことは危険であり、家の中に隠れているのがせいぜいだったので、発見されては凌辱された。
　ただし、農村と違って密室状態の場合は少なく、何らかの形で周囲の目がおよぶことが多かったので、強姦後に殺害にいたる事例は少なくなった。日本軍の上級が、強行軍を強いた南京占領の「報賞」として兵士たちの婦女凌辱行為を大目に見て黙認したことも、強姦行為の激発に比べて強姦殺害は少なかった要因となっていた。
　金陵女子文理学院（現、南京師範大学）教授で同学院を女子専用の難民収容施設に開放して、その警備と維持に奔走したミニー・ヴォートリンが記した日記には、日本軍部隊がトラックを乗り付けて、少女たち数１０人をレイプ目的で連行していったことや、自宅に留まっていて日本兵に拉致、暴行される女性の被害が多発したために、大勢の女性が保護を求めて難民収容所へ殺到したことや、安全区国際委員の外国人がいない難民避難の建物に日本軍が押し入って女性を連行し、暴行を加えたために、女性が家族と離れて難民収容所への入所を求めて大勢押し掛けてきたことなど、難民区の内外で激発した日本軍の性暴力の悲惨な実相が記録されている
。
　日本軍の南京占領後は、１２月１６日から強姦事件が激発するようになり、南京安全区国際委員会の計算では、１日に１０００人もの女性が強姦されたという。金陵大学の歴史学教授で安全区国際委員のマイナー・Ｓ・ベイツ博士は、占領初期の段階で慎重に計算して８〇〇〇人の女性が強姦されたと記している
。
３）南京軍事占領下の犠牲
　南京入城式を終えて、１２月２２日に松井石根中支那方面軍司令官が南京を去って上海へ向かったのを皮切りに、南京占領中の中支那方面軍の主力部隊もつぎつぎと新たな作戦地域へ移動していき、中島今朝吾を師団長とする第１６師団が南京占領維持の日本軍として長期に駐屯することになった。同師団は、中島師団長の傍若無人の性格ともあいまって、軍規弛緩の著しい部隊だった。そのため、南京における日本軍の残虐事件の数量だけは減少したが、あいかわらず、虐殺・強姦・掠奪・放火などの蛮行は続いた。長江の北の六合県は第１３師団が軍事占領を続けた。
　南京警備司令官、城内粛清委員長、宣撫工作委員長などに任じられた第１６師団の佐々木到一少将（歩兵第３０旅団長）は、「城内の粛清は土民に混ぜる敗兵を摘出して不穏分子の陰謀を封殺するに在る」としてさらに徹底した「敗残兵狩り」をおこない、翌１９３８年１月５日には、敗残兵として摘出して「下関に於て処分するもの数千に達す」と記している
。
この「敗残兵狩り」は「査問工作」といって、日本の憲兵隊が男子の市民と難民の全員登録を行い、身体検査をして民間人と判定した場合は「居住証明書」（「良民証」ともいった）を交付し、元兵士と判定した場合は、捕縛して殺害したのである。殺害された成年男子の多くは一般市民で、帽子を被った跡がある、目つきが鋭い、日焼けしている、手のひらに胼胝がある、姿勢が良いなどといった身体の特徴だけで元兵士の嫌疑をかけられ、「粛清」されたのである。日本の将校が元兵士であることを「自首」すれば米と仕事が与えられると説得したため、それを信用した男子２、３００人（ほとんどが市民）が「自首」したところ、連行されて集団殺害されてしまったケースもあった。
　１９３８年１月２２日、南京警備を担当していた第１６師団が華北へ移駐してゆき、代わって第１１師団の天谷支隊（歩兵第１０旅団）が南京に進駐してきた。南京警備司令官には旅団長の天谷直次郎少将が就任したが、部隊が変わっても市民に対する暴力行為は続いた。この頃になると城内の建物を宿舎に占拠した部隊が、女性を拉致してきて宿舎に軟禁し、昼は炊事や洗濯をさせ、夜は強姦におよぶという事例が増えている。
　天谷司令官は、南京の秩序が回復したことを内外に印象づけるために、２月上旬に難民区の閉鎖を命じた。ところが、自宅に戻った女性が日本兵に強姦される事件が激発、日に百件にものぼった。
　日本軍占領下の南京は「陸の孤島」となり、特に女性の場合、南京から脱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ために、日本兵の宿舎に軟禁され、長期にわたって強姦、輪姦された女性の中に、日本兵から性病を移された人も少なくなかった。また、日本兵に何回も犯された結果、妊娠してしまった女性も多かった。
女性にとって強姦を拒否して抵抗することは、殺されることを意味した。スマイスは調査結果もふまえて、南京で数万人の女性が強姦の犠牲になったとみている。そして後日になっての観測であるが、強姦された女性のうち１０人に１人の割合で妊娠したとみる。このため、妊娠を知った未婚の女性がショックで自殺した者もあった。無理な堕胎を試みて身体を損ねてしまった者もあった。さらに後日のスマイスの観察によれば、この時の妊娠で生まれた子どもは、例外なく処理されて、混血児が育てられることはなかった。日本軍の婦女凌辱は、あとあとまでも残酷な被害を残したのである。









� 佟達, 《핑징산 학살 사건(平頂山慘案)》, 371페이지, 遼寧大學出版社, 1995.


� 王希亮, 《누가 우리의 터전을 짓밟았는가(誰踐踏了我們的家園)》, 126페이지, 萬卷出版公司, 2005.


�　孫邦, 《일본 괴뢰 죄행(日伪暴行)》, 101페이지, 吉林人民出版社, 1993.


�　孫邦, 《일본 괴뢰 죄행(日伪暴行)》, 105페이지, 吉林人民出版社, 1993.


� 趙聆實, 《일본군 죄행 기록(日军暴行录)》, 吉林分卷, 40페이지, 中國大百科出版社, 1995.


� 오카자키 테츠오(岡崎哲夫), 《일본과 소련의 호두 결전 비망록(日蘇虎頭决戰秘錄)》, 6페이지, 하얼빈공업대학출판사, 1993.


� 오카자키 테츠오(岡崎哲夫), 《일본과 소련의 호두 결전 비망록(日蘇虎頭决戰秘錄)》, 7페이지, 하얼빌공업대학출판사, 1993.


� 黑龍江政協文史資料委員會, 《흑룡강 문사 자료(黑龍江文史资料)》, 20페이지, 黑龍江人民出版社.


�　 关捷, 《일본의 중국 침략과 식민통치(日本对华侵略与殖民统治)》（下）, 777페이지,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6.


�　 关捷, 《일본의 중국 침략과 식민통치(日本对华侵略与殖民统治)》（下）, 777페이지,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6.


� 이 통계치는 형무소에 미결사에 수감되어 있었던 상당한 수의 미결수를 제외한 최소 수치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정사』(1987)에서 집계한 통계치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대전형무소 약 3,500명, 대구형무소 3,500명, 부산형무소 약 4,000명, 전주형무소 약 1,000명, 청주형무소 약 1,000명, 공주형무소 1,000명. 이 외의 형무소는 집계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기록문서보존소에서 발굴한 재소자인명부, 재소자인원일표, 교정통계표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산, 대구, 마산, 대전에서 이감을 명목으로 6,469명이 학살된 것으로 보인다. 전갑길의원, 서면 대정부질문, 2002.4.11. 





� 1951년의 법무부 통계에는 재소자가 2,964명이라고 나와 있다(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위, 1951, D93-94). 





� 당시 국방부 정훈국장이었던 이선근과 대전 성남장 주인 김금덕 등이 대전형무소에 ‘적색수감자’가 2,000여명에 달했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중앙일보사, 1983, 283-85) 





� 6월 25일 오후 2시 장석윤 치안국장은 전국의 경찰서와 형무소에 “전국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형무소 경비의 건” 전화통신문을 하달했다. 내용은 전국요시찰인 전원을 즉시 구속하고 전국형무소 경비를 강화하라는 것이었다(이도영, 2000, 21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 2003, 426). 





� 특경대는 1948년 여순사건 이후 소위 ‘공산․공비분자’들에 의한 국가기관의 피습이 잇달아 일어나자 형무소의 자체방어를 위해 조직한 기동타격대이다(법무부한국교정사편찬위, 1987, 516). 





� 대전이 곧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미군 측의 통보로 이승만 대통령 내외와 최측근들(李哲源 공보처장, 黃圭冕 비서, 金長興 경무대서장 등)은 7월 1일 새벽 3시에 이리-목포를 거쳐 부산으로 가는 피난을 감행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全奎弘 총무처장은 두 비서관을 시켜 장․차관 등 정부요인들에게 피난을 위해 대전역에 집결하도록 지시했다(중앙일보사, 1983, 275). 이 지시가 ‘대전형무소 소개사건’으로 이어졌다. 





� 이준영, ｢증언: 내가 겪은 6․25-대전교도소 학살사건｣, <대전일보> 1975.6.25. 





� “그 때 대전형무소에 공산주의자 죄수들이 많았으며,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러나 폭동이라곤 할 수 없고, 일종의 탈옥미수였지요. 이 때 주동분자들을 즉결처분한다고 해서 헌병 10여 명을 현장에 내보낸 일이 있읍니다(중앙일보사, 1983, 284).” 그러나 그는 이 말에 이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그 후 죄수들의 대부분은 부산으로 옮겨서 재판을 통해서 흑백을 가렸읍니다.” 즉 재소자 대부분을 부산으로 이감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란1년지󰡕 법무부 통계를 볼 때 대전형무소에서 부산형무소로 이감되었다는 기록이 없고, 2002년 4월 전갑길의원이 밝힌 바 있듯이 이감 명목에 의한 학살이 빈번했음을 고려할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 NARA RG 407(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Box 3758. 





� NARA RG 319(Records of the Army Staff) ID File, Box 4622. 





� “A”는 정보의 소스가 “완전히 믿을만하다”를 의미하며, “1”은 정보의 가치가 “의심할 바 없이 진실이다”를 의미한다. A-1은 이 의미의 조합이다. 





� 당시 청주형무소의 수용능력은 500명이었지만, 전쟁 직후에는 이를 훨씬 초과해 1,600명의 재소자가 있었다. 이 중에 육군형무소로부터 위탁 수감된 군인수가 60명(여순사건 관련)이었는데, 이들은 6월 29일과 7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이감시켰다. 뒤이어 ‘정치범․사상범’에 해당하는 재소자들을 7월 2-5일 4일 동안 상당수 이감시켰다. 7월 5일에는 예비소집한 보도연맹원 4백여명을 입소시키고 6일 어디론가 이감시켰다. 이 모든 것을 헌병대가 주도했다(홍두표, 2006, 107-120). 헌병대의 인솔로 수백명이 수일에 걸쳐 대전형무소로 들어갔다는 증언(정준섭, 이규희)을 볼 때 일부는 모처에서 학살되고, 일부는 대전형무소로 이감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예치수는 육군형무소가 일반 형무소에 맡긴 재소자로 주로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관련자가 많았다. 





� 명적계는 형무소 운영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새로운 입감자의 신분장의 작성과 영장 또는 판결서류, 집행지휘서, 기타의 소요 서류를 검열 수용하여 석방시까지 완전히 파악하며 책임과 형기완료, 집행정지, 기타 사유로서 출감시 관계서류 검열 후 석방시킬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다(헌병사편찬위원, 1952, 363-4). 





� 『한국헌병사』 1952년판에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실리게 되었을까? 역설적으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빨갱이’와 잠재적인 적들을 때려잡는 것은 당시로서는 훈장을 받을만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의 구성이 복잡하고, 그 내용의 편차가 심한 것을 보면, 각 부대의 역사를 각 부대에서 정리해 중앙의 편찬실로 보내 특별한 가감 없이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 백원교는 해방이후 서대문형무소 소장 출신으로 그 분야의 권위를 인정받아 육군형무소 소장으로 발탁되었다. 역대소장 명단에는 백원교 대위로 기록되어 있음. 그러나 본인은 7월 6일경에는 소령으로 진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판단의 근거로 백원교는 이후 5대 소장(1951.2.20-4.5)으로 복귀하는데, 이 때 계급은 중령이었다. 대위계급으로 나왔던 것은 49년과 50년 초반의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쟁이후에는 이미 소령으로 진급되었을 것이다(헌병사편찬위원, 1952, 362, 376). 





� 1950년 11월 15일 기준의 “육군형무소 편성표”를 참조했다. 『한국헌병사』(1952) 말미에 기구편성표들이 수록되어 있다. 





� 심윤은 소장의 부관으로 있다가 1951년 1월 25일 대위로 4대 소장이 되었다. 그 후 1개월간 소장으로 활동하다가 이후 헌병 제1대대로 전출했다(헌병사편찬위원, 1952, 374, 376) 





� 이장관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지금은 계엄령하 아닌가. 전투중이니 군의 요구대로 내줘야지. … 단 … 군의 명령에 따르되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나를 만나 사전에 상의했었다는 말은 말아주게(심규상, 2000, 77-78).” 





� 승려 출신이었던 백성욱장관은 무능력을 이유로 7월 17일 해고되었고, 후임은 조병옥이었다. 





� NARA RG 153 Series 183 Box 1, Korean War Crimes Division, “Extract of Interim Historical Report.” 





� 문명국가에서 국가에 의한 살인을 적법절차를 거쳐 법적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당화의 1차 관문을 넘어설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사상적 성향과 평소의 행동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적법절차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형식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다(한인섭, 2000, 137). 





� 정호기, ｢한국 과거청산의 성과와 전망｣, 『역사비평』 2004년 겨울호, 239쪽 ; 김동춘,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 읽는 책, 2002, 430쪽 ; 정근식, ｢과거청산의 역사사회학을 위하여-한국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사회와역사』 61, 2002, 12~13쪽. 





� 한상구, ｢피학살자 유가족 문제-경상남북도지역 양민피학살자유족회 활동｣, 사월혁명연구소, 『한국사회변혁과 4월혁명』 2, 한길사, 1990 ;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하), 역사비평사, 1999, 801~804쪽. 





� 김득중,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내일을 여는 역사』 18호, 2004, 48쪽 ; 김동춘, ｢시론-한국전쟁시 민간인 학살문제의 해법과 그 의미｣, 『역사비평』 2002년 봄호, 20~21쪽. 





�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참조. 





� 기본법 제3조(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참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13조(진실규명 활동의 협의․조정) 참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이하, 직제규칙, 개정 2006.7.11. 규칙 제10호), 제3조(구성) 참조. 





� 기본법에서는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기본법 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참조. 





� 기본법 제24조(동행명령 등),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조사규칙, 개정 2006. 9. 1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규칙 제 13호) 제39조∙제40조∙제41조 참조. 





� 기본법 제3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참조. 





� 기본법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34조(국가의 의무), 제35조(불이익 금지),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제37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제38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제39조(가해자와 피해자∙유족과의 화해), 제40조(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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